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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같은해 12월, 「2050 탄소중

립 비전」을 선포하였다. 아울러 2021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이행 방

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50년 항만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항만 운영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구체적인 관리·감축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

가 되었다.

하역장비는 항만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정책적 관리 효과가 높은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도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이 주요 이행수

단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친환경 장비 전환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하역장비 부문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그 효과

를 체계적으로 파악·평가·관리하기 위한 기반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

해 현재의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사업 중심 접근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며, 

장비 운행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축 노력을 효과

적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 장비 전환 사업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마련, 운영적 감축 조치 추진, 성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관리 

기반적 접근을 취하여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장

비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하역장비 관리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하역장비 관리주기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저감하기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의 정비 방안과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성과가 하역장비

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혜령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인 김세원 연구위원, 조

아현 전문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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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i

❚분석 내용 및 방법

1. 현행 제도·정책 기반 하역장비 관리체계 및 온실가스 관리 여건 분석

2. 문헌검토, 이해관계자 자문 기반 하역장비 온실가스 관리 한계점 분석

3.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기반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방향 도출

4. 국내외 유사사례 및 전문가 자문 기반 정책방안 및 정책제언 도출

❚정책제안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의 하역장비 등록대장 서식 개정

2. 「항만대기질법」, 「항만법」 개정을 통한 노후 경유 장비 관리 강화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정비를 위한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하역장비 국가 배출계수 개발

4. 「항만법」 개정을 통한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근거 마련

5.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 확대

6.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적 대응체계 마련

정책제안



  



요약

iii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항만 탄소중립 이행의 실질적 출발점으로서 하역장비 관리가 필요함

- 전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 물류 핵심 인프라인 항만에서도 탈탄소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함

- 항만의 탄소중립은 관리 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부

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하역장비는 항만 운영주체가 직접 통제 가능하고, 활동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며, 항만 터미널 내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 우선순위가 높음

 국내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주로 에너지 전환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국내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주로 장비의 전동화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 약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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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만으로는 감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감축 성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증가를 억제하

며,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점검·유도할 수 있는 하역장비 관리체계 정비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①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

성을 강조하고, ② 현행 하역장비 관리체계의 한계를 진단하며, ③ 하역장

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상시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1) 연구 방법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함

-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주요국 정책동향 

조사, 타 부문 사례 조사, 정책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음

- 특히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현장의 정책 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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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차별성

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 첫째,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제도

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둠

- 둘째, 하역장비의 행정적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셋째,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의 정책적 관점을 기반으로 실행가능성을 갖춘 

관리방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항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하역장비 관리체계 정비가 요구됨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항만 부문 탄소중립 목표

가 공식화되면서 항만의 주요 배출원인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함

- 그러나 현행 하역장비 관리체계는 안전성 확보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통제하기 

위한 관리 기반이 미흡함

- 따라서 항만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하역장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

축할 수 있도록 하역장비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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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과 국내 타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하역장비 전동화와 같은 기술적 조치와 함께 제도 정비, 

데이터·MRV 기반 구축,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관리하고 감축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국내 건물, 산업, 수송 부문 역시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

여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은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장비 전환이 아닌, 

하역장비 운영 전반에서 배출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되기 위해서는 

하역장비 관리의 범위에 온실가스가 포함되도록 관리 범위를 확장할 필요

가 있음

- 나아가 하역장비 관리주기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파악·관리하고 

감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정책화 방안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의 하역장비 등록대장 서식 개정이 필요함

-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 등록 단계에

서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동기 관련 기초 제원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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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하역장비 등록대장 서

식을 장비유형, 원동기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함

 

자료: KOTEC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장비등록대장 서식 개정(안)

 「항만대기질법」, 「항만법」 개정을 통해 노후 경유 장비 관리 강화 근거

를 마련해야 함

- 배출 기여도가 높은 경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① 장비 배출

가스 정기검사 기준 마련 ② 노후 하역장비 조기폐차 권고 근거 마련, 

③ 조기폐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함

- 이 때, 경유 하역장비는 노후화 시 연료 효율 악화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대기오염물질 규제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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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체계

를 활용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과 관리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해 먼저 하역장비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현행 개정(안)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①
-② (생략)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항만사업자는 「항만법」 제33조에 따라 일
정 기간마다 하역장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하역장비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1> 항만대기질법 개정(안)-하역장비 배출가스 정기검사

현행 개정(안)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
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
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
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
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
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
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
기적으로 하는 검사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하역장비의 정기검사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자료: 저자 작성

<표 2> 항만법 개정(안)-하역장비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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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후 경유 하역장비의 

조속한 친환경 전환 유도 기반을 마련해야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00조(노후·고배출 하역장비의 운행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의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하역장비의 소유자
에게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보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하역장비를 조기 폐차를 이행하는 항만사
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 항만대기질법 개정(안)-노후·고배출 하역장비의 운행관리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00조(조기폐차 대상 하역장비) 법 제0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하역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역
장비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
속하여 등록된 하역장비

2. 「항만법」 제3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하역장비

3. 「항만대기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 하역장비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 하역장비

자료: 저자 작성

<표 4>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조기폐차 대상 하역장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정비를 위해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표준화된 산정체계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도로 행정지침 수준의 「하

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범항만 운영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한 뒤 국가 산정체계로 정립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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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에는 산정식, 산정 시 활용될 활동자료 정의 및 범위, 데이터 품질 

기준, 배출계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구성(안)은 <표 5>와 같음

- 이 때, 배출계수의 경우 하역장비 특성을 고려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구분 내용

목적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의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확보

산정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 제공

기본원칙
가능한 한 활동자료 기반의 정밀 산정(IPCC 가이드라인 Tier 3 수준)을 지향하

되, 산정대상 온실가스 특성, 데이터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대상
하역장비 관리자 및 항만당국

국외 항만, 기타 항만 이해관계자도 참조 기준으로 활용 가능

주요 내용

산정대상 및 적용범위

산정대상 온실가스

산정기준

배출계수 선정

활동자료 선정

품질보증 및 데이터 관리 기준

자료: 저자 작성

<표 5>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구성(안)

 「항만법」 개정을 통한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근거 마련을 

제안함

-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0조를 

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및 하역장비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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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② (생략)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 대상, 방법 등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6> 항만법 개정(안)-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신설> 제00조(온실가스 통계 작성 단위 등) ① 법 제30
조 제4항에  따른 통계 작성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

2. 하역장비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표 7>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근거 마련 

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을 확대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의 핵심 요소로, 국가 주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핵심 기술 확보부터 실증, 보급사업까지 연계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의 

현장 수용성과 민관 공동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매칭펀드로 보급사

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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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적 대응체계 마련

- LNG 장비는 최종적으로 전환 대상이라는 점에서 경유 장비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환의 우선순위와 속도는 경유의 후순위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경유 장비 조기폐차 유도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LNG 장비를 저탄소 장비로 인정하고, 경유 장비 퇴출이 상당 수준 진전된 

후 LNG 장비를 본격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전기화 확산으로 LNG 장비가 전체 하역장비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

로 축소되는 단계에서는 LNG 하역장비의 추가 확산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시적·예외적 조치

로서 연료비 보조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3)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하역장비 감축정책이 사업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음

- 항만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관리·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감축목

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하역장비 감축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항만 부문 온실가스 정책 설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가 가능해져 정책 리스크와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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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만의 온실가스 관리 역량 강화로 국내 항만의 친환경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음

- 감축 투자가 운영 성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하역장비 온실

가스 감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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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Managing cargo handling equipment is essential as a practical 

starting point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ports.

-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and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re now required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with decarbonization emerging as a key priority for ports as 

critical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logistics.

-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ports requires a phased strategic 

approach that should begin with areas where both manageability 

and effectiveness can be simultaneously ensured.

-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a management priority 

because port operators can directly control it, activity data are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Improving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ment Framework 

for Carbon-Neutral Port Transition

Hye-Ryeong Lee ․ Ah-Hyun Jo ․ Se-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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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accessible, and it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emissions within ports. 

 Korea’s policy discussions on reduc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have focused primarily on energy 

transition, limiting the effectiveness of emission reduction 

efforts.

- Current domestic policies for reduc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focus primarily on energy transition 

measures such as equipment electrification and renewable 

energy adoption. However, this approach alone is insufficient 

for continuously monitoring and managing reduction progress 

and ensuring the stable accumulation of emission reduction 

achievements.

2)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HG reduction activiti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ment framework to better 

address GHG emissions, along with institutional reforms to 

support these objectives.

- Specifically, this study (1) establishes the policy importance and 

urgency of manag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2) diagnoses limitations in the curr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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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nd (3)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systematic and sustained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policies.

2. Methodology and Distinctive Features

1) Methodology

 This study employed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stakeholder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alysis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policy trends, examination of policy approaches in leading 

countries, case studies from other sectors, and stakeholder 

interviews with expert consultations.

- In particular, stakeholder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to reflect practical policy needs from the field 

and to develop effective and feasible policy recommendations.

2) Distinctive Features

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existing research in the 

following key aspects:

- First, it focuses on establishing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necessary for sustained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xviii

- Second, it adopts a novel approach to GHG management 

through advancing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 Third, it proposes implementable management measures 

grounded in field insights and policy perspectives of relevant 

stakeholders.

3. Result

1) Summary

 Improving the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is required to achieve carbon-neutral ports.

- The “2050 Carbon Neutrality Roadmap for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officially established carbon neutrality targets 

for the port sector, making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a major emission source in ports, a critical policy 

imperative.

- However, the current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is designed primarily to ensure safety and 

reduce air pollutants, which limits its capacity to continuously 

induce and govern GHG reduction activities.

- Therefore, to achieve port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framework to enable effective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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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 countries and other sectors in Korea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GHG management foundations.

- Leading countries have strengthened GHG management foundation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Beyond technological measures 

such as electrification, they are implementing complementary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data 

and MRV frameworks, and mechanisms for sustaining emission 

reduction efforts.

- Korea’s building, industrial, and transport sectors have enhanced 

their GHG management foundations through policy instruments 

that comprehensively address emission management across 

operational processes.

- These cases indicate that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pursued through approaches that enable 

the continuous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emissions 

across overall equipment operations.

 Improving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ment 

framework is necessary to achieve effective and sustained 

GHG reduction.

- To ensure that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is implemented and managed in a sustained mann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equipment management so 

that GHG considerations are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existing manageme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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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more, the management framework should be reoriented 

to enable emissions to be identified and managed throughout 

the entire equipment management lifecycle, thereby enabling 

continuous and sustained emission reduction efforts by relevant 

stakeholders.

2) Policy Formulation Methods

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registration format in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Port Facility Equipment 

requires revision.

- To enable systematic management of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pecification 

data on prime movers that directly affect GHG emissions at the 

equipment registration stage.

-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revising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registration format in Annex Form No. 2 of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Port Facility Equipment’ to 

reflect equipment types and prime move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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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grounds for strengthening management of aging 

diesel-powered equipment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and the Harbor Act.

- To enable systematic management of diesel-powered equipment 

with high emission contributions,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1) establishing regular emission inspection 

standards for equipment, (2) providing legal grounds for 

recommending early scrapping of aged cargo handling equipment, 

and (3) creating legal grounds for supporting early scrapping 

programs.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based on KOTEC advisory consultation

<Figure 1> Revision to the Equipment Registration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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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pproach builds on the existing air pollutant regulatory 

framework, considering that aged diesel cargo handling equipment 

tends to experience simultaneous increases in both GHG and 

air pollutants due to deteriorating fuel efficiency over time.

- Leveraging the existing system is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feasibility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given that an air 

pollutant management system is already established.

- To achieve this, the study proposes including emission inspections 

in the periodic inspect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Current Provision Revision (draft)

Article 14 (Emission Standard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etc.) ①-② 
(Omitted)

Article 14 (Emission Standard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etc.) ① -② (Same 
as current provision)

<New Provision> ③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Harbor 
Act, port-based business operators shall 
undergo periodic emission inspections of 
cargo handling equipment at regular 
intervals to verify compliance with 
emission standards. However, 
environmentally friendly cargo handling 
equipment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be exempt 
from periodic emission inspection 
requirement.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Table 1> Revision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draft)—Periodic Emission Inspection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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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rovision Revision (draft)

Article 33 (Inspection of 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① Port facility and 
equipment managers shall undergo 
inspections conducted by management 
authority for 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under their use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Article 33 (Inspection of 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① (Same as current 
provision)

1-2. (Omitted)

3. Periodic inspection: An inspection 
conducted periodically at interv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rom the date of 
manufacturing inspection or installation 
inspection to verify the safety status of 
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in use

4. (Omitted)

1-2. (Same as current provision)

3. Periodic inspection: An inspection 
conducted periodically at interv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rom the date of 
manufacturing inspection or installation 
inspection to verify the safety status of 
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in use, and 
periodic emission inspections of cargo 
handling equipment pursuant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4. (Same as current provision)

②-③ (Omitted) ②-③ (Same as current provision)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Table 2> Revision to the Harbor Act (draft)—Periodic Inspection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 In conjunction with these measure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and its Enforcement 

Decree must be amend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encouraging 

the transition of aged diesel-powered cargo handling equipment 

to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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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rovision Revision (draft)

<New Provision> Article XX (Operation Management of Aged and 
High-Emission Cargo Handling Equipment, etc.) ①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to 
improve air quality in ports and reduce emissions of climate 
and ecosystem-disrupting substances, the Minister may 
recommend early scrapping to owners of cargo handling 
equipmen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financial support to port business operators who implement 
early scrapping of cargo handling equipment pursuant to the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in order to promote 
the adoption and transi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argo 
handling equipment.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Table 3> Revision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draft)—Operation Management of Aged and 

High-Emission Cargo Handling Equipment

Current Provision Revision (draft)

<New Provision> Article XX (Cargo Handling Equipment Subject to Early 
Scrapping) “Cargo handling equipmen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XX, paragraph (1) of the Act refers to 
cargo handling equipment that satisfie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Cargo handling equipment that has been continuously 
registered for at least six months, calculated retroactively from 
the time the recommendation for early scrapping is made

2. Cargo handling equipment that has passed the periodic 
inspection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Harbor Act
3. Cargo handling equipment that complies with the emission 
standards under Article 14 of the Special Act on the 

<Table 4> Revision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draft)-Cargo 

Handling Equipment Subject to Early Sc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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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stablish a systematic framework for calculating GHG 

emissions, the Guidelines for Calculat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enacted, and national 

emission factor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developed.

- To establish a standardized calculation framework,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ead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Calculat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verify their adequacy 

through pilot port applications, and subsequently adopt them 

as the national calculation framework.

- The guidelines should incorporate calculation formulas, clear 

definitions and scope of activity data for calculations, data 

quality standards, and emission factors. A detailed proposed 

structure is presented in Table 5.

-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undertaking a project to develop 

Korea-specific emission factor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argo handling equipment.

Current Provision Revision (draft)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and Article 9 of its 
Enforcement Decree 

4. Aged cargo handling equipment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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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

Purpose

 Standardization of GHG emission calculation method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and ensuring interoperability

 Provision of practical guidance to enable calculation entities to 
easily understand and calculate emissions

Basic 
Principles

 Aim for precise activity data-based calculations (IPCC Guidelines 
Tier 3 level) where feasible,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GHG and data availability

Intended 
Users

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rs and port authorities

 Foreign ports and other port stakeholders may also utilize as a 
reference standard

Main Content

 Scope of calculation and applicability

 GHG subject to calculation

 Calculation standards

 Emission factor selection

 Activity data selection

Quality assurance and data management standards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Table 5> Structure of the Guidelines for Calculat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Draft)

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developing 

a GHG inventory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Harbor Act.

- Specifically, the study proposes the amendment of Article 30 of 

the Harbor Act to provid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ith authority to compile port GHG statistics disaggregated at 

the port level and the equip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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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rovision Revision (draft)

Article 30 (Reduction of GHG, etc.) ①-② 
(Omitted)

Article 30 (Reduction of GHG, etc.) ①-② 
(Same as current provision)

<New Provision> ③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stablish statistics related to GHG 
emissions from ports for the effectiv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policies.

<New Provision> ④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and 
methods for compil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Table 6> Revision to the Harbor Act (draft) - Legal Basis for

Developing a GHG Inventory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Current Provision Revision (draft)

<New Provision> Article XX (Units for Compiling GHG 
Statistics, etc.) 

① The units for compiling statistics 
pursuant to Article 30, paragraph (4)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Ports

2. Cargo handling equipment

<New Provision> ② Where necessary for compiling 
statistics under Article 30, paragraph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data submission 
or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port 
business operators.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Table 7> Revision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arbor Act (draft)—Legal

Basis for Developing a GHG Inventory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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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programs for 

GHG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cargo 

handling equipment must be expanded.

- Technology investment for GHG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s a core element of GHG mitigation policy. 

Therefore,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program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to secure GHG reduction technologies.

- An integrated approach linking core technology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is essential. Dissemination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public-private 

matching funds to ensur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echnologies 

and establish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 A transitional response framework for energy transition must 

be established.

- LNG equipment belongs to the same category as diesel equipment 

in terms of being ultimately subject to conversion. However, it 

is rational to prioritize diesel conversion and assign LNG 

equipment a lower priority with a slower conversion timeline.

- Therefore, policies promoting early scrapping of diesel equipment 

should be implemented first, with LNG equipment recognized 

as low-carbon equipment for a certain period. Only after 

substantial progress in phasing out diesel equipment should LNG 

equipment be incorporated as a primary conversi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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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more, when electrification expansion reduces LNG 

equipment to below a certain proportion of total cargo handling 

equipment, temporary fuel cost subsidies may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al measure to support stable operation of refueling 

infrastructure. However, such subsidies should be structured to 

avoid incentivizing the further adoption of LNG equipment.

3) Expected Outcomes

 Policy effects

- Cargo handling equipment reduction policies can shift from a 

project-based approach to ongoing management.

-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reducing 

GHG emissions in the port sector will be strengthene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chieving national reduction targets.

- The predictability and precis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reduction policies are expected to improve.

- A foundation for designing GHG policies and developing plans 

for the port sector will be established.

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Data-driven policy formul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will 

become feasible, mitigating policy risks and social costs.

- Korean ports can strengthen their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and enhance their international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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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ructure enabling reduction investments to be converted into 

operational performance will be established,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reduc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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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구온난화 방지 목적으로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

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체적인 전 지구적 목표

가 설정되었으며, 또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1)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이행하는 상향식(Bottom 

-up) 접근법을 채택하여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2) 실

현을 위한 노력을 확산하고 있다.

1)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포함됨
2) 본 연구에서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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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는 전 산업 부문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 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에서도 탄소중립 실현

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항만은 해상운송의 핵심 허브로서 선박 입

출항, 화물 하역, 육상 운송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Shen et al., 2025). 특히, 향후 해상운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Alamoush, A. S., Ölçer, A. I., & Ballini, F., 2022)됨에 따라, 글

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항만의 책임 있는 배출 관리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규제는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항만의 탈탄소화는 단순한 정책

적 요구를 넘어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항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50년 항만 내 탄소

배출3) 제로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어 「탄소중립항만 구축 기본

계획」을 통해 항만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과 정책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5년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

제 등 국가 탄소배출 규제에 7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포함되는 등 항

만의 탄소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감축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국내 항만의 탄소중립 전환은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가장 대표

적인 문제는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로드맵에서 항만 부문은 국

3)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산업 현장에서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배출’ 등이 ‘탄소 저감’, ‘탄소 배출’ 등으

로 통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탄소’를 ‘온실가스’를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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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실가스 통계 체계상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여 현황값에 포함되지 못하

였으며4) 2050년 목표배출량 0이라는 목표 설정만 이루어졌다. 이에 로드

맵에서는 항만 부문의 탄소배출 산정, 관리 방안 마련과 모니터링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단위: 만톤CO2eq.)

부문 ‘18년 배출량 ‘50년 목표배출량

해운 101.9 30.7(△69.9%)

수산·어촌 304.2 11.5(△96.2%)

해양에너지 - -229.7(순감)

블루카본 - -136.2(순감)

항만 - 0

합계 406.1 -323.7

주: 온실가스 해양 지중저장(CCS) 6,000만톤 별도
자료: 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p. 9.

<표 1-1>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국가 시나리오 기준)

또한 항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

를 조율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큰 과제이다. 아울러 에

너지 전환 측면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를 확보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항만의 탄소중립

은 관리 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역장비는 항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우선 관리대

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2020년 기준, 전 세계 약 10만-12만대의 하역장

비가 배출한 탄소배출량은 약 10-15MtCO2eq이며, 이는 슬로베니아 국가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에 달한다.5) 그리고 하역장비는 항만·터미널 운

4) 대신, 항만 분야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체계상의 제약으로 항만 운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9년 

유류·전력사용량 조사를 기반으로 자체 추산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체 합계에서 제외되었음

5) APM Terminals, & DP World(202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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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체(이하 항만 운영주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관리 실효성

이 높고 활동자료 확보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하역장비는 항만·터

미널이 운영 통제권을 갖는 배출원 중 배출 규모가 가장 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외부 배출원 배출을 제외한 항만 내 배출 중 하역장비 

배출 비중이 약 83%(2023년 기준)6), 스페인 발렌시아항의 경우 약 81% 

(2011년 기준)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역장비가 항만 내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 탄

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

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논의는 

주로 장비 전동화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감축 수단이지만, 초

기 투자 부담, 운영 인프라 제약, 기술 성숙도 부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감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감축 음성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하역장비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데이터 기반 마련, 장비 및 항만 운영 효율화, 이해

관계자 참여 유인 설계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여 감축 활동이 지속적으

로 관리·이행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EPA(2022), 일

본 국토교통성(2019), WPCI8)(2010) 등은 항만 온실가스 인벤토리나 탄

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 절차를 구체

6) 항만의 운영통제권 외부 배출원인 선박, 외부트럭 등은 제외하고, 항만의 운영통제권 내 배출원 중 하역장

비의 배출 비중을 의미함(자료: 부산항만공사(2023))

7)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2019), p. 31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산정(STS 크레인(컨테이너 크레인),RTGs(트랜스퍼 크레인), 야드 트랙터, 리치 스태커, 엠티 포크

리프트 합산)
8) World Ports Climate Initiative, 2008년 IAPH 산하 환경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항만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로,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 이후 WPSP(World Port 

Sustainability Program)으로 확대·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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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항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전원 기

반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항만의 운영을 최적화하거나, 장비 운행 효

율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

에도 일본 국토교통성, 중국 교통운수부는 각 탄소중립항만 인증제도, 녹색

항만 등급 평가제도 등을 운영하며 이해 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

러한 사례들은 하역장비 관리가 전동화에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

한 정책들과 연계한 관리 기반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의 필요성은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에서는 각각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수립과 항만의 

친환경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을 고

려할 때, 하역장비의 감축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은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 주관부처 주요 내용 본 연구와의 연계성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국조실

산업, 건물, 수송, 전환 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 수립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
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관리 
기반 구축은 수송부문 감축이
행전략과 직결

항만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
로서 다배출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방향과도 부합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부산항 등을 친환경·스마트항

만으로 조성

하역장비 온실가스 관리체계
는 친환경 항만 조성의 핵심 수
단으로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

자료: 저자 작성

<표 1-2>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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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항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관리체계란 ‘하역장비를 전 관리주기에 걸쳐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적적 틀’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하역장

비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증가를 억제하며,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점검·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하역장비의 감축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행 정

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비 관리주기를 고려한 감축 이행 기반을 설계함

으로써 항만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다. 하역장비는 항만의 주요 배출원일 뿐 아니라, 물동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 탄력적 배출원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

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탈탄소 대응으로 하역장비 전기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국가 전력믹스상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전기화 

이후에도 배출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서는 하역장비를 독립적 관리 대상으로 다룬 연구나 정책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관

리 필요성을 분석하여 항만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하역장비 관리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하역장비 관리체계가 온실가스 대응 측면에서 갖는 한계를 

진단한다. 현재 국내 하역장비 관리체계는 하역장비 운행 안전 확보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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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

하기 위한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관리 관

점에서 기존 하역장비 관리체계의 미흡한 요소를 점검한다.

셋째,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상시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

이기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배출을 파악하고, 감축이 필요한 대상을 관리하

며, 감축 활동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하역장비 관리주기 동안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항만에서 운용되는 하역장비 중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비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장비 구성

과 작업 공정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사가 직접 장비를 

소유 및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체계를 적용하기에도 유리하다. 더불어 

국내 전체 항만 물동량 중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2024년 실

적 기준)9)로 정책적 관리 우선순위가 높으며, 일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사는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현장 수

9) Port-MIS(검색일: 20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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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측면에서도 관리 필요성도 높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

를 검토한다. 특히,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하역장비 배출 감축 

기술 및 정책, 타 부문의 배출 관리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

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강조한다.

제2장에서는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여건과 현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하역장비 관리를 위

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관련한 정책 

추진 여건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이해관계자 자문을 바탕으

로 하역장비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 관리체계 차원의 한계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향

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항만 부문 선진 

사례와 건물, 산업, 수송 등 국내 타 분야의 배출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하

역장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대응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비

의 전 수명주기를 아우르는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단계별 

이행 로드맵과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추진 당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시사

점을 도출한다. 또한 하역장비 배출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

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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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주요국

의 하역장비 관련 정책동향 조사, 타 부문 사례 조사, 정책 이해관계자 대

상 서면·인터뷰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을 연구 

주요 내용과 연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하

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방안,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하역장비 및 타 분야의 관리

체계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하역장비 온실가스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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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련 법령, 정책, 통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

행 하역장비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하역장비 배출관리의 현황과 한계점,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항만 관련 제도를 관장·지원·관리하

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하역장비 배출관리와 직·간접

적으로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태와 정책적 개선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책수단과 설계를 위해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추진 중인 

하역장비 배출관리 정책 사례와 실제 배출 감축 노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관련 보고서, 공식 웹사이트, 전자문서 등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하역장비 배출관리를 위한 실행전략 마련에 참고하였다. 또한 수송, 

산업, 건물 등 타 부문의 배출관리체계 및 정책수단을 검토하였고, 특히 플

랫폼 기반의 관리체계 운영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하역장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단 및 이행체계 구성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본 연구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전반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에너지·교통·정보통신·해양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기술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설계뿐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성과 기술적 실행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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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1)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연구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연구된 주제

이며, 특히 하역장비는 항만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

며,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검토·제안하는 연구와 특

정 항만·터미널을 사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산정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연료기반 접근법과 활동기반 접근법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며, 여러 선행연구들이 하역장비 배출량 추정에는 활동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을 주장하였다(Geerlings, H., 

& Van Duin, R., 2011; Zhang, Y. et al., 2017; Mamatok et al., 

2019).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게, 실제 많은 연구들이 활동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여 하역장비 배출량 추정을 시도하였으며(Shin, K., & Cheong, J., 

2011; Geerlings, H., & Van Duin, R., 2011; 노영훈·장영태, 2015; 

Okşaş, O.; 2023, Mao, X. & Meng, Z., 2023; Budiyanto, M. A., 

Ichfari, F., & Shinoda, T., 2024), 이들 연구는 활동자료 기반 산정방식

이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의 표준적 접근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시 따르는 표준 지침인 IPCC 

가이드라인의 권고와도 일치하는데, IPCC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역장비와 

같은 비도로 수송장비의 경우 가능하다면 활동기반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연료기반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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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활동기반 접근법 활용을 위해서는 방대한 측정 데이터가 필요한

데(Zhang, Y. et al., 2017),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Buttigieg, A.(2023)는 하역장비의 운영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한계로 지적하였으며, 

Wang, L., &Li, Y.(2023)는 항만 배출량 산정 관련 연구 상당수가 실제 

측정자료가 아닌 추정값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Huang, Y., 

Mamatok, Y., & Jin, C.(2021)은 항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운영관

리 차원에서 장비 운영, 기술적 매개변수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 구

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는 활동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을 보여준다.

다만, 활동기반 접근법을 활용하더라도 어떤 활동자료를 변수로 설정하

는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Sorte, S. et 

al.(2021)은 열화 요인, 장비 기술수준, 엔진 출력 등을 고려하는 EMEP/ 

EEA 방식과 연료, 누적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는 US/SCG 방식을 활용하여 

하역장비 배출량을 산정, 비교하고 EMEP/EEA 방식이 보다 적절한 방법론

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활동기반 접근법이라는 동일한 틀을 적용

하더라도, 변수 구성이 표준화되지 않을 경우 배출량 산정의 일관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항만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여전히 표준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표준화된 산정 도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Azarkamand, 

S., Ferré, G., & Darbra, R, M., 2020; Azarkamand, S., Wooldridge, 

C., & Darbra, R. M., 2020). 이들 연구는 표준화 수준 미흡이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한하며, 표준화된 산정 도구가 마련될 경우 산

정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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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특정 항만, 터미널을 대상으로 하역장비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 특성을 검토한 사례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부산

항, 인천항 등 주요 국내 항만과 로테르담항, Ambarli 컨테이너 터미널, 

양푸항, 발렌시아항, Belawan 컨테이너 터미널, 차토그램항, 난징 롱탄 컨

테이너 터미널 등 다양한 항만 및 터미널을 대상으로 하역장비 배출 구조

를 분석하였다(Shi&Cheong, 2011; Shim, 2018; 노영훈·장영태, 2015, 

안승현 외, 2022; Geeling&Van Duin, 2011; Okşaş, O., 2023; Mao, 

X. & Meng, Z., 2023;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 , 2019; Budiyanto, M. A., Huzaifi, M. H., & 

Sirait, S. J., 2019; Islam, M. R., Aziz, M. G., & Khan, M. B., 2022). 

이러한 사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항만, 터미널마다 장비별 배출 비중에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Okşaş, O.(2023)의 연구에서

는 야드 트랙터(51%), 리치 스태커(9%), 컨테이너 크레인(7%) 등의 순으로 

배출이 많은 반면, Budiyanto, M. A., Ichfari, F., & Shinoda, T.(2024)

의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크레인(56%), 트랜스퍼 크레인(27%) 등 순으로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항만, 터미널마다 운영 규모, 사용 장비, 장비별 연료, 

작업 특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배출원 구성과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

다는 기존 지적과도 부합한다(Wang, L., &Li, Y., 2023; Wei, D. & 

Giuliano, G., 2025; 최형림 외, 2010). 이는 특정 항만, 터미널의 대푯값

을 타 항만, 터미널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배출량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개별 터미널 수준에서 장

비 단위의 활동자료를 가능한 폭넓게 수집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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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관련 연구

하역장비 배출 감축 수단과 관련한 연구는 기술적 조치, 운영적 조치, 제

도·정책적 조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우선 기술적 조치와 관련

한 연구로는 하역장비 전기화, 하이브리드화, 장비개조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확인된다(Yang, Y. 

& Lin, C., 2013; Wei, D. & Giuliano, G., 2025; Yang, Y. & Chang, 

W., 2013; Schmidt, J. et al., 2015; 안용성·이향숙·이지원, 2024; 

Sugimura. Y., 2023; Kim, J., Rahimi, M., & Newell, J., 2012; 김선구·

최용석, 2012; Okşaş, O., 2023;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 2019). 이 연구들은 기술적 조치가 상당한 

배출 저감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일례로 Sugimura. Y. 

(2023)는 하카타항 사례를 통해 전기 트랜스퍼 크레인과 하이브리드 스트

래들 캐리어 도입을 통해 76%, 29%의 CO2 배출 감축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만, 전기화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전력의 탄소집약도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하역장비 전기화의 효과는 CO2 감축량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으로 인해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환 속도의 조절과 협

력 워킹그룹 구성, 규제 및 인센티브 조치 마련, 시범사업 확대, 기술개발 

및 에너지 공급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

다(Wei, D. & Giuliano, G., 2025; Densberger, N. L., & Bachkar, 

K., 2022; Okşaş, O., 2023; Kim, J., Rahimi, M., & Newell, J., 

2012,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 2019). 이는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적, 제도적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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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운영적 조치를 통한 감축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장비 스케줄링 최적화, 

레이아웃 구성 개선, 장비 운영 효율화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및 배출 저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Sha, M. et al., 

2017; He, J. et al., 2015; 김우선·최상희·하태영, 2007; Kang, Z. et 

al., 2024; Yu, H. et al., 2017). 주요 연구로는 터미널 내 운행되는 주요 

장비 전체의 스케쥴링 조정 방안을 검토한 He, J. et al.(2015)의 연구와 

야드 트랙터의 운영 최적화를 통한 배출 저감 방안을 검토한 Yu, H. et 

al.(2017)의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He, J. et al.(2015)는 하역장비 공

동 스케줄링 모델을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성능을 3%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Yu, H. et al.(2017)은 대규모 터미널에서는 정체 관

련 배출을, 소규모 터미널에서는 이동 관련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적절함

을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는 하역장비의 운영방식 개선이 배출 저감에 기

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온실가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

지만, 항만 및 하역장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검토한 연

구도 일부 수행되었다(김근섭 외, 2021; 김우선·최상희·하태영, 2007). 이

러한 연구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접근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적 조치와 유사한 방향성을 가진다.

하역장비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정책적 논의는 주로 항만 탈탄소화 전략

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함께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항만의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서는 단일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정책도구의 조합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한철환, 2024;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 2019; Okşaş, O., 2023;  Lam, J. S. L., & Notteboom, T., 

2014; Alamoush, 2024; Alamoush, A. S., Ölçer, A. I., & Ballin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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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ong, D., 2024; Alamoush, A. S., Ballini, F., & Ölçer, A. I., 

2024). 구체적으로 Lam, J. S. L., & Notteboom, T.(2014)은 주요 글로

벌 항만의 정책 프레임워크 비교를 통해 가격정책, 규제, 모니터링,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Alamoush(2024), Alamoush, A. S., Ölçer, A. I., & 

Ballini, F.(2022), Alamoush, A. S., Ballini, F., & Ölçer, A. I.(2024) 

등은  항만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특히 강조

하기도 했다. 또한 항만운영자는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우선해 감축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센티브·규제·협약을 조합한 정책도구를 통해 

투자행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Alamoush, A. S., Ölçer, 

A. I., & Ballini, F., 2022).

한편, 하역장비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구

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는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김환성 외(2013)는 하역장

비 에너지등급제 도입, 도입기준안 마련, 원단위 관리, 정기검사제도, 기술

개발 추진 등 제도적 관리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2019)은 터미널의 친환

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규제 등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항만·터미널의 감축 성과는 기

술·운영상 조치만으로는 확보되기 어렵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결합될 때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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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역장비 및 타 분야 온실가스 관리체계 관련 연구

하역장비 관리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장비 현황, 장비 제원, 장비 가동현

황, 최신 기술정보, 유지관리체계 등과 관련된 장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양창호 외, 1999; 홍동희 외, 2000). 이들 

연구는 항만별·운영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비 정보를 통합하여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데이터 체계가 필요하며, 장비 보유현

황·제원·가동현황·유지관리정보·신기술 동향 등을 포함하는 통합 정보체

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반면, 하역장비 관리체계를 온실가스 관

리와 연계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환성 외(2013)가 장비 관리 측면

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과제들을 제안하였으나, 등록-운행-폐기 등 관리주

기별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국내 교통 및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배출통계 체계, 배출계수 개발, 노후차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동시 관리체계 구축 등 감축 대상의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관

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최기철 외, 2025; 

석주헌 외, 2017; 한진석 외, 2019; 김규승 외, 2023; 김대진 외, 2024; 

조준행·신승식·정경화, 2008; 한진석 외, 2019). 특히 화물자동차 분야에

서는 화물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전환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점의 관

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김규승 외, 2023; 석주헌 외, 2017). 

또한 일부 연구들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참고할만한 요소이다(한진석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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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들은 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 배출량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생애주기 기반 관리체계, 노후차 관리 

강화, 정책 수단 조합 운영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역장비 분야에서도 단순한 장비 정보관리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배출 관리, 장비 전환 및 유지관리체계 등 정책·기술적 수단을 아우르는 포

괄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 기반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은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

법론을 정립하거나, 특정 감축수단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

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하역장비의 행정적 관리체계를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

는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역장비는 현행 법령상 안전, 

환경(대기오염) 관점에서 행정적 관리 대상이나, 이러한 관리체계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하역장비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

책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접근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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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을 기반으로 실행가능성을 갖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가 

기술적, 이론적 분석에 주로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하역장비 운행, 관리

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내 정책 여건을 반영한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 정책 여건을 반

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참고문헌

연구
목표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

하역장비별, 공정별 배출구조 
파악

개별 감축수단의 효과 분석을 
통한 배출저감 잠재력 평가

항만 차원의 감축목표, 정책
우선순위, 정책도구 제시

 Budiyanto, M. A., 
Ichfari, F., & 
Shinoda, T.(2024),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2019), Okşaş, 
O.(2023), 안용성·이
향숙·이지원(2024), 
Sim, J.(2018), Song, 
D.(2024) 등

하역장비의  효과적인 온
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장비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

감축수단, 정책수단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
는 기반 설계가 초점

연구
대상

하역장비 배출량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방법론

하역장비 배출관리방안

하역장비 정보 관리체계

 Budiyanto, M. A., 
Ichfari, F., & 
Shinoda, T.(2024), 
노영훈·장영태(2015), 
최민애 외(2010), 양창
호 외(1999), Sorte, 
S. et al.(2021), Shin, 
K., & Cheong, 
J.(2011) 등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
비 관리체계

<표 1-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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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저자 작성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참고문헌

연구
범위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방법론 
정립

산정 도구 설계 및 기능 검토

하역장비 배출 저감을 위한 기
술적, 운영적, 정책적 조치 전
략 및 시행효과

항만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프
레임워크

하역장비 정보시스템 구축

 Sorte et al.(2021), 
Geerlings, H., & Van 
Duin, R.(2011), 
Lam, J. S. L., & 
Notteboom, 
T.(2014), 양창호 외
(1999), Mao, X. & 
Meng, Z.(2023),
Azarkamand, S., 
Ferré, G., & Darbra, 
R, M.(2020)  등

하역장비 관리체계의 구
성요소 전반을 포괄

등록-운행-폐기(전환)에 
이르는 행정적 관리 흐름 
전체를 연구 범위로 설정

연구
방법

문헌분석, 정책프레임워크 비
교·분석

활동자료·연료소비 기반 배
출량 산정, 배출계수 적용, 시
나리오 분석

최적화 모형(MIP), 시뮬레이
션, 스케줄링 모형, 비용·편익 
분석 등 계량적 방법론 활용

 Sha, M. et al.(2017), 
He, J. et al.(2015), 
Yu, H. et al.(2017), 
Alamoush et 
al.(2024), Sim, 
J.(2018), Geerlings 
& Van Duin(2011) 등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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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 필요성

1. 하역장비 개념 및 범위

하역장비는 항만에서 화물의 이동, 보관, 하역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다

양한 장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항만 운영의 필수 요소이다. 하역장비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범위는 법령별로 상이한데, 먼저 ｢항만법｣은 하역장비

를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정식, 이동식 장비

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31조에서 항만 내 사용을 위해 관리청에 

등록이 필요한 하역장비를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열거하고 있다. 「항만운

송사업법」의 경우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항만하역사업 

등록 시 필요한 하역장비의 범위를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로 정

하고 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은 하역장비를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 뗏목 제외)’로 규정하

고 있으며, 항만의 배출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트랜스퍼 크레인, 갠트

리 크레인, 스트래들 크레인, 야드 트랙터’로 규정,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02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관리 여건 검토



22

장비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기술산업법)」에서는 ‘항만장비’라는 명칭을 사

용하며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9호’로, 「항

만설계기준｣에서는 ‘하역기계’라는 명칭으로 ‘하역작업에 이용하는 기계로 

항만구역에 설치되는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무인 트랜스포터 포함), 리치스태커, 쉽언로더, 쉽로더, 스태커 

리클레이머, 벨트컨베이어, 다목적크레인, 모빌하버 크레인, 로딩암 등’이

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역장비의 범위는 관리 목적에 따라 법령별로 상이하게 규정

되고 있다. 다만, ｢항만대기질법｣에서는 항만 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으로 컨테이너 취급 하역장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이들 장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야 명칭 정의 범위

항만법 하역장비

법상 직접적 정의는 없
으나, 항만시설 중 기
능시설로 분류되는 하
역시설의 구성요소로
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가 포함

하역장비의 범위는 조문상 명확히 규정되
어 있지는 않지만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에서 항만 내 설치, 철거시 신고가 필요한 
시설장비 목록을 제시, 그 중 구조물·설비
를 제외하고 하역장비로 간주할 수 있는 항
목은 제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로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컨테이너 크레인

 - 트랜스퍼 크레인

 - 스트래들 캐리어

 - 야드 트랙터(AGV 포함)

 - 리치 스태커

 - 야드 섀시

 - 십 로더

 - 십 언로더

<표 2-1> 관계 법령상 하역장비의 정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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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명칭 정의 범위

 - 스태커 리클레이머

 - 벨트 컨베이어

 - 다목적 크레인

 - 모빌 하버 크레인

 - 로딩 암

 - 그 밖의 시설장비

항만운송
사업법

하역장비

법상 직접적 정의는 없
으나, 「항만운송사업
법 시행규칙」 별표2의 
18호를 참고하면, 항
만에서 하역작업을 위
하여 필요한 장비로 정
의 가능

예인선 및 부선

기중기 및 기중기선

언로더 및 십로더

지게차

페이로더

포크레인

불도저

스트래들캐리어

컨베이어벨트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사일로

굴착기

스태커 리클레이머

크레인

야드 섀시

고무 방충재 등 해상 환적용 장비

그 밖에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위하여 관리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항만대기
질법

하역장비

 「항만운송사업법」 제
3조제1호의 항만하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선박, 뗏목 제외)

트랜스퍼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스트래들캐리어

야드 트랙터

항만기술
산업법

항만장비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
동ㆍ보관ㆍ하역을 위
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
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및 제19호에 해
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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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명칭 정의 범위

 - 컨테이너 크레인

 - 트랜스퍼 크레인

 - 스트래들 캐리어

 - 야드 트랙터

 - 리치 스태커

 - 야드 섀시

 - 십 로더

 - 십 언로더

 - 스태커 리클레이머

 - 벨트 컨베이어

 - 다목적 크레인

 - 모빌 하버 크레인

 - 로딩 암

 - 그 밖의 시설장비

항만설계
기준

하역기계
하역작업에 이용하는 

기계

항만구역에 설치되는 컨테이너 크레인, 트
랜스퍼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
랙터(무인 트랜스포터 포함), 리치스태커, 
쉽언로더, 쉽로더, 스태커 리클레이머, 벨
트컨베이어, 다목적크레인, 모빌하버 크레
인, 로딩암 등

자료: 항만법 제31조,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 항만
대기질법 제2조 제4항,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항만기술산업법 제2조, 항만기술산업법 시
행규칙 제2조, 해양수산부(201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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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매커니즘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은 장비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종류(경유, LNG, 전기 

등)와 에너지 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며, 에너지 소비량은 작업량과 작업 특

성, 운영 효율 등에 좌우된다. 이러한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테이너 터미널의 작업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선박↔터미널↔내륙간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물

류 거점으로, 크게 안벽, 야드, 게이트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각 구역에

는 고유 작업을 수행하는 하역장비들이 배치되며, 하역장비별 작업을 중심

으로 일반적인 컨테이너 터미널의 작업 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입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선박이 안벽에 접안하면 컨테이너 크레인이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려 야드 트랙터에 직접 적재하거나, 스트래들 캐리

어가 컨테이너를 이송할 수 있도록 노면에 내려둔다. 이후 야드 트랙터, 스

트래들 캐리어가 컨테이너를 야드 구간으로 운반하고, 트랜스퍼 크레인이 

이를 받아 야드에 적재한다. 이후 내륙으로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위한 외

부 트럭이 도착하면 트랜스퍼 크레인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외부 트럭에 상

차한다. 수출의 경우 이 과정이 역순으로 이루어지며, 환적은 외부 트럭의 

개입 없이 컨테이너 크레인-야드 트랙터(또는 스트래들 캐리어)-트랜스퍼 

크레인 간 이송만 수행된다. 한편, 리치 스태커, 탑핸들러 등과 같은 컨테

이너 핸들러는 트랜스퍼 크레인을 보조하여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를 적치

하거나 재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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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diyanto, M. A., Ichfari, F., & Shinoda, T.(2024), p. 4.

<그림 2-1>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비의 일반적인 작업 흐름

각 하역장비는 고유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장

비별 작업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또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야드 

트랙터는 주행거리에, 컨테이너 크레인은 작업횟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다. 또한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작업량이 늘어나 배출량이 증가하며, 장비 

운용이 비효율적일 경우 추가적인 배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은 Yu, H.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LA항의 경우 하역장비 대수

가 감소하였음에도 작업량 증가 및 운영 비효율로 인해 CO2 배출이 18%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하역장비는 에너지 종류뿐만 아니라 작업 특성, 물동량, 운영 효

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하역장

비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

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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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 필요성

항만 탄소중립 달성의 관점에서, 하역장비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우선적

인 관리 필요성이 높은 대상이다. 첫째, 하역장비는 항만 운영 주체가 직접

적으로 통제·운영 가능한 배출원이다. 항만은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만

나는 교통 결절점으로, 항만과 관련된 배출은 크게 항만 운영주체의 직접

적인 운영 범위에서 발생하는 내부 배출(항만 시스템 경계 관점의 Scope 

1, 2)과 선박, 외부트럭 등 항만을 이용하는 외부주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항만 시스템 경계 관점의 Scope 3)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 배출

과 외부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항만 관련 배출(Port-related emissions)을 

기준으로 보면 하역장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10), 외부 배출은 국제

해운, 도로수송 등 다른 활동부문에서 별도로 계상·관리되는 배출로서 항

만 운영주체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 통상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각 배출 주체가 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따라 선박의 경우 선주

가, 항만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항만 운영주체가, 화물차의 배출은 운

송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선박과 화물차의 배출이 항만 내에서 

발생한다 해도 이는 항만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공급망 상·하류 활동의 

일부인 것이다. 반면,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배출은 항만 운영

주체가 직접 관리·감축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다. 따라서 대표

적인 항만 내부 배출원인 하역장비를 중심으로 배출 관리를 우선적으로 수

행할 필요가 있다.

10) Shin & Cheong(2011)에 따르면 2000-2007년 부산항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선박 64%, 외부 

육상교통수단 22%, 하역장비 14%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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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주요 배출원

Scope 1

(직접배출)
항만 운영 주체가 직접적으로 통제·운영할 수 있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배출

하역장비

운영 건물

예인선 등

Scope 2

(간접배출)

항만 운영 주체가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 Scope 2 배출은 물리적으로 전력 발전 

설비에서 발생

하역장비

운영 건물

리퍼컨테이너

조명 등

Scope 3

(기타 간접배출)
항만 운영 주체 활동의 결과이지만, 관리 주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

선박

외부 트럭

 AMP 등

자료: WRI, C40CITIES, & ICLEI(2021)(검색일: 2025.4.30.), p. 11.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저자 작성

<표 2-2> 항만 시스템 경계 관점에서의 Scope 구분

둘째, 하역장비는 항만 내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항만 내부 배출원, 즉 항만 운영 주체가 직접 관리 가능한 배

출원에는 하역장비, 운영 건물, 예인선, 리퍼 컨테이너, 조명 등이 있으며, 

그 중 하역장비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rtínez-Moy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2019)

는 발렌시아항 Noatum 터미널에서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80.9%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11)는 2023년 부산항 내

부 온실가스 배출 중 하역장비가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12)하였

다. 이처럼 하역장비는 항만 내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서, 항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하역장비 관리가 필

수임을 의미한다.

11) 부산항만공사(2023)

12) 항만의 운영통제권 외부 배출원인 선박, 외부트럭 등은 제외하고, 항만의 운영통제권 내 배출원 중 하역장

비의 배출 비중을 의미함(자료: 부산항만공사(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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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역장비는 공급망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한 항만의 핵심 관리 

영역이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

소배출량의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추진13)됨에 따라, 글로벌 화

주, 선사 등에서 항만, 터미널에 대한 탄소 정보 공개 요구가 확산될 것으

로 전망된다. 실제로 Apple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운송 서비스 선

택 시 탄소배출을 주요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으며14), UNCTAD

는 최근 항만 성과 측정 평가 지표에 탄소발자국,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포함

하는 등 환경 성과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15). 이와 같은 

화주들의 행동 변화와 국제적 평가기준의 변화는 항만의 탈탄소화 노력이 

곧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공급망 및 국제적 차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실질적 감축이 필요하며, 특히 하역장비 단위 배출량 확보가 중요

하다. 화주, 선주는 화물 처리 과정에서 직접 투입되는 자원의 배출 정보를 

중시하므로, 하역장비는 공급망 차원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 ESG 대응을 

위한 핵심 관리영역이다. 아울러 하역장비는 항만 내 배출원 가운데 활동

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하역장비 단위 배출관리체계는 국제 

규제와 시장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된다.

자료: New Energies Coalition(2025), p. 11.

<그림 2-2> 해상물류 공급망의 주요 배출원

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7.25.)(검색일: 2025.5.4.)

14) Sugimura, Y.(2023), p. 29.

15) UNCTAD(2023), p. 3, pp.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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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역장비는 항만에서 탈(脫)동조화(Decoupling) 전략을 구

현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배출원이다. 하역장비는 화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

는 활동 기반 배출원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도 

불가피하게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은 처리 물동량과 부가가치는 증가하면서도 

단위 물동량당 탄소배출은 낮추는 탈동조화 기반의 배출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역장비는 기술적·운영적 조치를 통해 탄소집

약도(Carbon Intensity)를 줄여 탈동조화 경로를 확보하기에 적절한 대상

이다. 구체적으로 장비 가동률 최적화, 대기시간 최소화, 공차거리 최소화, 

작업 동선 효율화 등의 운영 개선과 함께 장비의 전동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규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배출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하역

장비는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관

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김동구·손인성(2020), p. 6.

<그림 2-3> 동조화와 탈동조화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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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하역장비 현황 및 관리체계

1. 국내 하역장비 현황

1) 하역장비 등록현황

2025년 12월 기준, 국내 하역장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등록 하

역장비는 총 5,776기16)이며, 이 중 자체 동력원이 없는 야드 섀시를 제외

하면 3,600기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하역장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가운

데 컨테이너 취급을 위한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컨테이너 핸들러 등이 약 61.6%인 2,218

기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하역장비별 등록대수는 <표 2-3>과 같다.

구분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컨테이너 
핸들러2)

야드
섀시

컨테이너
취급 장비

(야드 섀시 제외)

그 외
(컨테이너 취급 

장비 제외)

장비수 209 662 73 1,097 212 2,119 2,253 1,414

주 1) 화물 이송을 위한 하역장비로 보기 어려운 갑문본체, 갑문구동장치, 충수설비, 취수·배수설비와 탑승교
는 제외하였음

    2) 장비 등록 자료 기준, 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AGV는 야드 트랙터로, 리치 스태커, 탑 핸
들러, 엠프티 핸들러, 포크 리프트는 컨테이너 핸들러로 통합하여 표기함

자료: KOTEC(2025.12.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3> 국내 하역장비 현황(2025년 12월 기준)1)

국내 하역장비의 과반이 컨테이너 취급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동

량 중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34.8% 수준으로, 이는 컨

테이너 터미널이 비컨테이너 터미널에 비해 하역장비 집약도가 높음을 보

여주며, 장비 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대상임을 시사한다. 더

16) 화물을 이송을 위한 하역장비로 보기 어려운 갑문본체, 갑문구동장치, 충수설비, 취수·배수설비와 탑승

교(해당 시설장비까지 포함할 경우 총 5,879기)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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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 430백만 톤에서 2024년 552백만 

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17), 2040년까지 836백만 톤에 이를 것으

로 전망18)된다(<그림 2-4> 참조). 물동량 증가는 하역장비 작업량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장비 집

약도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컨테이너 터미

널의 하역장비 배출관리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Port-MIS(검색일: 2025.1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2-4> 국내 항만 물동량 실적 및 예측

17)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83% 증가

18) 2024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연평균 2.63%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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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장비 특성

현재 국내 하역장비 등록 시 장비의 연료 관련 정보가 수집·관리되지 않

아 각 장비별 에너지원 현황이나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

악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선행연구19)와 현장 의견20)을 종합하면 

장비별 개략적인 에너지 소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비가 소비하는 에너지원은 크게 유류(경유), LNG, 전기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 방식은 국가 전력망 

등에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공급받는 형태(이하 연속식)와 특정 주기별로 연

료 공급이 필요한 형태(이하 충전식)로 구분할 수 있다(<표 2-4> 참조).

구분 에너지원

컨테이너 크레인 전기(연속식)

트랜스퍼 크레인
전기(연속식)

유류(경유)

스트래들 캐리어 유류(경유)

야드 트랙터

유류(경유)

LNG

전기(충전식)

컨테이너 핸들러(리치 스태커, 탑 핸들러 등)
유류(경유)

전기(충전식)

자료: 저자 작성

<표 2-4>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비의 주요 에너지원

한편, 장비 유형별로 작업 특성이 상이하므로 에너지 소비 구조에도 차

이가 있다. 먼저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은 전기화가 상당히 진

행되었으며21), 이들은 대형 장비 특성상 대량의 전력을 소비한다. 더욱이 

19) 안용성·이향숙·이지원(2024), 안승현 외(2022)

20) 부산항 일부 컨테이너 터미널,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자문의견(각 2025.9.1., 2025.4.30., 

2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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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퍼 크레인은 빈번한 야드 내 컨테이너 재배치 작업(이하 리핸들링)으

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특히 많다. 실제 2020년 기준, 부산 신항 4개 터미

널22)의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랜스퍼 크레인 사용량이 

57.2~74.4% 수준23)으로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컨테이너 핸들러의 경우 여전히 경유, 

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5년 이후 상당수 야드 트랙

터가 LNG 모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전기 모델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화석연료 기

반 장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터미널 내부 혼잡도, 대기시간, 운행 

동선 등 운영 행태에 따라 에너지 소비 행태가 좌우된다.

한편, 2025년 12월 4일 기준 데이터를 활용, 국내에서 운행 중인 컨테

이너 하역장비의 사용연식을 2025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크

레인 평균 16.8년, 트랜스퍼 크레인 15.5년, 스트래들 캐리어 6년, 야드 

트랙터 9.3년, 컨테이너 핸들러 9.3년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장비 

중 57.3%가 10년 이상, 14%가 20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경유 연료 사용이 많은 야드 트랙터나 컨테이너 핸들러의 경우 48.7%, 

38.2%가 10년 이상된 장비로 나타나 노후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해양수산부(2023)의 장비별 평균내용기간이나 해양수산부(2019)

의 장비별 사용연한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노후도가 높은 편이다(<표 5-5> 

참조). 물론 평균내용기간, 사용연한 기준 등은 장비 가동시간과 유지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표가 장비 노후도를 규정하는 

21) 안용성·이향숙·이지원(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하역장비 중 

컨테이너 크레인은 100%, 트랜스퍼 크레인은 88.6%가 전기화되었으며 그 외 장비는 전기화된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해양수산부 주도로 2025년부터 전기 야드 트랙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전기식 야드 트랙터 등이 도입되고 있음

22) 1부두(PNIT), 3부두(HJNC), 4부두(HPNT), 5부두(BNCT)

23) 김근섭 외(2021), pp. 60-65.



하역장비 배출관리 여건 검토 02

35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장비의 실질적 운용 수명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 노후 경유 하역장비의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등도 20

년 이상 지난 장비가 36.8%, 26.3%로 사용기간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해양수산부
(2023)

장비별 평균내용기간

야드 트랙터 및 스트래들 캐리어: 6년

갠트리크레인: 15년

안벽크레인: 8년

해양수산부

(2019)
장비별 사용연한

안벽 크레인 및 야드 크레인: 20년

야드 트랙터, AGV, 리치 스태커, 탑 핸들러: 10년

자료: 해양수산부(2023), p. 420.(UNCTAD 항만개발계획(1985) 부록 “Average Economic Life For 
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발췌분), 해양수산부(2019), p. 24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5> 선행연구별 하역장비 내용연수 기준

한편, 노후 경유 장비는 제작당시 기술수준의 한계, 엔진효율 저하 등으

로 인해 동일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Islam, M. R., Aziz, M. G., & Khan, 

M. B.(2022), Geerlings, H., & Van Duin, R.(2011) 등도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따

라서 국내 노후 경유 하역장비 비중이 높은 현실은 단순한 성능·안전 관리 

차원을 넘어,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차원에서도 관리전략 마련이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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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5년 – 장비 제작연도 장비수

평균 최대 최소 전체 10년 이상 20년 이상

컨테이너 크레인 16.8 43 2
209

(100%)

167

(79.9%)

77

(36.8%)

트랜스퍼 크레인 15.5 34 1
662

(100%)

488

(73.7%)

174

(26.3%)

스트래들 캐리어 6.0 14 1
73

(100%)

21

(28.8%)

0

(0.0%)

야드 트랙터 9.3 27 0
1,097

(100%)

534

(48.7%)

43

(3.9%)

컨테이너 핸들러 9.3 30 0
212

(100%)

81

(38.2%)

20

(9.4%)

주: 장비 등록 자료 기준, 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AGV는 야드 트랙터로, 리치 스태커, 탑 핸들
러, 엠프티 핸들러, 포크 리프트는 컨테이너 핸들러로 통합하여 표기함

자료: KOTEC(2025.12.4.)을 활용하여 저자 정리

<표 2-6> 컨테이너 취급 하역장비별 연식 분포(2025.12.4 등록 기준)

요약하면,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장비는 장비 유형별로 서로 다른 에너

지 사용 특성을 보이며, 이는 배출 관리에서도 장비의 배출 특성에 기반한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네 가지 시

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현재 하역장비의 에너지·배출 관련 기초정보 수집

체계가 부재하며, 장비 등록 단계부터 이러한 기초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랜스퍼 크레인과 같이 이미 전기화가 진전된 

장비군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전력 부하 관리,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확대 

등 전력 기반 배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스트래

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컨테이너 핸들러 등은 친환경 전환이 우선 과제이

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 충전 인프라 확충, 전력 공

급 안정성 확보 등 대규모 투자와 단계적 전환 전략이 필수적이다. 넷째, 

국내에는 노후 장비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노후 



하역장비 배출관리 여건 검토 02

37

경유 장비를 우선적으로 친환경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장비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2. 국내 하역장비 관리체계

1) 하역장비 등록제도

｢항만법｣에서는 항만 내에서 사용하는 하역장비를 포함한 시설장비24)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시설장비를 고유하게 식별, 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31조에 따라 터미널 운영사나 하역사 등 항만구

역에서 시설장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사용·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장비관리

자)는 시설장비를 설치·철거하려는 경우 관리청(항만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에 따라 ‘시설장비설치(철거)신

고서’(<그림 2-5> 참조)와 함께 ‘항만시설장비 대장’ 및 ‘시설장비 검사 합

격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 신고는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나 신고위치 등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청은 접수된 

신고를 검토·승인하고 장비대장을 유지·관리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관할 시설장비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설장비 

관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항만시설장비 대장’에는 <그림 2-6>과 같이 시설장비의 기본정보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항만 및 부두, 가격 등), 소유·관리정보(소유

24) 갑문본체, 갑문구동장치, 충수(充水: 물 보충)설비, 취수ㆍ배수설비,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리치 스태커, 야드 섀시, 십 로더, 십 언로더, 스태커 리클레이머, 벨트 컨

베이어, 다목적 크레인, 모빌 하버 크레인, 로딩 암, 탑승교, 그 밖의 시설장비 등(자료: 항만법 제31조,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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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리자, 제작자, 제조·설치검사일, 검사합격번호 이력 등), 기술제원(하

역능력, 정격하중, 정격마력, 부피, 처리능력 등)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장비의 성능, 관리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관리항목이 장비의 구조

적 제원과 행정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엔진형식, 출력, 연료종류 등 

에너지 소비나 배출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현행 하역장비 등록제도는 안전 및 행정관리 중심 관리로, 배출관리체

계로의 확장을 위한 데이터 구조적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서식 1]

<그림 2-5> 시설장비 설치(철거) 신고서 양식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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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서식 2]

<그림 2-6> 항만시설장비 대장 양식

2) 하역장비 검사제도

등록된 시설장비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장비의 구조,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항만법｣ 제32조부터 35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3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검사

대상, 검사방법, 검사항목 등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과 「항만시설장비검

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제도는 하역장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

한 핵심 관리수단으로서 장비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 

종류와  검사항목은 상이하다.

해당 법령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수행25)

25) 1. 주간점검: 매주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2. 분기점검: 매 분기 1회 이상 시설장비의 구조물, 작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정비ㆍ

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지진, 태풍 또는 사고 등으로 시설장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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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그와 별도로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관

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2-7>에 정리한 바와 같이, 제조

검사는 장비를 새로 제조할 때, 설치검사는 설치 후 사용 전에 받는 검사이

며, 정기검사는 시설장비 안전상태 확인을 위해 2년마다, 수시검사는 고정

식 장비를 이설하거나 시설장비 구조 변경 시 수행하는 검사이다. 이때, ｢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안전검사를 합격한 장비는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정기검사가 면제되며, 구조가 단순한 야드 섀시 등 일

부 장비도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검사범위와 방법은 「항

만시설장비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구분 내용 검사대상 시설장비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갑문본체, 갑문구동장치, 충수설비, 취수·배수
설비,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십로
더 및 십언로더, 스태커 리클레이머, 벨트 컨베
이어, 다목적 크레인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 하는 검사
로딩암, 탑승교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항만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단, 리치스테커, 야드 섀시 및 모빌하버 크레인은 
제외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 제조검사 대
상 시설장비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자료: 항만법 제33조,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 1]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7> 시설장비 검사종류 및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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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Harbor Equipment Management System, 

이하 HEMS)은 상술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상의 각종 절차를 효율화

하고자 해양수산부가 구축한 전산 시스템이다. 2020년 개정된 ｢항만법｣과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에 따라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자체점검, 검사신

청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웹기반 플

랫폼인 HEMS(hems.portcals.go.kr)가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장비 안전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관

계자 전용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관리시스템(검색일: 2025.5.1.)

<그림 2-7> HEM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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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S는 시설장비관리자, 관리청, 검사대행기관이 단일 시스템에서 항

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의 역할에 따

라 시스템 접근 권한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 유형별로 이용 

가능한 메뉴가 다르게 구성된다. 예를 들어 운영사 계정에는 설치·변경·철

거 신고 및 정기검사 신청 메뉴가 활성화되고, 관리청 계정에는 접수된 신

고·신청에 대한 승인처리 및 장비현황 관리 메뉴가 제공된다. 검사대행기

관 계정에는 배정된 검사 건에 대한 일정관리와 검사결과 등록 메뉴가 주

어진다. 이처럼 HEMS에는 항만시설장비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절차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HEMS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① 시설장비 등록 DB, ② 검사관리 모듈, 

③ 통계·보고 기능이 있다. 먼저, 시설장비 등록 DB에는 전국 항만별로 신

고·등록된 모든 장비의 제원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된다. 각 장비마다 고

유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장비 종류(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 

트랙터 등), 주요 제원(정격능력, 규격, 자중 등), 제조사 및 제작연도, 설치 

위치(OO항 OO부두 등), 소유자 및 운영사 정보 등이 DB에 기록된다. 이

는 항만시설장비 대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검사관

리 모듈은 등록된 장비의 검사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장비별 정기검

사 도래 시 운영사가 HEMS를 통해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접

수된 신청에 따라 검사 일정을 잡은 뒤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검사 완료 후 발급되는 검사성적서나 합격증도 HEMS를 통

해 전자 교부되며, 관계자들은 해당 장비의 검사 이력을 상시적으로 조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 및 보고기능을 통해 관리청은 관할 항만의 

장비현황표, 검사계획표 등을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출력·제출할 

수 있고, HEMS에 집계된 전국 항만의 시설장비 규모, 종류별 노후도, 지

역별 분포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이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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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26) HEMS에서 

수집하는 장비 관련 입력 항목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구분 HEMS 장비등록 데이터 항목

장비식별정보 관리번호(고유ID), 장비명, 장비종류, 제작연도, 제조사명, 모델명, 가격 등

소유·관리정보 운영사명(시설장비관리자), 법인등록번호, 소유자명, 관리자명 등

설치·신고정보 설치항만명, 부두명, 세부위치, 용도(취급화물) 내용, 설치신고일자 등

제원 및 성능
정격하중(톤), 자중(톤), 처리능력(개/시간등), 부피(길이×너비×높이), 
엔진출력(마력), 배기량(cc) 등

검사관련정보
최초 검사종류(제조/설치) 및 일자, 최근 검사일자, 검사 합격증 번호, 검사 
유효기간 등

첨부파일 장비사진, 도면, 합격증스캔본등파일자료의 ID 및 저장경로

자료: 해양수산부(2021a, 2021b, 2021c)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8> 시설장비관리시스템(HEMS)에 등록되는 주요 데이터 항목

자료: 해양수산부(2021a), p. 28.

<그림 2-8> HEMS 장비신고 등록 항목(운영사)

26) 해양수산부(2021a, 2021b, 2021c)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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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2019년 4월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으로, 항만의 주요 관리 대상 배출원을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건

설기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배출원의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의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27)이며, 온실가스는 관리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한편, 이 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역장비를 트랜스퍼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28),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4종으로 한정하

고 있으며, 하역장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전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항만사업자29)는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

여 하역장비를 운영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원동기의 출력·제

작연도, 원동기 배기량 등을 하역장비 제작 시점의 정보에 한정된다. 또한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교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환경

친화적 하역장비의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장비, LNG, CNG, LPG, 메탄올,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사용하

는 하역장비, DPF가 부착된 하역장비 등이다.

2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 오존(O3)

28)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5]의 ‘컨테이너 크레인’와 동일한 장비를 지칭함

29) 이 법에서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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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
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
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
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
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
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로 한정한다)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로의 전환 촉진 등) ① 항만관리
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
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
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
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
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
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
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
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
스허용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
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Methanol)

5. 수소(Hydrogen)

<표 2-9> 하역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관련 조문(항만대기질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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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법에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경유를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가 적용 대상이며, 제작·제작발주 계약일과 엔진 출력 범

위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다. 2020년 1월 1일 이전 제작·제작 발주 계약

이 체결된 하역장비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

허용기준30)과 유사하며, 미국 비도로장비 엔진 규제 Tier 1-2 수준과 유

사하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제작 발주 계약이 체결된 하역장비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허용기준31)과 유

사하며 미국 비도로장비 엔진 규제 Tier 4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건설기

계의 경우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비도로 장비 엔진에 대한 최신의 국제 규

제인 EU NRMM Stage Ⅴ에 부합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도입, 2020

년 12월 1일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에 적용한 반면, 하역장비는 법률 제정 

이후 별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하역장비는 현재 건설기

계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다. 한편,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4. 건설기계 원동기-가. 2004년 1월 1일 이후’와 유사함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4. 건설기계 원동기-라. 2015년 1월 1일 이후’와 유사함

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6. 전기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
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
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항만대기질법 제14조 및 제15조,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9조,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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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엔진 출력 범위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입자상물질
(PM10)

측정방법

2020년 1월 
1일 전에 

제작되었거나 
제작 발주 

계약이 체결된 
하역장비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9.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8g/kWh 

이하

건설기계 표준 
측정모드

(KC1-8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5g/kWh 
이하

1.3g/kWh 
이하

9.2g/kWh 
이하

0.6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1.3g/kWh 
이하

9.2g/kWh 
이하

0.6g/kWh 
이하

130kW 이상 
225kW 미만

5.0g/kWh 
이하

1.3g/kWh 
이하

9.2g/kWh 
이하

0.54g/kWh 
이하

225kW 이상
5.0g/kWh 

이하
1.3g/kWh 

이하
9.2g/kWh 

이하
0.54g/kWh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발주 

계약이 체결된 
하역장비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NRSC모드및 
NRTC모드

(Non-Road 
Steady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고정 
측정 모드) 

(Non-Road 
Transient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단기 

변화 측정 
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g/kWh 
이하

560kW 이상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3.5g/kWh 

이하
0.04g/kWh 

이하

주: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함
2. 탄화수소(HC)는 비메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다만, 총탄화수소(THC)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탄화수소 측정값에 0.98을 곱한 값을 비메탄탄화수소 측정값으로 함
3.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4. NRSC(Non-Road Steady Cycle) 모드는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고정 측정 모드, 

NRTC(Non-Road Transient Cycle) 모드는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단기 변화 측정 모드를 
의미함

자료: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4]

<표 2-10>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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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검토 결과, 현재 하역장비 관리체계는 안전성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어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는 사실상 공백이 존재한다. 먼

저 하역장비의 등록, 검사, 신고 등의 행정절차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나,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에너지 유형, 엔진 정보 

등도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역장비의 에너지 사용 특성이나 

배출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단순히 온실가스 관리 부재를 

넘어 장비 관련 데이터의 수집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리범위의 편중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하역장비 정책 수

단을 설계할 때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하역장비는 장비 운행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하거

나 장비 노후화에 따른 배출 증가를 관리하는 체계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운행 장비의 환경적 관리나 노후·고배출 장비의 단계적 전환 등을 체계적

으로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행 중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이 미비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장비 관련 데이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하역장비의 배출량을 산정하거나 감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부재하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므

로, 이를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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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여건

1.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본계획 및 로드맵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패러다

임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전략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p. 16.

<그림 2-9> 탄소중립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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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4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

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0 NDC 상향안의 수정안32)이 

포함되었다. 수정 NDC에 따른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목표는 <표 2-11>과 

같다.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기존 (‘21.10) 수정 (‘23.3)

배출량(합계)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환 269.6 149.9(44.4%) 145.9(45.9%)1)

산업 260.5 222.6(14.5%) 230.7(11.4%)

건물 52.1 35.0(32.8%) 35.0(32.8%)

수송 98.1 61.0(37.8%)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 7.6 8.42)

탈루 등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3)

국제감축 (-) -33.5 -37.54)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1)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400만톤 추가 감축
  2) 수소수요 최신화(블루수소 +10.5만톤),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은 CCUS 부문에 반영(0.8백만톤)
  3)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p. 21.

<표 2-11> 2030 NDC 상향안 부문별 감축 목표

32)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NDC 

상향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는 이를 

수정한 NDC가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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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 상향안 달성을 위한 항만 관련 과제는 수송, 수소, CCUS 

부문에 분산되어 있으며,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연계되는 과제는 

수송부문에 한정된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37.1백만 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항만이나 하역장비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 비중

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부과제로 항만 내 하역장비, 조명탑 등의 저전

력, 고효율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하역장비를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단위과제명 세부과제 주요 내용

수송
부문

친환경
철도‧항공‧해운

친환경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 및 

인프라 전환

탄소중립 항만(수소항만 등) 조성, 항만 
내 시설물(하역장비·조명탑 등)의 저전
력·고효율 전환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

수소
부문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 구축

항만 內 수소 생산·도입 
인프라 구축

시범항만 2개소를 시작(’28)으로 암모
니아 혼소 대상 석탄발전소, LNG 발전
소, 산업단지 인근으로 수소항만 확대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안전기준 마련, 
법령정비, 인력양성 등 
수소분야 기반 구축

수소도시‧항만기지 등에서 안전성 강화 
실증연구를 추진하여 제도화 지원

CCUS 
부문

CCUS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저장소 지정 기준, 수용성 확보 방안, 항
만 내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설치 기준 마
련 등 이산화탄소 수송·저장을 위한 규
정 마련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p. 54, p. 74, p. 76, p. 86.

<표 2-12> 항만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추진방안

2)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해양수산부는 2021년, 해운, 수산·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의 

5개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 추진 정책 방향이 포함된 「해양수산분

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동 로드맵에서는 2050년 해양수

산분야 탄소배출량을 323.7만tCO2eq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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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감축 시나리오와 주요 활용 수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항만 부문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목표치는 해양수산분야 총 감축 목표치인 323.7만tCO2eq에는 반영

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국가 온실가스 통계 체계상 항만 부문의 기준연도 

배출량을 별도로 분류·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

만 부문의 2050년 목표가 ‘탄소배출 제로’로 설정된 것은 항만이 국가 감

축전략 이행 차원에서 주요 관리대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만의 주요 

배출원인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항만 부문에서 제시된 주요 이행수단은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LED 조명 교체, 항만 탄소저감 건설기

술 마련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수소항만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하역

장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는 전기화·수소화 등 친환경 장비로의 전환

이며, 무탄소 전원 확대는 운영 인프라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즉, 

하역장비 분야의 감축수단은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는 해양수산 전반의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제 기준

에 부합하는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기반 강화를 중점 과제로 포함하

였다. 항만 부문은 현행 온실가스 통계 체계상 분류가 어려워 이행 실적 

파악이 곤란함을 지적하고, 별도의 탄소배출 산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정량적 감축 이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하였다. 이는 정부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이행체계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역장비를 포함한 항만 부문의 데이터 기반 마

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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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18년 배출량

(단위: 만t)
’50년 목표배출량 감축·흡수 수단

국내해운 101.9 30.7(△69.9%)

저탄소(LNG, 하이브리드, 혼합연료) 선박

무탄소(전기, 수소, 암모니아) 선박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 및 운항효율 개선

저탄소‧무탄소 관공선 보급

수산·어촌 304.2 11.5(△96.2%)

어선어업 효율화(어선 노후기관 교체, 대체건
조, 감척 등)

저탄소‧무탄소(LNG, 전기, 하이브리드) 어선

양식장‧수산가공공장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태양광, 소수
력 발전설비 등)

국가어항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태양광, 파
력 등)

해양에너지 - -229.7(순감)
조력발전 보급 확대

조류·파력‧복합발전 등 기술개발·상용화

블루카본 - -136.2(순감)

연안습지 식생 복원

비식생습지 보호‧복원

바다숲 조성

신규 블루카본 발굴(굴패각 재활용 등)

항만* (‘19) 30 0

유류사용 장비 동력 전환(전기), 수소 하역장
비 상용화

조명탑 등 항만 시설 에너지 사용 효율화

유휴공간 활용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합계 406.1 -323.7

주: 항만 분야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체계상의 제약으로 항만 운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9년 유류·전
력사용량 조사를 기반으로 자체 추산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체 합계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해양수산부(2021), p. 14, p. 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13>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목표
(단위: 만톤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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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

1)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최상위 법률로서, 항만의 탈탄소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

다. 이 법에서는 국가,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

한 노력할 것을 책무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4조, 제5조), 이는 다수 이해관

계자가 공존하는 항만에서도 모든 주체(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항만사업자 

등)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법 제44조에서는 

정부가 항만의 친환경적 건설과 기존 시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추진의 근거가 된다.

2)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은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환경친화적 물류 촉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 제

46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

분야 부문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① (생략)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
경적 전환

6-7. (생략)

③ (생략)

자료: 탄소중립기본법 제44조

<표 2-14> 탄소중립기본법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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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환경친화적 전환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역장비의 전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지속가능교통법)

「지속가능교통법」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통·물류시설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기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분야 부문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
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
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
으로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③ (생략)

자료: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표 2-15>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분야 부문

제26조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자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6조

<표 2-1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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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다만 향후 항만의 환경친화적 전환 정책

(예: 친환경 터미널 개발, 친환경 장비 인프라 확충) 추진 시에는 간접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항만법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여 항만의 개발 

촉진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전적으로 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항만 및 하역장비의 탈탄소화와 직접적으

로 연계된다. 법 제30조에서는 항만사업자가 저탄소 항만 구축을 위해 항

만시설 이용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항만시설 이용에는 하역장비의 운영도 포함되므로 제30

조는 하역장비의 탈탄소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분야 부문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
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
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자료: 항만법 제30조

<표 2-17> 항만법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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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단

1) 간접적 수단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

상인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규

제로, 201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역장비는 목표관리제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나, 터미널 운영사가 관리

업체로 지정될 경우 운영사 배출량의 일부로서 간접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

다. 목표관리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배출량 5만 톤(tCO2-eq) 이상이거

나,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5천 톤(tCO2eq) 이상을 배출한 사업장을 보유

한 업체가 관리업체 지정 대상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 관리업체의 지정,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검증 등 구체적인 운영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33)에 

따른다.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항만 부문의 관장기관은 

해양수산부, 실무대행은 해양환경공단이다. 항만 부문의 경우 2023년, 부

산항 6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처음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으며, 2024

년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중 5개 업체는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전환되면서 2025년 현재 목

표관리제 관리업체로 남아 있는 터미널 운영사는 2개이다. 한편, 항만 부문

이 다소 최근 지정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의 터미

널 운영사들이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않았음이 지

33)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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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었기 때문이며, 이 계기를 통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

었다.34)

자료: 해양환경공단, p. 8.

<그림 2-10>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단위: tCO2-eq, TJ 

업체명 지정구분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2023년

에너지 사용량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 사업장 47,455 887

한국허치슨터미널(주) 사업장 19,177 342

자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09호,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목표관리대상업체(검색일: 2025.9.3.),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명세서배출량통계-2023년도 명세서 주요정보(업체배출량)(검색일: 
2025.9.3.)

<표 2-18> 항만 부문 목표관리제 지정업체 현황(2025년 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표관리제는 기업 단위로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체계에서 하역장비는 독립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터미널 운영사가 소유·운영하는 주요 배출원으로서 

34) 감사원(2023), pp.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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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보고 대상이자 감축 이행의 핵심 요소가 된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터미널 운영사는 하역장비의 활동자료와 배출량이 포함된 명세서를 제출하

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감축목표35)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2년 후부

터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감축 이행을 평가받는다. 이때 이행목표를 달성

하지 못하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 제도는 기업 단위 관리가 수행됨에 따라 명세서상 하역장비 단위 데이

터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리나 통계 활용은 총량 수준에서만 이

루어진다. 이로 인해 장비별 감축성과 추정이나 장비교체 등에 따른 개선

효과 분석 등 세부 이행관리로의 확장은 제한된다.

자료: 해양환경공단, p. 9.

<그림 2-11> 목표관리제 추진 절차

35)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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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세서 작성시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6]에 따라 ‘이동연소(도로) 

부문’ 배출량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36) 지침에서는 

Tier 1-337)의 세 가지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지침 [별표 5]

에 의거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Tier 1 또는 Tier 2 방법론을 적용하면 된

다.38) 하역장비는 터미널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Tier 3 수준의 정밀 산

정이 가능하나, 제도상 Tier 1 또는 Tier 2 수준만 충족하면 되며, Tier 

수준이 높아질수록 활동자료 수집이 번거롭고 산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소 적용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지침은 도로 차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도로 장비인 하역장비의 특성

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운영사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

로 연간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며,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은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기반 제도이다. 

2015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현 ｢탄소중립기본법｣ 제25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운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다(多)배출기

업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

출량이 125,000톤(tCO2-eq) 이상이거나 단일사업장의 배출량이 25,000

3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6]에서는 비도로 및 기타 자동차를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차량 및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차량’으로 정의하고 비도로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별도 구분 없이 이동연소-도로 부문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37)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으로 Tier가 높을수록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짐

38) 단, 이는 최소 적용 기준으로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Tier 3 사용이 권고됨



하역장비 배출관리 여건 검토 02

61

톤(tCO2-eq) 이상인 업체이다.39) 이는 목표관리제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

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검색일: 2025.4.18.)

<그림 2-12>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배출권거래제의 주무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2025년 9월 기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할당 대상업체는 총 774개가 지정되어 

있으며40), 현재 할당 대상업체에 지정된 터미널 운영사들은 건물 부문41)

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6개 터미널 운영

사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후, 그 중 5개 업체가 2025년부

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터미널 

운영업이 배출집약도가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목표관리제에서 더욱 엄격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됨

에 따라 기업의 제도 대응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터미널 운영사들은 배

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를 진

39)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tCO2-eq) 이상인 업체 중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도 참여 가능함

40)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할당 대상업체 현황(검색일: 2025.9.3.)

41) 전환(발전),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의 6개 부문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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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공공기

관 차원에서 항만 부문의 감축 이행과 운영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부산항만공사는 2024

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 기업들의 이해도

를 제고하였다.42)  

단위: tCO2-eq, TJ 

업체명 할당부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2023년

에너지 사용량

주식회사비엔씨티 건물 29,818 450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건물 49,973 988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건물 43,306 801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 건물 28,561 572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건물 35,541 658

자료: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할당대상업체(검색일: 2025.9.3.),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명세
서배출량통계-2023년도 명세서 주요정보(업체배출량)(검색일: 2025.9.3.)

<표 2-19> 항만 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현황(2025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역시 기업 단위 규제수단으로서 목표관리제와 같이 간접적

으로 하역장비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하역장비 탈탄소화를 유도하는 수단으

로 작용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목표관리제와 마찬가지로, 할당 

대상으로 지정된 터미널 운영사는 하역장비가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

서를 작성43)하여 제출하며, 그를 바탕으로 매년 할당량을 기업계정으로 부

여받는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록부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할당량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매 이행연도 종료 후 제출 의무를 점검하

여 미이행 시 부족분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4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8.28.)(검색일: 2025.5.1.)
43)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명세서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통 양식을 사용하고 있

어 작성항목은 사실상 동일하며, 법령에서도 두 제도의 명세서를 동일시하고 있음(자료: ｢온실가스 배출

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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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적 수단

(1)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경유·LNG 야드 트랙터를 국산 전기 야드 트랙터44)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

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역장비 전기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이며, 근거법령은 「항만대기질법」 제15조, 제17조, 「물

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이다. 국가 25%, 항만공사 25%, 민간 50% 

매칭을 통해 보조가 이루어지며 2025년 7월부터 부산항 신항에서 기술 신

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100여대 전환도입을 지원할 예정

이며, 2025년의 목표 전환 대수는 25대이며 전기 충전설비 설치비용 등은 

민간사업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성과는 전기 야드 트랙터 전환 대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실

제 장비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등 구체적인 이행성과는 측

정되고 있지 않다. 이는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직적인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

기 어려운, 형식적인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역장

비의 체계적인 배출관리를 위한 정밀한 이행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44) 국내에 법인을 두고, 국내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작된 야드 트랙터에 한함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1년 22년 23년 24년

야드 트랙터 무탄소 
전환대수(대)

25 - - - - 매년 말
항만 야드 트랙터 
무탄소 전환 실적

자료: 해양수산부(2025), p. 604.

<표 2-20>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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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장비 전환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상쇄제도에 근간을 둔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

체의 조직 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

는 활동을 인증하여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45) 이는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의 규제 대상이 아닌 터미널 운영사

가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과 같은 자발적 감축 노력을 통해 경제적 인센

티브를 얻을 수 있는 시장 기반의 감축 이행 촉진 수단으로 기능한다.

외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된 특정 방법론을 따라야만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하역장비 분야에는 해양수

산부 직권으로 등록된 두 가지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장비를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 등 다

른 화석연료로 전환하는 ‘항만 화물 운송장비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이

며, 두 번째는 화석연료 장비를 전기로 교체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

만 화물운송장비가 전력을 사용함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사업의 방법론’이

다.46) 2025년 7월 기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 화물운송장비가 전력

을 사용함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사업의 방법론’에 대하여 3개의 외부사업

이 추진되었다.

45) 이경호(2025.7.1.), p. 5.

구분 감축 기술 참여 사례

항만 화물 
운송장비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2020.10. 
직권 등록)

탄소함량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시설장비가 
탄소함량이 낮은 연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사업에 적용

(신규 장비 적용 불가)

-

<표 2-21> 하역장비 관련 외부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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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여부에 따른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47)-사업배출량-누

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전 단일 장비의 연간 가동시

간,(hours/년), 단일 장비가 운송한 연간 총 물동량(TEU), 장비별 연료사

용량 등 활동자료를 활용하여 베이스라인 배출계수(tCO2/TEU·hours)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예상 감축량을 계산한다. 특

히, 사업 후 물동량이나 가동시간이 사업 전보다 증가하더라도 감축량이 

과대 산정되지 않도록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단순 연료 전환뿐만 아니

라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두 가지 

외부사업 수행시, ㈜로엔컨설팅(2025)에서 추정한 부산항의 부두별 예상 

감축량은 아래와 같다.

46) 환경부(2020a), 환경부(2020b)

47) 사업 미시행시 배출량

구분 감축 기술 참여 사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 
화물운송장비가 
전력을 사용함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사업의 

방법론

(2020.10. 
직권 등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시설장비가 동력을 
전기로 전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사업에 적용

(신규 장비 적용 불가)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트랜스퍼 크레인 
동력을 전기로 교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 외부사업 사업자: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항만공사

- 연평균 배출 감축량: 586tCO2-eq(3대)
- 인증 유효기간: 2022.6.30.-2032.5.31.

한국국제터미널주식회사의 항만시설장비를 전기로 
교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외부사업 사업자: 한국국제터미널주식회사, 여수
광양항만공사

- 연평균 배출 감축량: 432tCO2-eq(5대)
- 인증 유효기간: 2023.3.9.-2033.3.8.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의 항만시설장비를 
전기로 교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외부사업 사업자: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 
여수광양항만공사

- 연평균 배출 감축량: 2,050tCO2-eq(17대)
- 인증 유효기간: 2025.6.9.-2035.6.8.

자료: ㈜로엔컨설팅(2025.7.1.), pp. 3-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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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tCO2-eq

항목 자성대 신선대 감만 신감만 신항1부두

YT(대)1) 90 104 54 45 82

연간감축량 3,118 3,603 1,871 1,559 2,841

TC(대)2) 16 19 23 9 -

연간감축량 1,824 2,166 2,622 1,026 -

항목 신항2부두 신항3부두 신항4부두 신항5부두 신항6부두

YT(대) 154 106 85 10 10

연간감축량 5,336 3,326 2,945 346 346

TC(대) - - - - -

연간감축량 - - - - -

주 1) ‘항만 화물 운송장비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적용 가정
    2)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 화물운송장비가 전력을 사용함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 적용 

가정
    3) 예상감축량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로엔컨설팅(2025.7.1.), p. 9.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22> 외부사업 시행시 부산항 부두별 예상 감축량

한편, 이러한 감축 참여 유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항만 부문의 외부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중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성 부족이다. 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검증 등 복잡한 절차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

설팅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크다. 반면, 현재 배출권 가

격은 낮게 형성되어 있어 감축 실적 판매를 통한 기대수익이 투자비와 행

정비용을 상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48). 결국 외부사업이 하역장비 감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배출권 시장 안

정화를 통한 경제적 유인 확보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8) 해양환경공단 자문의견(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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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현재 하역장비는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전기 야드 트랙터 지원사업,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출 감축을 유도받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제 및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하

역장비 단위의 데이터 수집·산정 기반이 미흡하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

래제는 사업장 단위 총량 관리를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비별 활동자료, 

연료사용량 등 세부 데이터가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명세서 작성시 참

고가 되는 지침 역시 하역장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기 야드 트랙터 지원사업의 경우 전환 대수를 성과 지표로 삼기 때문에 

전환이 실제 어느정도 감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

둘째,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낮고 감축 수단이 다양하지 않다. 전환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국산 장비로 한정되어 있어 운영사 

입장에서 큰 유인 요인으로 다가오기 어렵다. 외부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제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두 사업 모두 

연료 전환이 초점으로, 운영 최적화, 관리 고도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감축수

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제와 사업들은 하역장비의 실질적 감축 이행을 뒷받침하

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장비 단위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감축 

성과를 명확히 측정, 보상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실효성있는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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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현황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부문별로 체계적으로 산정

한 목록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뜻한다. 우리나

라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매년 국가 인벤토리를 작성하

여 UNFCCC에 제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해운·항만·연

안습지 분야 관장기관으로 항만 인벤토리를 구축헤야 하며, 이를 위한 자

료의 검토, 확인 및 기초자료 작성 업무는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다만, 현재 해양환경공단에서 산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야는 

해운, 어업, 국제해운, 습지-연안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49), 항만 분

49) 해양환경공단, 해양기후변화대응(검색일: 2025.9.3.)

분야 부문

시행령 제39조

(온실가스종합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4. (생략)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

⑨-⑬ (생략)

시행령 제74조

(업무의 위탁) 

①-⑰ (생략) 

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
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5. (생략)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의 온
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⑲ (생략)

자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74조

<표 2-23>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밎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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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별도 분리 산정되지 않고 다른 부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상에서 하역장비는 에너지 부문에 속하는 것

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세부 카테고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50) 다만,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계획(2020~2024)」에서는 에너지 부

분의 개선 과제로서 인벤토리 정확성 개선을 위해 항만 내 지상수송 배출

량을 해운(1A3d) 항목에서 기타수송(1A3e)로 분류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바, 해운 부분에 포함되어 보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51) 그러나, 동 

개선 과제는 최근 발표된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계획(안)」에

서는 단기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제에서 제외되었다.52) 

한편, IPCC 가이드라인(2006)에서도 항만에서의 지상활동(ground 

activities in harbours)은 ‘에너지(1)-연료연소 활동(1A)-수송(1A3)-기

타수송(1A3e)-비도로(1A3e ⅱ)’ 부문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

역장비는 비도로 이동원으로서 분리 집계가 필요하며, IPCC 가이드라인의 

권고와 같이 가능한 세분화된 활동도 자료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50)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3), pp. 1-9.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51) 관계기관합동(2020.2),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계획(2020~2024), p. 30.

52) 관계기관합동(2025),  p. 12.

코드 및 이름 설명

1A3 수송(Transport)

부문(sector)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위 카테고리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수송활동(군사적 수송 제외)에 대한 연료의 연소와 
증발에 의한 배출을 말함

국제수송(1A3aⅰ와 1A3dⅰ)을 담당하는 항공이나 수상운수
에서 소비된 연료로부터의 배출은 이 카테고리의 총계 및 소계로
부터 가능한 제외시켜 따로 분리하여 보고해야 됨

<표 2-24> IPCC 가이드라인의 수송부문 상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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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현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상 하역장비는 어떤 상세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곧 하역장비 배출량 

데이터가 국가 통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을 의미한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부문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나, 산

정기관 지정, 활동자료 수집 근거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법령

상 보고 체계는 존재하나 하역장비를 별도 배출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통계화할 수 있는 기반은 부재하다.

2) 에너지 총조사53)

에너지 총조사는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에 대한 최종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19조이며, 

53) 에너지경제연구원(2023.7.19.)(검색일: 2025.4.18.)

코드 및 이름 설명

1A3 e
기타수송

(Other 
Transportation)

 1A4c 농업 혹은 1A2 제조업 및 건설 부분에서 보고되지 않은 
파이프라인 수송, 공항과 항만에서의 지상활동(ground activities 
in airports and harbours), 비도로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잔여 
수송활동으로 부터의 배출

군사용 수송은 1A5(비특정부:Non-specified)에 보고되어야 함

1A3 e i

파이프라인 
수송

(Pipeline 
Transport)

펌프 동력실의 운영과 파이프라인의 보수로부터 연소배출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은 기체, 액체, 슬러리(혼합물) 그리고 기타 
상품의 수송을 포함함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천연가스 또는 제조가스, 물 또는 
스팀의 수송은 제외시켜 1A1c ⅱ 또는 1A4a에 보고해야 함

1A3 e ii
비도로

(Off-road)
파이프라인 수송을 제외한 기타 수송으로부터의 연소 배출

자료: IPCC(2006a),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역(2008), pp. 3.8-3.10, IPCC(2006b), pp. 3.8-3.10.



하역장비 배출관리 여건 검토 02

71

1981년 처음 실시된 이후 3년마다 전국단위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통계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며, 

조사단위는 에너지 소비주체(예: 사업장, 가정 등)으로 표본으로 선정된 대

상은 자체 에너지사용 실적을 보고한다. 다만, 에너지 총조사에서 개별 응

답자 단위 정보는 통계작성 용도로만 활용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

는다.

2023년 에너지 총조사 기준, 항만 터미널은 운수업의 일부로 조사 대상

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54) 컨테이너 터미널이 조사 표본으로 선정되는 

경우, 운영사는 에너지사용 실태 조사표(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다. 조사표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이동설비, 창고, 주차시

설(하역시설 포함) 등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원별로 기재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하역장비의 에너지 사용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에너지 총조

54) 운수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가 포함되며, 컨테이너 터미널은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52921), 수상 화물 취급업 (52942) 등으로서 운수업 표본에 포함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2022), [부록] 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
스업 조사표-

<그림 2-13> 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중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조사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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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적상 하역장비만을 구분하여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으며,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이나 감축 이행에 활용

하기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3)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는 연간 총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

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매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며, 

신고된 데이터는 에너지공단이 구축한 국가 에너지이용실태 데이터베이스

에서 통합 관리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수립과 에너

지진단 사업 등에 활용된다.55)

신고 대상은 제조업 공장을 비롯해 건물, 시설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므

로 컨테이너 터미널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 실제 2023년, 감사원이 목표관

리제 관리업체 지정 누락 의심업체들을 조사할 때, 항만 터미널의 경우 에

너지사용량 신고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만 터미널 역시 에

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대상 업체임을 알 수 있다.56) 컨테이너 터미널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인 경우 운영사는 매년 전년도 에너지 사용 실적과 당

해연도 에너지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하역장비도 주요 에너지 소비

원이므로 신고 목록에 포함된다. 이 때 에너지사용량은 전기, 연료 등 사용

한 에너지원별 양을 원단위로 환산하여 분기별로 작성하며, 대량 소비시설

일수록 보다 정확한 계측 자료에 근거해 신고하도록 요구된다. 

55) EG-TIPS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검색일: 2025.5.1.)., 한국에너지

공단(검색일: 2025.5.1.)

56) 감사원(2023), 별표 7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누락의심업체,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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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에너지 사용량 실적 및 계획 작성시 고정시설, 이동시설, 원료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하역장비만의 사용량을 구분하여 입력하거

나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출된 데이터

는 대외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또한 하역장비의 에

너지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신고 항목에는 제품 생

산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생산 대비 에너지 투입 효율(에너지원단위)

을 파악하기 위함이다.57)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4), p. 27.

<그림 2-14>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신고 양식

57)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검색일: 2025.5.1.)



74

4) 시사점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 총조사, 에너지사용량 신고 등은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 수집·관리체계에 해당한다. 이들 조

사의 목적은 각각 다르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 설비 현황 

등 유사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가 수집·제출되기 때문에 개별 

하역장비 수준의 배출 특성 파악용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각 제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하역장비 감축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하역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데이터 수집·관리체계는 부재하며, 이는 데이터에 근

거한 감축정책 수립이나 이행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제4절 하역장비 배출관리 한계점

1. 하역장비 배출관리 한계점 분석 개요

본 절에서는 현재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제약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앞서 하역장비 현황, 관련 정책, 제도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2025년 4월부

터 9월까지 해양수산부58), 항만공사59), 터미널 운영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

와 항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자

58)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정책과

59)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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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행정적·기술적·운영적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문헌·현황 기반 분

석과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하역장비 배출관리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관리

체계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살펴본다.

구분 부문

2025.4.30 부산항만공사

2025.7.1 에코시안

2025.7.8 인천항만공사

2025.7.9 항만협회

2025.8.14 해양환경공단

2025.9.1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2025.8-2025.9 해양수산부

자료: 저자 작성

<표 2-25> 하역장비 배출관리 한계점 파악을 위한 이해관계자 자문 내역

2. 하역장비 배출관리의 주요 한계

1) 문헌·현황분석 결과

앞서 하역장비 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데이터 수집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하역장비 배출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 관리 차원에서 하역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 현재 하역장비는 안전이나 대기오염물질 관리 차원

의 관리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감축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하다.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은 간접적 

규제나 전기 야드 트랙터 지원사업 등과 같은 직접적 수단이 존재하기는 하

나, 이는 감축 압력을 부여하거나 특정 감축 방식을 지원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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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비 단위 데이터 기반이 미흡하여 배출관리의 정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현재 하역장비는 연료 사용량, 가동시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

자료뿐 아니라, 에너지원과 같은 기초 정보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항만 내 어떤 장비가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고있는지 파악하기 어려

운 상황이며,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근거도 미비하여 실질

적으로 하역장비의 현재 배출량, 감축 이행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부재는 장비별 감축 우선순위 설정, 감축 목

표 설정, 감축사업의 실효성 평가 등 정책 설계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 한계

로 작용한다.

셋째, 노후 경유 장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현재 국내에는 장비별 통

상 내용연수보다 오랫동안 운행 중인 노후 장비가 다수 존재하며, 이 중 

경유 장비가 다수 포함된다. 노후 경유 장비는 오래된 엔진 기술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엔진 성능 저하로 동일 작업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가

능성이 높아 감축 관리의 우선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장비

의 배출성능 저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노후 경유 장비의 개선 및 전

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넷째, 배출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수단의 다양성이 미흡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

을 조합한 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 배출량 규제나 연료전환 기반 인센티브 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효율 개선, 운영 최적화 등 다양한 감축수단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역장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감축 구조를 구

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감축 수단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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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 자문 결과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하역장비 배출관리의 가장 큰 한계는 하역

장비 단위의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부

재하다는 점이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항만 단위의 총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비별 배출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배출이 정확히 

어느 부문에 포함되는지조차 불명확하다. 또한 현행 여건상 운영사에게 장

비별 에너지 사용량, 출력, 가동시간과 같은 활동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항만 배출 

관리 차원에서 항만의 주요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운

영사 협조를 받아 취합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지침이 없어 운

영사별 데이터 제출 수준과 품질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운영사들은 

Tier 3 수준의 관리가 가능한 활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

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수집,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

한 지침이 없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은 하역장비의 실제 배출 규모 파악

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책 설계, 감축 이행 효과 검증에도 한계를 초래

한다. 또한 하역장비 배출 관리를 위한 공통된 베이스라인(baseline) 설정

도 어려워 성과 평가와 정책 수립이 총량 관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총량 중심 관리는 장비별 가동시간이나 처리물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

제 효율 개선이나 감축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

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화될 탄소 정보 요구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가 지속될 수 있다. 결국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하역장비 단위의 체계적 감축 관리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또한 하역장비 배출관리를 둘러싼 정책, 지원 체계와 관련하여서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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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한계가 지적된다. 먼저 화석연료 기반 장비 전기화 전환 과정에서의 

보완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제기된다. 과거 정부는 대기오염 물

질 저감을 위해 경유 야드 트랙터의 LNG 전환사업(2015년부터 진행) 및 

DPF 부착사업(2020년부터 진행)을 추진하였으며, 부산항의 경우 2024년

까지 야드 트랙터 98%를 LNG로 전환한 바 있다60). 하지만 최근 탄소중립 

달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하역장비의 전기화로 정책 기조가 전

환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전환이 이루어진 LNG 장비와 설비가 감가

상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처리·관리할지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기화 전환은 장비 교체뿐 아

니라 충전설비, 전력 계통 증설 등 연계 인프라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영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기조 전환 시 과도기 투자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운영사들은 장기적인 설비 교체 계획

과 자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 공백도 지적된다. 이러한 제약은 항만별로 차이

가 있기는 하나, 부산항 신항의 경우 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원활한 전기화 

전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화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항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주체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

소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무탄소 전원의 확대 역시 계통 

연계 시 추가 용량 확보 문제로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 결국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이 운영사들의 전

환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감축수단이 에너지 전환에 편중된 점도 한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현재 하역장비 배출 감축정책은 주로 화석연료 장비의 전기화와 

무탄소 전원의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탄소 전원 확대는 터미널 

60) 부산항만공사 공식블로그(검색일: 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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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 공간 제약이 커 현실

적 한계가 따른다. 또한 이미 전기화된 장비에 대한 효율화, 운영 최적화와 

같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감축 방안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단 편중은 운영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경로 없이 감

축을 수행해야한다는 부담을 초래한다.

보고·제출 체계의 비효율성도 운영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운영

사들은 유사한 데이터(에너지사용량 등)를 여러 기관에 각각 다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주체와 양식이 기관마다 달라 행정적 중복과 혼선이 

발생한다. 이러한 체계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본연의 운영 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 운영사가 하역장비 배출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체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터미널별 여건에 
따라 실제 보고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5>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에너지데이터 포함) 제출 체계(예시)

운영사 참여 측면에서도 여러 한계가 나타난다. 일부 규제 미대상 터미

널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역장비 배출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낮게 인식한다. 반면 규제 대상 터미널의 경우는 항만 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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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제도에 포함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전반적인 관리 역량이 아

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단계이다. 이러한 상황은 하역장비 배출관리의 

내실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운영사의 자발적 참여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은 참여 유인의 부족이

다. 운영사들은 전기 하역장비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의 투자를 하더라도 

별다른 이익이나 인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축에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 더불어 규제 미대상 터미널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감축

사업 역시 배출권 가격이 낮아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은 운영사의 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조건은 결과적으로 운영사의 참여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한계점 종합

이상 현황조사 및 이해관계자 자문을 통해 도출된 항만 및 하역장비 배

출관리의 한계점을 종합하면 <표 2-26>과 같다. 이처럼 하역장비의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며, 2050년 항만 탄소중립이라

는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

하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하역장비의 실효성있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

를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는 만큼, 본 연구에

서는 하역장비 관리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한계점을 중심으로 정

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계점들 역시 항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이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역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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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계점 내용 검토범위

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반 
관리 한계

하역장비 단위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통계 부재

●

표준화 미흡
배출량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 활동자료 범위, 수집

기준 등에 대한 지침 미비로 표준화 수준 미흡

베이스라인 설정 한계

●

정밀 관리 및
지표 설계 미비

정책 설계·이행평가 등을 위한 Tier 3 수준의 정밀 
데이터 관리 미흡

실제 감축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정책 방향

장비 노후화
주요 장비의 평균 사용연수가 10~20년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 저하 및 배출량 증가 심화 우려
●

온실가스 관리 
공백

하역장비 관리가 안전관리 및 대기오염물질 규제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규제는 미흡

●

과도기 장비 
대응 미흡

최근 정책 기조가 전기화로 변경됨에 따라 과도기 
장비인 LNG 장비, 설비에 대한 대응책 미흡

인프라 투자 
공백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장비 전기화 지연 우려

정책 방향 감축수단 편중
감축수단이 전기화, 무탄소 전원 확대에 치중

전기화된 장비의 효율화, 운영최적화 등 에너지 소
비 절감 수단 미고려

●

규제·보고 
체계

보고·제출 부담
유사한 데이터를 여러 기관에 상이한 형식으로 제출

해야 해 행정적 부담 발생

운영사 참여
인식·역량 부족

규제 미대상 터미널은 관리 필요성 인식 낮음

규제 대상 터미널은 관리 역량 초기 단계

참여 유인 부족 배출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 이익 불분명 ●

자료: 저자 작성

<표 2-26> 하역장비 배출관리의 주요 한계점과 본 연구 검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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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하역장비는 항만 내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배출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이자 

항만 운영 주체가 직접 통제 가능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

축의 핵심 영역이다. 항만에는 선박, 트럭, 건물 등 다양한 배출원이 혼재

하지만, 선박과 화물차는 다른 주체의 책임영역이며, 하역장비는 운영사, 

하역사 등이 소유·운영하는 자산으로서 관리 책임과 실행력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하역장비의 

배출 관리는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운행중인 하역장비의 경우 전기, 경유, LNG 등을 에너지원으

로 사용하며, 노후 장비 비중이 높다. 특히 컨테이너 크레인, 트렌스퍼 크

레인은 전기화가 일정 수준 진행되었고, 야드 트랙터, 스트래들 캐리어, 컨

테이너 핸들러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현

재 하역장비 관리체계는 안전성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관리는 공백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하역장비 배출 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은 장비 전동화,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감축 성과 측정

은 전환 대수와 같은 단순 지표에 머무르고, 운영 최적화나 효율 개선 같은 

다양한 감축 수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편중된 감축 방

향 설정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와 보완 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감축

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역장비의 배출 감

축을 직간접으로 유도하는 제도, 정책들도 여러 한계를 지닌다. 목표관리제

와 배출권거래제는 배출 관리 단위가 사업장으로 장비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장비 중심 관리는 미흡하다. 전기 야드 트랙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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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은 전환 규모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감축 성

과 파악이 어렵다. 또한 외부사업은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참여 유인이 낮

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 기반도 미흡하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 총조사, 에너지사

용량 신고 등은 모두 하역장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이 역

시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가 집계되기 때문에 장비별 배출량이나 배출 특성

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현황 분석 및 이해관계자 자문 결과, 현행 하역장비 관리체계는 온

실가스 배출 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재 하역

장비의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배출량 산정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하역장비 소유, 운영자가 배출량을 산정하더

라도 비교, 활용의 의미가 없다. 또한 운행 중이거나 노후한 장비를 관리하

기 위한 기반도 부재하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축 수단은 에너지 

전환에 치중되었으며 하역장비 소유, 운영자의 자발적 감축 이행을 촉진할

만한 유인수단도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관리 실현

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온실가스 관리 관점에서 하역장비의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해외 항만의 선진적인 관리체계

와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하역장비 배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

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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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내외 유사 경험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대안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

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에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항만 부문의 선진 사례와 더불어 수송, 산업, 건물 등 국내 타 분야의 배출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

출한다.

제1절 국외 하역장비 배출관리 정책수단

1. 정책 목표·추진전략 마련

1) 미국61)

미국은 항만을 배출저감 및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인식하고,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중심으로 항만 탄소중립 이행 지

61) EPA(검색일: 2025.4.30.), EPA(2024a)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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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PA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적 지원 프레임워크인 ‘Ports Initiative’를 운

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은 온실가스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배출관리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청정기술 전환을 위한 자금지

원, 기술자료 제공, 지역사회 협력, 정부간 조정, 정보공유의 5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2024년에는 해당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총 30억 달러 규모의 ‘Clean 

Ports Program’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항만의 제로배

출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의 경유에 의한 오염을 줄이며, 지역사

회와의 협력·참여를 항만 산업의 표준 관행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제로배출 기술 도입 지원 공모(Zero-Emission Technology 

Deployment Competition)’ 및 ‘기후 및 대기질 계획 공모(Climate and 

Air Quality Planning Competition)’의 두 가지로 공모로 구성된다. ‘제

로 배출 기술 도입 지원 공모’는 하역장비, 항만 내 선박 등 항만의 이동식 

오염원을 대상으로 제로 배출 장비 도입과 에너지저장시스템, 장비 충전을 

위한 전기·수소 인프라,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성

능 모니터링, 운영계획, 인력교육 등의 관리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 및 대기질 계획 공모’는 항만이 자체적으로 배출 인

벤토리와 배출계정(accounting practices)을 적용하고, 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항만 이해관계자 협력 및 소통을 강화

하는 등의 계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EPA는 하역장비의 

전환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뿐 아니라 배출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도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분석 03

87

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역장비 및 항만의 배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자료: EPA, Clean Ports Program Infographic(검색일:2025.4.28.)

<그림 3-1> EPA Clean Port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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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62)

싱가포르는 해양 및 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l, 

이하 MPA)을 중심으로 항만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MPA는 2022

년, ‘Maritime Singapore Decarbonisation Blueprint: Working 

Towards 2050’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싱가포르 구축을 위한 장기 전략

을 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에서는 싱가포르 해양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➀ 
항만 터미널, ➁ 국내 예인선, ③ 미래 해양 연료, 벙커링 표준 및 인프라, 

④ 싱가프로 등록 선박, ⑤ IMO 및 국제 플랫폼에서의 노력, ⑥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 ⑦ 탄소 인식, 탄소 회계 및 녹색 금융의 7개 분야를 중점 

관리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중 항만 터미널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청

정 에너지,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2005년 배출량의 6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역장비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장비 전환뿐 아니라 AI 

기반 장비 운영 최적화, 스마트 그리드 관리 및 스마트 다중 에너지 시스템 

도입, 그린 전력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가운

데 스마트 그리드 관리 시스템은 하역장비, 터미널 건물 및 기타 항만시설

의 에너지 효율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소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SA는 이 시스템이 파시르판장 터미널과 투아스항에 적용될 경우 전비 소

비량이 약 3~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저·무탄소 전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여 하

역장비 배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탄소 인식, 탄소 회계 및 녹색 금융 분야에서는 해양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배출 관리를 위해 탈탄소화를 정량적으로 이행, 관리할 수 있는 

탄소 회계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62) MPA(2022), MPA(검색일: 2025.4.30.)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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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맞춤형 탄소회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

정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MPA는 탄소 배

출의 정량화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MPA(2022), p. 8.

<그림 3-2> 2005년부터 2050년까지 BAU와 항만 터미널의 목표 배출량 비교

더불어 MPA는 현재 친환경적인 선박 운항 및 항만 운영을 촉진하는 기

업을 대상으로 인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인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 이하 MSGI)’를 운영하고 있다. MSGI는 5

개 프로그램63)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하역장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

로그램은 2024년 신설된 ‘Green Port Infrastructure Programme’이 

63) Green Ship Programme(싱가포르 등록 선박 및 싱가포르항 입항 선박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Green Port Infrastructure Programme(항만 사업자 및 운영사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Green 

Craft Programme(신규 건조 예인선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Green Energy and Technology 

Programme(싱가포르 소재 해양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기술개발 및 파일럿 시험 지원 프로그램), 

Green Awareness Programme(해양기업의 탄소회계 및 배출관리분야 인식 제고 및 감축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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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프로그램은 항만 운영 부문의 연료전환, 에너지 최적화, 재생에너

지 도입 등 인프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효율 장비 도입

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인 EEG(Energy Efficiency Grant)를 포함

한다. EEG는 에너지 소비 절감 중심의 장비 전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업 규모 및 투자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보조금이 제공되는 2단계 

티어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터미널이 전동 포크리프트를 도입하는 

경우, 7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

또한 MPA는 ‘Green Awareness Programme’을 통해 해양 기업의 탄

소회계 및 관리 인식과 역량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구분 개요 세부 내용

Green Port 
Infrastructure 
Programme

항만 사업자 및 운
영자를 대상으로연
료 전환, 에너지 최
적화,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항만 

탄소중립 전환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보조금(Energy Efficiency Grant; 

EEG) 지원(~2026.3.31.)

 - (기본) 사전 승인된 고효율 장비에 대해 기업당 최대 
S$30,000 지원, 중소기업은 최대 70%, 비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정부 지원

 - (고급) 에너지 더 큰 투자로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
하는 기업을 지원, 기본 및 고급단계 합산 최대 지원한도
는 기업당 S$350,000, 장비에 대한 사전 승인은 불필
요하나 350톤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입증 필요, 기본 
계층의 지원율 또는 예상 에너지 절감량 기반 산정 중 더 
낮은 값만큼 정부 지원

 - 항만 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 전동 포크리프트 도입시 
비용의 70%까지 정부 지원 가능

Green 
Awareness 
Programme

해양 기업의 탄소회
계 및 관리 분야 인
식 제고와 감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

한 프로그램

탄소 관리 워크숍 참가 비용의 50% 공동 부담

 - (해양 SG 저탄소 50 프로그램) 탄소회계 및 관리 관련 
교육 워크샵, 관련 이니셔티브, 제도, 기술 공유 포함

 - (해양 SG 저탄소 50 어워드) 탄소회계를 적극적으로 정
확하게 수행했으며, 명확하고 효과적인 배출 감축/관리 
조치를 수행한 기업 대상 표창 수여

자료: MPA(검색일: 2025.4.30.); gobusiness, Energy Efficiency Grant(검색일: 2025.4.30.)

<표 3-1> MSGI 프로그램 중 항만 및 하역장비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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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위의 탄소회계 역량이 강화될수록 데이터 기반 배출관리 수준이 높

아진다는 점에서 하역장비 배출관리에도 간접적인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2. 미국 CARB, CHE Regulation 개정 추진64)

미국 CARB(California Air Resource Board,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

원회)는 현재 하역장비 무공해(Zero Emission) 전환 촉진을 위해 「Cargo 

Handling Equipment Regulation(이하 CHE Regulation)」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 현행 「CHE Regulation」은 경유 하역장비를 대상으로 시행되

는 NOx, PM 중심 대기오염물질 규제로, 2005년 제정, 2011년 개정을 거

쳐 2017년 전면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온실가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

CARB는 2018년 3월, 하역장비 무공해 전환을 위한 규정 개발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2020년, 행정명령 N-79-20, 2025년 행정

명령 N-27-25을 통해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내 비도로 장비의 100% 

무공해화 목표가 확정되면서 규제 개정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CARB가 제안한 규정 개발 계획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유 장비뿐 아니라 

가솔린, LNG, C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 장비들을 무공

해 장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며, 규제 시행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제시

되었다. 또한 규정 개정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CARB는 2025년, 규제 개정에 앞서 ‘CHE Technical Assessments’

를 실시하여 전기 모터 기반의 무공해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가용성과 운영 

64) CARB(검색일: 2025.11.12.) CARB(검색일: 2025.11.2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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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평가는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온실

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기술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

책 및 규제의 초점이 경유 중심 대기오염물질 관리에서 모든 내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무공해 전환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데이터·MRV 기반 구축

1)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표준화

(1) 미국 EPA, 항만 배출 인벤토리 가이드라인65)

미국 EPA는 2022년, 항만과 관련된 이동식 배출원의 대기오염 및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지침인 ‘항만 배출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을 발간

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발행된 항만 부문 특화 정량화 지침의 대표 

사례로, 항만공사, 항만 운영사,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항만 이해

관계자가 항만 유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침은 선박, 하역장비, 차량, 철도 등 항만의 다양

한 배출원을 포괄하며,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방법론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하역장비를 비도로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MOVES 

-Nonroad 모델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역장비의 

배출량은 엔진 정격출력, 부하계수, 가동시간, 배출계수의 곱을 통해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당 배출의 합계를 통해 인벤토리를 구축하

도록 하고 있다. EPA는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활동자료를 확보해 산

65) EPA(202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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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식인 상세방식과,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사 항만의 평균 활

동자료나 대표 장비 제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대체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역장비는 주로 상세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을 위한 부하계수, 배출계수는 하역장비 유형, 연료 유형, 엔진 

연식 등을 기준으로 차등적용되며 이를 통해 장비 특성이 반영된다.

자료: EPA(2022), pp. 83-84.

<그림 3-3> EPA Port Emissions Inventory Guidance 주요 내용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장비 가동률 증가율, 교체율 등을 반영하여 장

래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장비 교체사업, 연료전환, 효율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인벤토리 기반의 배출원 관리체계와 이행 기반 구축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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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안)66)

일본 국토교통성은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2009년, 「항

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안)」을 마련하였다. 이 매뉴얼은 항

만관리자와 터미널 운영자가 항만 활동 전반의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뉴얼 적용 대상은 선박의 

정박, 하역장비, 게이트 대기 차량, 항만 내 수송차량, 그리고 배후수송이 

포함된다. 본 매뉴얼에서는 CO2만을 대상으로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

며, 타 물질은 별도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국제·환경과(2009)(검색일: 2025.8.1.)

<그림 3-4>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배출원

매뉴얼은 항만의 배출원을 세분화하고, 각 배출원별로 활동자료를 활용

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하역장비의 경우 수집 자

료 수준별로 두 가지 수준의 지표(<표 3-2> 참조)를 활용한 산정방식을 제

시하고 있으며, 각 방식별로 산정 흐름, 활동자료 종류, 배출계수, 일부 데

이터만 확보 가능한 경우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역장비의 배출

량은 원칙적으로 터미널 부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활동자료 수집

66)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국제·환경과(2009)(검색일: 2025.8.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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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배출 원단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대수나 처리물동량도 파

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CO2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식도 함께 다

루고 있는데, 이는 감축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과 감축 대

책을 시행했을 경우의 배출량 차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이 매뉴얼과 연계한 산정 도구도 별도 국토교통성 항만국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분 배출원 지표① 지표②

하역

장비

컨테이너 
하역장비, 
벌크 화물 
하역장비, 

리퍼 
컨테이너용 

발전기

연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연료 종류

물동량

항만 관리자

터미널 운영사

항만 전체 물동량

가동 하역장비(마
력 또는 정격 출력)

부하율

가동시간

하역장비 대수

연료 종류

항만 관리자

터미널 운영사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국제·환경과(2009)(검색일: 2025.8.1.)

<표 3-2>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지표

2) 배출량 산정 도구

(1) 미국 EPA, MOVES67)

미국 EPA의 「Motor Vehicle Emission Simulator(MOVES)」는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국가 표준 모델이다. 2024년 

발표된 최신 버전의 ‘MOVES 5.0’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포괄하여 

차량과 장비의 배출량을 정량화하도록 설계되었다. MOVES는 다양한 산

정 단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국가 전체(default), 특정 카운티

(county), 개별 도로 및 시설(project) 단위의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다

67) EPA(2022), EPA(2024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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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다. 한편, MOVES는 주정부 대기질 개선계획, 교통부문 적합

성 평가, 국가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등에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PA의 ‘항만 배출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것처럼 MOVES는 하

역장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능을 제공한다. 하역장

비는 비도로 장비(Nonroad equipment) 모듈을 통해 관리되며, 장비의 

제원, 연식, 가동시간 및 연료 사용량과 같은 활동 데이터를 입력하여 장비

별 배출계수를 자동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배출량을 집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입력자료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함

께 산정할 수 있으며, N2O와 블랙카본의 경우 모델 내부에 배출계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 후처리 단계에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 한편, MOVES는 

사용자 목적과 데이터 보유 수준에 따라 ‘인벤토리(Inventory) 모드’68)와 

‘배출계수(Emission Rates) 모드’69)의 두 가지 산정 모드를 제공한다.

자료: EPA(검색일: 2025.8.1.)

<그림 3-5> MOVES 인터페이스

68) 주행거리(Vehicle Miles Traveled)나 장비 가동시간 등 활동도 총량을 입력하면 모델이 자동으로 총배

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자료: EPA, 2024b)

69) 특정 운행 조건에서의 단위 활동(예: g/mile, g/hour) 당 배출량을 산출해주어, 사용자가 보유한 상세 

활동 데이터를 외부에서 결합하여 후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EPA,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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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용 온실가스 산정 도구70)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일본

은 항만용 온실가스 산정 도구를 개발·보급하였다. 산정 도구는 매뉴얼의 

산정식을 기반으로 항목별 입력칸과 자동 계산식을 내장하고 있으며, 항만 

운영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면 연간 CO2 배출량을 즉시 산출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입력 항목은 선박 정박, 하역장비, 관리동·조명, 게이트 

대기 차량, 항만 내 수송, 배후수송 등으로 구성된다. 하역장비의 경우 장

비 대수와 연료·전력 사용량을 기입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港湾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削減量算定ツール(검색일: 2025.8.1.)

<그림 3-6> 「항만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도구」 인터페이스

산정 도구는 입력된 값을 토대로 배출계수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항목별·

총합 CO2 배출량을 산출한다. 또한, 시나리오별 감축대책(하이브리드 트랜

스퍼 크레인 도입, 게이트 대기시간 단축, 모달 시프트 적용 등)을 반영하

70) 일본 국토교통성, 港湾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削減量算定ツール(검색일: 2025.8.1.), 

일본 국토교통성, 温室効果ガス削減量算定シート(入力例)(검색일: 2025.8.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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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감축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 출력 화면에는 감축 

전후 배출량과 감축률이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된다.

이 산정 도구는 사용자가 복잡한 계산식을 직접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입력값과 출력값의 연계가 명확해 실무자가 손쉽

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항만관리자가 매년 데이터만 갱신하

면 자동으로 배출량이 재산정되므로, 장비 교체사업이나 감축정책의 효과

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港湾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削減量算定ツール(검색일: 2025.8.1.)

<그림 3-7> 「항만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도구」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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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PCAP, 글로벌 하역장비 인벤토리71)

IAPH가 주도하는 세계 항만 기후 행동 프로그램(World Ports Climate 

Action Program; WPCAP)은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주

요 항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공동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주제는 효율성, 정책, 

AMP, 연료, 하역장비로, 국제사회에서 하역장비를 주요 관리가 필요한 배

출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LA항, LB항, NY/NJ항과 캐

나다 벤쿠버항, 스페인 발렌시아항 등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각 

항만의 기술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정책 방향과 전

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하역장비 탈탄소화를 담당하는 Working Group 5의 주요 활동 중 하나

는 글로벌 하역장비 인벤토리 구축이다. 참여 항만들은 각 항만에서 운영

중인 하역장비의 종류, 연료유형, 수량, 사용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

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전환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장비 제조사 및 기술 공급자와의 협상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벤토리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장비 

전환에 따른 비용 추정, 정책 설계, 보조금 적용 기준 마련 등에 필요한 실

증적 자료로 활용된다. 더불어 각 항만에서 시행중인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과 및 시행착오를 공유하여 동일 기술 실험의 중복을 방지하고, 

개발비용 기간을 절감하는 효과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해 IAPH는 표준화된 하역장비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STS 크레인, RMGC, RTGC, 터미널트랙터, 컨테이너 핸들러, 탑 

핸들러로 구분한다. 인벤토리에는 장비 종류, 연료 유형, 보유 수량과 같은 

71) WPSP, Worldwide CHE Inventories(검색일: 2025.5.1.), WPSP, WPCAP WG 5 – Cargo Handling 

Equipment Database Worldwide CHE Inventories(검색일: 2025.5.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0

기본 정보부터 사용시간, 가동률과 같은 운영 데이터, 연식, 제조사 등과 

같은 상세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WPCAP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역장비 인벤토리는 배출 관리를 넘

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IAPH의 

표준 체계를 참고하여 통일된 데이터 수집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

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하다.

자료: WPSP, Worldwide CHE Inventories(검색일: 2025.5.1.)

<그림 3-8> WPCAP에서 구축 중인 글로벌 하역장비 인벤토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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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72)

1) 에너지 효율화 조치

(1) PSA 싱가포르, ESS·태양광 패널 연계 스마트그리드 구축73)

PSA 싱가포르는 2022년, EMA(Energy Market Authority)과 협력하여 

항만의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ESS와 태양광 패널

이 포함된 스마트 그리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PSA는 항만 운영상 

시간대별 수요 변동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EnOS™ 플랫폼을 도입, 수백

대의 하역장비, 터미널 건물 및 기타 자산의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

집·분석하고 머신러닝 기반 수요 예측을 통해 장비의 최적 스케줄링과 에

너지 관리를 최적화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ESS를 활용하여 항만의 에너지 부하를 관리하고, ESS가 활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싱가포르 국가 전력 기장에 참여하여 전력망 보조 및 추가 

수익을 창출, 항만 운영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 시

스템은 항만 운영의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연간 

1,000tCO2e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향후 투

아스항에도 적용될 계획이 있다.

이 사례는 하역장비의 전환, 개조를 넘어 운영 단계에서 하역장비 운영

을 최적화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배출을 감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역장비 운영 효율화는 에너지 전환과 병

행 가능한 실질적 감축 수단이며 탄소중립 항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전략이다.

72) 하역장비 친환경화(전동화, 수소화 등)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

하지 않음

73) EMA(2022.7.13.)(검색일: 2025.8.29.), UNIVERS(검색일: 2025.8.29.), MPA(2022) 자료를 바탕

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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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MA(2022.7.13.)(검색일: 2025.8.29.)

<그림 3-9> 파시르 판장 터미널의 ESS

(2) PSA 싱가포르, 스마트 프라임 무버 개발74)

PSA 싱가포르는 이송장비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

극 활용하여 전기 스마트 프라임 무버를 개발하고 있다. 이 장비는 온보드 

진단을 통해 센서와 텔레매틱스를 활용, 급제동이나 과도한 급가속을 피하

도록 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AI

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로, 속도, 가속을 최적화하는 자율

주행 기능을 시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전기 프라임 무버는 경유 프라임 무버에 비해 컨테

이너 이동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5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74) MPA(2022), p.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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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인증제

(1)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 터미널의 탈탄소화 추진에 관한 인증 제도75)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5년 3월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항만 터미널

의 탈탄소화 추진에 관한 인증 제도(이하 CNP(Carbon Neutral Port) 인

증)’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76)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CNP 인증은 당분간 컨테이너 터미널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유로 

첫째,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하는 컨테이너 운송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탈탄소화가 요구된다는 점, 둘째, 컨테이너 터미널은 탈탄소화 대상 에너지

원이 많으며, 저탄소 설비 도입 등 탈탄소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 셋

째, 컨테이너 운송은 ISO 규격이 있으며, 벌크 등에 비해 탈탄소화 평가의 

표준화가 쉽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인증의 목적  CNP 구축을 위한 터미널의 대응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탈탄소화 촉진

인증의 의의

탈탄소화 평가항목 및 지표가 제시됨으로써 탈탄소화 추진 경로가 구체화

터미널을 이용하는 화주, 선사, 물류사업자 등의 탈탄소화에 기여

터미널의 탈탄소화 노력 결과를 객관화함으로써 터미널 이해 관계자 및 사회에 
호소 가능하고, 화주, 선사 등으로 선택받는 경쟁력 있는 항만 구축에 기여

인증제를 바탕으로 한 터미널 탈탄소화를 해외에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수준
에서 ‘녹색해운회랑’에 대한 일본의 주도적 역할에 기여

인증의 장점

탈탄소화 노력의 성과를 국토교통성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로 가시화

인증 취득은 항만 이용자(화주, 선사, 물류사업자 등) 또는 자금조달처(투자자, 
금융기관 등), 사회 전체에 대한 홍보 도구로 활용

항만 전체의 CNP 구축 분위기 조성 및 기업과 항만의 브랜드 파워 제고

인증제도의 해외 인지도 향상 및 국제 평가 획득에 기여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검색일: 2025.9.8.)

<표 3-3> CNP 인증의 의의

75) 일본 국토교통성(검색일: 2025.9.8.), 일본 국토교통성(202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6) 일본 국토교통성(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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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 인증의 평가는 크게 ① 터미널에서 화물 취급 등에 관한 탈탄소화 

대처, ②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 및 차량의 탈탄소화 기여 활동으로 나누

어진다. 그 중 하역장비 관련 평가항목은 갠트리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 및 

트랜스퍼크레인, 스트래들캐리어, 야드 트랙터(AGV 포함)와 기타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저탄소·탈탄소화 장비 도입률(%)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1부터 5까지로 측정하게 된다.77)

77) 이상의 하역장비 중 갠트리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외의 야드 트랙터 및 기타 하역장비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 아직 저탄소·탈탄소형 보급이 진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권장사항으로만(평가항

목에 +표기) 두고 있음(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25), pp.19-20.)

구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인증수준*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Lv.1 Lv.2 Lv.3 Lv.4 Lv.5

① 
터
미
널 

화
물
취
급 
관
련 

탈
탄
소
화

공통 약속

터미널 탈탄소화 
계획

터미널 화물 취급
에 따른 CO2 
배출량 단위

터미널의 탈탄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해당 터미널에서의 화물 
취급에 따른 CO2 배출량 
기준치 산정

○ ○ ○ ○ ○

시설
장
비

하역

장비

안벽 

하역

갠트리

크레인
인버터 제어 방식 갠트리 

크레인의 도입
-

○
10%

○
50%

○
80%

○
100%

야드 내 
이송

트랜스퍼

크레인

전동화·하이브리드화 등 
저·탈탄소화 장비 도입 및 
자동화를 통한 연비 개선

-
○

10%

○
50%

○
80%

○
100%

스트래들 
캐리어

상동 -
○

10%

○
50%

○
80%

○
100%

YT** 및 

기타 장비
전동화·하이브리드화 등

저·탈탄소화 장비 도입
+ + + + +

야드 내 
시설

조명  LED 조명 도입 등 -
○

10%

○
50%

○
80%

○
100%

리퍼시설, 

기타 시설

리퍼 시설에 대한 반사열 
저감 포장 및 지붕 설치 등을 
통한 전력 절감과 온도 상승 
억제, 관리동의 에너지 절약 
등

+ + + + +

<표 3-4> CNP 인증 평가 항목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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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 인증에서는 항만하역장비의 저탄소탈탄소화 방식의 예시를 아래 

<표 3-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예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항

만의 저탄소·탈탄소화에 기여하는 조치는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언

급하고 있다.78) CNP 인증은 항만 터미널의 탈탄소화 평가항목 및 지표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인증수준*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Lv.1 Lv.2 Lv.3 Lv.4 Lv.5

②

터
미
널 
이
용 

선
박
과 
차
량
의 
탈
탄
소
화 
기
여

선
박

선박 
동력원의

공급

정박 중인 선박
 AMP 도입 등을 통한 

CO2 배출량 감축 등
+ + + + +

친환경

연료 공급

터미널에 정박하는 선박에 
LNG 등 저탄소 연료 또는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의 공급 체계 유무 등

+ + + + +

이용 

촉진
환경 친화적 선박의 

입항 인센티브

저탄소·무탄소 연료 선박 
등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화석 연료 선박에 대한 페
널티 도입

- - - ○ ○

차
량

효율화
게이트 앞의 교통 
정체 및 야드 내 

차량 정체

우선 통행 차로 설치 등 
인센티브 또는 화석 연료
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페널티 도입

- - - ○ ○

이용 

촉진

대형 상용 
전기차(EV) 및 

연료전지차

(FCV) 등 도입 
인센티브

게이트 예약 시스템이나 
화물의 수취·인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게이트 
개방 시간 연장 등 운영을 
통해 교통 체증 해소 등

+ + + + +

③ 기타
위 ➀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저탄소·탈탄소화 노력

저탄소·탄소 중립화 전력·
연료 도입, 환경 친화적 
태그보트 도입, 요소 등 
배출가스 저감 기술 도입, 
해상 대기 시간 단축에 
기여하는 조치, 내륙 항만 
이용 촉진, 블루 카본, 탄소 
오프셋 조치

+ + + + +

주: * 인증수준에서 ○표시는 요구사항, +표시는 권장사항, ** 야드 트랙터(YT)는 AGV를 포함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25),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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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됨으로써 탈탄소화 추진 경로가 구체화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의의로 

볼 수 있다. 또한, 터미널은 인증 획득을 통해 항만 이용자 또는 투자자, 

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외 인지도 및 다른 

국제 평가 획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인증 획득에 따른 세제 감면, 보조금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된다. 

대상 장비 기존 방식 저탄소·탈탄소 방식의 예시

갠트리크레인 사이리스터 제어 방식
인버터 제어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수소 엔진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트랜스퍼크레인 경유-전기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스트래들캐리어 경유-전기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야드 트랙터 경유 엔진 방식 연료전지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포크리프트 경유 엔진 방식 연료전지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리치스태커 경유 엔진 방식 연료전지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탑 리프트 경유 엔진 방식 연료전지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AGV 경유-전기 방식 전동(배터리) 방식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25.5.), p.14.

<표 3-5> CNP 인증제에서 하역장비의 탈탄소 전환방식 예시

현재 CNP 인증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최초로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은 터미널 단위로 이루어진다. 공공터미널은 항만 관리청이 신청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미널은 터미널 운영자(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인증 취득 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자는 유효기간 이후 다시 

인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단, 신청자가 원할 시 인증 유효기

간 내에서도 인증 레벨 변경은 신청이 가능하다.

78) 일본 국토교통성(202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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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갱신 절차 CNP 인증 로고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검색일: 2025.9.8.)

<그림 3-10> CNP 인증 신청 절차 및 로고

(2) 중국 교통운수부, 녹색항만 등급 평가79)

중국 교통운수부는 2013년 ｢녹색항만 등급 평가 가이드라인｣(JTS/T 

105-4-2013)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판 ｢녹색항만 등급 평가 가이드라인｣(绿色港口等级评价指南, JTS/T 

105-4-2020)’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항만의 친환경화 노력 정도를 

79) 중국 교통운수부(2020), China Waterborne Transport Research Institute(2024.6.20.), 우한시 

교통운수국(검색일: 2025.9.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녹색항만 등급 평가 가이드라인 중국 녹색항만 등급 인증(중국항만협회 발급)

자료: China Waterborne Transport Research Institute(2024.6.20.)

<그림 3-11> 녹색항만 등급평가 가이드라인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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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항만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항만 등급평가는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건화물, 액체화물, 크루

즈 여객 터미널 등 모든 항만 터미널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신청 대상은 

최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 이전 최근 2년간 중대한 안

전사고나 환경사고가 없어야 한다. 동 평가의 가장 큰 의의는 항만 분야에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지표 체계를 마련하여 각 항만의 친환경 발전 

방향과 대응 조치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항만 터미널은 교통

운수부의 평가를 거쳐 ‘녹색항만’ 등급을 취득함에 따라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항만 분야 전반에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다른 항만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하고 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전

국적으로 65개 터미널이 ‘녹색항만’으로 인증되었고, 이 중 58개 이상의 

터미널이 4성급 이상으로 평가등급을 획득했다.80)

녹색항만 등급평가는 ① 이념(理念), ② 행동(行动), ③ 관리(管理), ④ 효과

(效果)의 4가지 평가 영역 아래 9개의 세부 평가분야 및 19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항목 중 첫 번째 분야인 ‘이념’은 항만의 녹색발전에 대한 

전략과 조직 문화를 다루며, 녹색성장 전략 수립 여부, 전담 예산 확보, 연

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직원 교육훈련과 대내외 홍보활동 등이 포함

된다.

80) China Waterborne Transport Research Institute(2024.6.20.)

항목(평가 비중) 내용 지표

이념

(10%)
전략

전략계획

전용 재원

업무계획

<표 3-6> 녹색항만 등급평가의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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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분야는 항만 운영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저탄소 기술 조치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평가 비중이 가장 높다(40%). 이중 

에너지 절약·저탄소 부분은 ① 주요 설비, ② 작업 공정, ③ 에너지 소비, 

④ 보조 설비의 4가지 세부 지표들로 구분되며, 이중 하역장비와 관련된 

지표는 ① 주요 설비와 ③ 에너지 소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① 주요 설비

에서 하역장비들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적용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으며, 

장비의 에너지 회생제동 기술, 가변주파수(VFD, Variable-frequency 

Drive) 또는 직류 구동기술 사용 등 전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장비의 에

너지 효율화가 포함된다. ③ 에너지 소비에서는 하역장비에서 신재생에너

지를 엔진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연료전지와 축전지 또는 전기 구동방식 

항목(평가 비중) 내용 지표

문화

기업문화

교육·훈련

홍보활동

행동

(40%)

환경보호
오염 예방·통제

자원 이용 및 생태보호

에너지 절약·저탄소

주요 설비

작업 공정

에너지 소비

보조 설비

관리

(15%)

체계
관리기구

감사·인증

제도

목표관리·평가

통계·모니터링

인센티브·규제

효과

(35%)
수준

환경보호·생태

절약·저탄소

자료: 중국 교통운수부(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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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등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아래 <표 3-7>은 컨테이너터미널의 ‘행동’ 

부분의 하역장비 관련 배점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81)

항목 내용 지표 계산 방법

행동

(100점)

에너지
절약·저탄소

(50점)

①

주요 설비

(20점)

(1) 갠트리크레인에 에너지 회생제동 기술 적용

(2) 야드크레인에 에너지 회생제동 기술 적용

(3) 갠트리크레인에 가변주파수 또는 직류 구동 기술 적용

(4) 야드크레인에 가변주파수 또는 직류 구동 기술 적용

☞ 위 네 가지 요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16~20점, 
3개 충족 시 11~15점, 2개 충족 시 6~10점, 1개 충족 
시 1~5점 부여

③

에너지 

소비

(10점)

(1) 항만하역장비의 엔진 동력원으로 청정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연료전지·축전지 또는 전기 
구동 방식을 적용

(2) 항만 예선(曳船)에 청정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를 엔진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연료전지 또는 축전지 구동 
방식을 적용

(3)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또는 지열·해수·공기열원 
열펌프 등의 기술을 도입 및 적용

☞ 위 세 가지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시 6~10점, 2개 충족 
시 3~5점, 1개 충족 시 1~2점 부여

주: 지표의 (     ) 점수는 만점을 의미함
자료: 중국 교통운수부(2020), pp. 6-7.

<표 3-7> ‘행동’ 분야에서 하역장비 관련 배점 방식 (컨테이너터미널)

그 외 녹색항만 등급평가에서 ‘관리’ 분야는 녹색경영을 위한 조직 체계

와 제도 구축 측면의 평가 영역으로서(15%), 운영 주체의 환경경영 조직 

구성, 내부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 환경정보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국제 표준 인증 취득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효과’ 분야는 항만 운영

의 실질적인 환경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분야로(35%), 항만에서 발생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 효율 등을 평가한다.

81) 평가 대상 터미널이 컨테이너, 건화물, 액체화물, 크루즈 터미널에 따라 배점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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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항만 등급평가는 현재 신청 업체의 자발적인 인증제 형태로 운영된

다. 평가는 교통운수부 산하의 중국항만협회에서 주관하며, 인증을 희망하

는 항만 터미널 운영사는 자체 평가보고서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등

급 심사를 요청한다. 중국항만협회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

회를 통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시행한 뒤, 표준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해당 항만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82) 평가를 통과

한 항만 터미널은 중국항만협회를 통해 공식 녹색항만 인증서가 발급되며, 

등급은 3~5성급으로 나누어진다. 3성급의 경우 종합 점수 75점 이상~85

점 미만을 획득해야 하며, 최고 등급인 5성급 녹색항만은 평가 종합점수 

95점 이상(‘행동’ 분야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5. 국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하역장비 탄소배출 저감 논의는 전동화 장

비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주요국과 글로벌 주요 항만들은 에너지 전환과 함께 하역

장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며 그 성과를 인정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

한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장비의 배출 수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존 경유 장비만을 대상으로 하던 규제를 LNG, 

CNG 등 기타 화석연료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공해를 달성하기 위

한 규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오염 수준이 높은 장비부터 단계적

82) 우한시 교통운수국(검색일: 2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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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NOx, PM 등 

특정 오염물질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국내는 현재 경유 원동기 기반의 하역장비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

한 사례를 참고하여 경유 장비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

으로는 LNG 장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화된 배출량 산정체계와 데이터 기반 관리도구 구축이 필요하

다. 주요국들은 항만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항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하역장비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자료, 산정 

방법, 장비별 배출계수, 활용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배출량 산정 도구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

한 체계는 실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관계자가 모두 동일 기준으

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 항만과의 비교, 정책 효과 분석 

이행 성과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이러한 데이터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하역장비의 배출을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거나 이행 

성과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효율향상 기술 및 장비전환을 연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글로벌 항만은 전동화뿐 아니라 효율향상 기술 투자, 항만 에너지 소비 최

적화 등의 전략을 병행하여 장비 운행 전 과정을 고려한 배출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크레인류의 전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향후 야드 트랙터 등도 전기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화 이후의 

간접배출 역시 탄소중립 관점에서는 감축 대상이므로 장비별, 장비군별, 터

미널 전체 운영 차원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적, 운영적 조치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친환경 장비 도입 실적을 터미널 환경성과와 연계하는 성과관리체

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은 친환경 장비 도입 실적을 터미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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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 환경성과로 연계함으로써 하역장비 부문의 감축노력이 기업 성과

로 인정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장비의 전환뿐 아

니라 신규 터미널 개발이나 신규장비 구매 시에도 친환경 노력이 인정되며, 

기업의 평가, 이미지 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속적 참여 유도가 가

능하게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친환경 장비 도입 실적을 터미널 성과관

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절 타 부문 정책수단

1. 법제도 마련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 적용 대상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

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하여

야 한다. 이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과징금83)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관리 방안은 「탄소중립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84)에 명시되어 있다.

83) 기준초과량(g/km)×판매대수(대)×과징금 요율(5만원), 단, 총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 상한 적용 

84)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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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는 자동차의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는 접근법으로, 장기적으로 수송 부문 전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분 부문

탄소중립
기본법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생략)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대기환경
보전법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
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자료: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

<표 3-8> 제작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 건설기계 배출가스 정기검사

건설기계는 하역장비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의 안전 운행 등을 위한 검

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운용을 위해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기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비록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건설

기계의 운행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기 위

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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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고배출 자동차·건설기계 운행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는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저공해 

전환·개조 및 조기폐차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자

체장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령과 배출정도를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개조를 명령하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

다. 조기폐차 권고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등록된 노후·고배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정상 가동이 가능함이 확인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이러

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구분 부문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4. (생략)

②-⑪ (생략)

대기환경
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⑧ (생략)

자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표 3-9> 건설기계 정기검사 항목(배출가스 정기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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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규정은 자동차에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항공기취급업(항공기

급유업, 항공기하역업, 지상조업사업)의 장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러한 제도는 노후·고배출 장비의 체계적 퇴출과 친환경 장비

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야 부문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
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
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생략)

④-⑲ (생략)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생략)

나.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
기계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표 3-10> 저공해자동차·건설기계 운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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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MRV 기반 구축

1) 건설기계 등록

국내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장비와 같이 관리청에 등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에는 건설기계 제원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제원정보는 모든 장비가 동일한 항목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구조나 동력에 따라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등, 타워크레

인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제원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으로 엔진을 장착한 장비는 엔진형식, 연료유형, 기통수, 최고출력 등을 기본 

제원으로 수집하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타워크레인 등), 타워크레인의 경

우 전압, 전류, 출력 등 전기 관련 제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

편, 이러한 정보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엔진교체사업, 전동화 개조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하역장비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역장비 관리 정책 설계를 위해

서는 어떤 연료를 쓰고있는지, 어떤 동력 구조를 갖는지와 같은 기본 제원

정보가 확보되어야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역장비는 건설

기계처럼 원동기식 장비와 전기구동 장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장비별 특

분야 부문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
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③ (생략)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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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맞는 제원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는 향후 장비의 배출관리 기준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자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그림 3-12> 건설기계(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등, 타워크레인)제원표

2)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85)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는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Post-2020 체제하 정확한 감축잠재량 파악 및 협상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이다. 동 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을 법적 근거로 하며, 통계청 승인통계 제337003호로 지정

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광업·제조업 약 18만 사업장

(2023년 기준)으로,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

한다.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2005년 제조업·광업부문 조사를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5)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검색일: 2025.11.28.), 한국에너지공단,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검색일: 2025.11.2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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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까지는 산업, 가정·상업, 수송 통계 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원칙에 따라 매년 산업부문 통계조사만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주로 사전에 섭외하여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조사 항목은 ① 사

업장별·연소설비별 에너지사용량, ② 온실가스 배출량, ③ 생산품목 정보, 

④ 에너지 사용설비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NETIS)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체계적으

로 저장·관리되며, 이 플랫폼을 통해 각종 통계를 제공한다.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제도는 기후변화협약 대

응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배출권거래제 기초

자료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사대상이 광업·제조업

에 집중되어 전 산업을 포괄하지 못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진행 하여 소규모 배출원이 누락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산업부문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이하 EG-TIPS)86)

EG-TIPS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종합 

플랫폼으로, 2015년 홈페이지가 오픈되었다. 홈페이지에서는 정부 사업과 

관련된 유관 기술정보, 업종·설비별 절감기법 및 적용사례 DB,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및 기술 동향, 중소기업 지원정보, 

온실가스 분석 모형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에너지절감기술 지식 허브의 역할과 국내 에너지서비스산업 육성, 민간 주도 

에너지절약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86)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2025.5.1.),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 

EG-TIPS 소개(검색일: 2025.10.4.), 박윤석(2015.3.11.)(검색일: 2025.10.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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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2025.5.1.)

<그림 3-13> EG-TIPS 메인 화면

4)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이하 KOTEMS)87)

국토교통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실

가스 저감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인 KOTEM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내외 정

책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KOTEMS

의 주요 시스템은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시스템, 온실가스 목

표관리 지원시스템,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 평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KOTEMS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관련하여 KOTEMS는 국내 교통부문(도로, 철도, 

항공, 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수단별 연료 사용량, 온실가스 원단위 

정보, 배출계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 통계 차원의 Tier 1 수준 

87)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검색일: 2025.7.25.),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2.11.19.)(검색일: 

2025.11.10.), 이규진 외(20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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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뿐 아니라 국가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는 Tier 2 기반의 교통부문 세

부 배출정보와 통행량, 평균속도 등 운전조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 

및 도로 유형별 Tier 3 배출량 산정 정보도 제공하여 온실가스 통계의 정밀

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KOTEMS는 감축전략별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평

가하는 교통정책평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부문 이행계획을 

상시 모니터링, 점검하고 수송부문 감축 이행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자료: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 시스템, KOTEMS 소개-지자체 교통(검색일: 2025.11.10.)

<그림 3-14> KO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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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기술88) 보급·지원사업 추진

1)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89)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2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지원사업장(수요기업)은 컨설팅 및 시스

템 구축을 담당하는 전문기업과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

며, 지원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비용은 사업장 규모 및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원사업장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0일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결과보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설치 지원을 넘어 사업장의 에너지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인프

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실시간 모

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기업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88) 본 연구에서 ‘녹색기술’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6항을 참조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함

89)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검색일: 2025.11.1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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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9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경유 중심

의 건설기계를 무공해 장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기 굴착기 및 수소 지게

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등 

무공해 장비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연료연소 기반 배출원이 제거되어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전환형 사업이다. 전기굴착기의 

경우 배터리 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 등에 따라, 수소지게차의 경우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규격, 

성능 차이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무공해 건설기계 보

조금을 받은 경우 8년간 의무운행을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

터 건설기계 중 2톤급 경유 지게차를 전동화로 개조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며 배

터리 유형에 따라 지원비용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보조사업과 더불어, 건설기계는 전동화 초기 단계로서 기술개발 

등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건설기계를 관장하는 기후에너지부에서는 

전동화에 대한 중장기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함과 함께 

산업 생태계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하역장비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친환경 장비로의 전환뿐 아니라 기

존 장비의 개조 지원도 필요하며, 장비 전환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장비 관련 기술개발 추진 역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90)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검색일:2025.10.24.), 환경부(2025), 환경부 보도자료(2025.9.4.) 

(검색일: 2025.10.2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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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ZEB 인증제)91)

ZEB 인증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32.8% 감축) 

달성을 위해 2017년 1월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녹색건축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을 근거로 하며, 2020

년부터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2020년 연면

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23년 500㎡ 이상까지 확대되

었으며, 2025년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제를 통합하고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ZEB 인증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

지공단이 운영기관, 6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증기준은 

① 에너지자립률(20~120% 이상), ②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③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설치로 구성되며,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ZEB+ 등급부터 ZEB 5등급까지 부여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기 위

해서는 ① 또는 ②와 ③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등급은 ① 또는 ②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한다. 인센티브는 인증 등급별로 차등

하여 제공되며,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최대 15%), 취득세 감면(최대 

20%),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20% 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가점 

부여,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 등이 제공된다.

공공부문 ZEB 의무화 이후 인증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BEMS 의무

화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관리 스마트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

91) 관계부처 합동(202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기준(검색일: 2025.11.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검색일: 2025.11.17.), 제로에너지건축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검색일: 2025.11.17.), 한

국에너지공단(검색일: 2025.11.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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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설비(태양광 등), 고효율 단열재,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초기 투자비

용과 관련 유지보수 비용이 일반 건축물 대비 높아 민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소규모 건축물의 BEMS 운영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인증 이

후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 에너지진단사업92)

에너지진단사업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에너지낭비요소를 발굴, 분석하

는 기술컨설팅 제도로, 에너지절약 기반 강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

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57조(사업) 등이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상기 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

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업자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의무적으

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무진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신청

시 에너지진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84개 진단기관이 지

정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896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수행

하여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1,748천tCO2/년을 도출하였다.

에너지진단에서는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에너

지 절감을 위한 개선안 제시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에너지다소비업

자는 에너지효율 개선활동을 위한 투자비와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 개선활

동에 따른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기대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러한 에너지진단사업은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9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제도개요(검색일: 2025.11.17.),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진단기관 현황(검색일: 2025.11.17.),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사업(검색일: 2025.11.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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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술정보와 경제성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효율 개선 투자를 유

도하고 감축 성과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사업(이하 ESP93))94)

ESP는 동종 업종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실증사례와 기술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 근

거해 추진되며,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다소비 산업체를 중

심으로 석유화학, 제지, 전기전자, 식품, 발전에너지,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8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분과별 실무협의회에서는 사업장별 에너지절감 실증사례를 수집하고 그 

효과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확산하며, 기술세미나 및 정책세미나 등을 통

해 실무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사용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절감 실증사

례·적용기술·문제점 등을 공유하며, 우수 활동 및 실증사례에 대해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회원사를 독려하고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ESP는 개별 기업 단위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넘어, 동종 산업간 기술·사례·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의 시

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93)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94)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사업(ESP)(검색일: 2025.11.1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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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사업(ESP)(검색일: 2025.11.13.)

<그림 3-15> ESP 운영 체계

5. 타 분야 사례 분석의 시사점

산업, 수송, 건물 등 타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타 부문 사례는 하역장

비 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송 부문은 자동차(또는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허

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운행단계의 모니터

링을 위한 정기검사체계를 운영하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 고배출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전환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하역장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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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단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만 존재할 뿐,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운행단계 모니터링 체계, 노후 고배출 장비 조기폐차 등을 위한 기준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하역장비 관리주기 전반을 고려한 온실가

스 배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장비 등록정보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자동차나 건설기계 부문에서

는 연료유형, 엔진사양, 배기량 등 다양한 제원정보를 신규 자동차(또는 건

설기계) 등록시 제출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및 정책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하역장비는 이러한 기초 데이터 구축이 부족해 등록 장비의 연료 구

성, 배출특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역장비 등록단계에서 연료 

유형, 엔진·출력 등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필요하다. 타 부문은 에너지 사

용·배출량 데이터를 수집·보고·검증·활용하는 체계나 이를 통합하여 지표

화·통계화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하역장비 관리 역시 이러한 흐름

과 연계하여 등록정보·운행기록·연료·전력사용량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벤토리 구축, 정책평가, 감축성과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축 이행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수단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

재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에너지 전환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비 

개조나 운영 효율화 등 다양한 감축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보급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인증제도, 기술사례 공유 등의 수단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

다. 타 부문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여 감축 이행을 촉진하고 있

는 바, 하역장비 부문에서도 이러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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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국제사회는 하역장비를 항만의 핵심 배출원으로 인식하고, 인벤토리 구

축과 데이터 기반 산정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동

화를 넘어 고효율 장비 전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디지털 운영 최

적화까지 포함한 다층적 접근을 추진하며, 일본과 중국은 인증·등급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료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기반 관리와 효율화 기술, 참여 유인 설계를 결합

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건물·산업·수송 등 타 부문 사례는 데이터 관리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

고 있다. 항만 부문 역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운영 효율성·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항만 특화 관

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 설정, 장비 단위 데이터 확보, 인

센티브 연계, 플랫폼 구축, 검증 체계 마련 등 다각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국외 주요 항만과 국내 타 부문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역장비 배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실행 가능성과 단계

적 이행 전략을 고려하여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항만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외 

사례분석에 기반하여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표 3-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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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사례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향

국외 사
례

정책 목표·
추진전략 마

련

미국 Port Initiative, Clean Port 
Program

싱가포르 Maritime Singapore 
Decarbonisation Blueprint: 
Working Towards 2050, 
MSGI 

정책방향 다각화

제도기반 정
비

미국 CARB, CHE Regulation 
개정 추진 및 CHE Technical 
Assessments 수행

배출허용기준 활용 온실가스 관리
체계 마련

데이
터·MRV 기

반 구축

인벤토리·온실제도기반 정비배
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항만 배출량 산정 도구

글로벌 하역장비 인벤토리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

에너지 효율화 조치

탄소중립 인증제

에너지 효율화 조치 강화

저탄소 장비 인증제 도입

타 분야 
사례

제도기반 정
비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
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정기검사

노후·고배출 자동차·건설기계 운
행 규제

운행 장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추진

엔진 등급, 배출허용기준 기반 노
후 경유 장비의 순차적 퇴출 유도

데이
터·MRV 기

반 구축

건설기계 등록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EG-TIPS

 KOTEMS

등록정보 다각화

데이터 수집, 관리체계 구축

녹색기술 보
급·지원사업 

추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
원사업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

 ZEB 인증제

에너지진단사업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사업

저탄소 장비 인증제 도입

감축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자료: 저자 작성

<표 3-11> 사례 분석 기반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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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제2장, 제3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내 하역장비 관

리 여건과 한계, 그리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

았다. 검토 결과, 국내 하역장비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반이 미흡하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부가 ‘2050년 항만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목

표를 설정한 만큼, 항만 배출의 핵심인 하역장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목

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구

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향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하역장비는 항만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탄소중립 항만의 실현이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장비 관리체

계는 안전성 확보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반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하역장비별 배출량 산정 기

준과 보고체계의 부재, 장비 등록정보의 제한적 활용, 노후 경유 장비에 대

04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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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체·전환 유도정책 미비 등 제도적·기술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나 활동자료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별·운영사별 배출 현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거나 정책효과를 평

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관리는 항만 

전체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제로(0)를 위한 하역장비 관리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

다. 첫째, 하역장비 관리 범위를 온실가스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하역

장비는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장비별 배출량 및 배출 특성 파악, 노후 고배출 장비의 감축 이행 관리, 감

축정책 효과 검증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장비가 등록

된 이후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일관되게 

파악하고 감축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 배출량 파악은 하역장비 감축정책 수립과 이행 성과 검증의 출발점으

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기초 단계이다. 그러나 현재는 장비 단위 배출량

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부족할 뿐 아니라 표준화된 배출량 산정 

기준도 부재하다. 따라서 하역장비 관리자95)가 배출 수준을 일관되게 파악

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산정 기준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

는 데이터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감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수단을 다각화하고 탈탄소 노력

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배출량 

95) 시설장비관리자 중 하역장비를 사용·관리하는 자를 지칭,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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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이 출발점이라면, 실질적인 감축 성과는 이행 단계에서 결정된다. 하역

장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소비에 기인하는 만큼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하거나 개별 장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운영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 이행은 상당한 비용

과 시간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

우며, 규제나 의무화 방식으로는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의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이행을 조기에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감축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1. 장비관리기준 강화

1) 하역장비 등록정보 확대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에 설치된 하역장비의 동력원 구성, 연료 효율 등 원동기 특성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하역장비를 감축정책의 적

용 대상을 정의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이기 때문다. 

그러나 현행 항만시설장비대장은 동력, 엔진·모터 제원, 연비 등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되는 기초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하역장비의 동력원 분포

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하역장비 등록 단

계에서 최소한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원 정보를 확보하도록 항만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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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장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작동하도록 

대상을 정의하고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인프라 계획, 장비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

는 주요 정보이므로 등록 단계에서 수집한다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역장비는 엔진 기반의 내연기관 장비와 모터 기반의 전기 구동 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작동 원리와 특성이 다르므로 필요한 관리정보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모든 장비에 동일한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원동기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차등적으로 수집하는 형태로 서식을 정

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엔진 기반 야드 트랙터는 연료 유형, 연비, 

배기량 등을, 모터 기반 야드 트랙터는 모터 전압 및 전류, 전력소비량, 배

터리 용량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특히, 원동기 출력, 배기량 정보의 경우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 확

인을 위해 제출 요구가 가능한 항목인 만큼, 등록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

록 등록서식을 정비한다면 행정 일관성 및 편의성 확보 측면에서도 효과적

일 것이다.

한편, 하역장비는 장비 유형에 따라 구조가 크게 달라 유의미한 제원 항

목 역시 상이하다. 그러나 현재의 등록 서식은 모든 장비에 동일한 제원 

항목을 수집하고 있어 장비 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기계가 타이어식·무한궤도식·타워크레인 등 형식별로 등록제원표를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역장비 역시 주요 유형별로 등록서

식을 구분하여 필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판단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

한 최소한의 관리 기반으로서 하역장비 유형과 원동기 특성을 반영하여 필

요한 등록서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래 <그림 5-1>은 주요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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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대상으로 원동기 특성을 포함, 수집이 필요한 제원 항목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등록정보 정비는 하역장비 보유현황을 동력원 기준

으로 인벤토리화하고 고배출 장비군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기능

하여 친환경 장비 전환 지원 우선순위 설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관리 기반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KOTEC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 장비등록대장 서식 개정(안)

2) 노후 경유 장비 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노후 경유 하역장비의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역장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장비와 전

기를 사용하는 전기 구동 장비로 구분된다. 이 중 전기 구동 장비는 모터 

구동 특성상 노후화 자체가 추가적인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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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내연기관 장비는 노후화로 인한 열화(deterioration)로 엔진 출력, 

성능 및 연비 저하가 발생하여 동일 작업량 대비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

하게 된다.

국내 내연기관 장비는 경유와 LNG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으며, 그 중 

경유 장비의 관리 우선순위가 높다. 경유는 연료 성상과 연소 특성상 동일

한 에너지 기준으로 LNG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가 높기 때문에 우선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경유는 PM, 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현행 하역장비 대기오염 관리체계 역시 주로 경유 하역장

비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경

유 장비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과 효

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LNG 장비는 경유보다 CO2 배출은 적지만, 연소 

과정에서 소량의 미연소 메탄이 배출되는 메탄슬립(methane slip) 문제가 

존재하며, 메탄은 CO2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으로는 LNG 장비 역시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

는 LNG 하역장비는 운용 사례가 부산항에 제한되어 있고, 2015년 이후 

저탄소 전환 촉진 목적으로 도입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감축

정책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

에서는 노후 경유 장비의 관리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우선 과

제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하역장비 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대기오염물질에 한정되어 있

으며, 이마저도 장비 제작 당시 정보를 기반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현행 제도는 운행 중 배출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배출 증가를 파악하거나 고배출 

장비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역장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행 단계의 배출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고배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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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제적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하역장비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모두 연료 연소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96) 두 오염물질을 별도의 규제로 관리하기보다

는 하나의 제도 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 경유 장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기반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노후 장비 조기

폐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운행 장비의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행 단계에서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와 배출성능 저하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기검사는 제작 당시의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

로, 실제 운행 과정에서 엔진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고배출 장비가 발생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검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고배출 장비의 운

행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하역장비 역시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검사를 병행하도록 하여 운행단계에서의 배출기준 준

수 여부와 배출 성능 저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기검사만으로는 ‘기준은 충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높은 노후 경유 장비’를 적극적으로 퇴출·전환하기 어렵다. 노후 경

유 장비가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

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노후 경유 장비를 전략적으로 조기 

전환하는 것이 온실가스 관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다만, 하역장비는 

노후 장비 관리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여 정책적으로 노후 경유 장비의 퇴

출을 유도하기 어렵다. 반면, 버스, 자동차, 건설기계 등 타 분야에서는 차

96) 대기오염물질은 연소 효율에, 온실가스는 연료 연소량에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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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배출허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전환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정상 운행이 가

능한 장비라도 상대적 배출 수준을 고려해 선제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하역장비 또한 운행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엔진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 경유 장비를 전략적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 건설기계, 항공기취급업 장비 등은 장비 제작연도나 국내외 비도로 

엔진 규제 등급 등을 활용하고 있다.97) 하역장비의 경우 경유 장비가 우선 

전환 대상이므로 엔진 규제 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미국이나 유

럽의 비도로 엔진 규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활

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국내 하역장비 배출허용기준도 미국의 

비도로 엔진 규제 등급과 유사하여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98) 

그러므로 일정 등급 이하 엔진(예: Tier-2 이하)을 탑재한 장비를 조기폐차 

권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 장비 전환 시 비용을 지원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국내 하역장비 현

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97) 노후 농기계의 경우 2012.12.31.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 건설기계의 경우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과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

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것), 항공기취급업 장비의 경우 2006년 이전 제작된 장비 

등으로 조기폐차 대상을 정하고 있음(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검색일: 2025.11.27.), 기

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검색일:2025.9.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98) 국내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의 경우 미국의 비도로 장비 엔진 규제 틀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이전 제작 장비의 경우 미국 비도로 장비 엔진 규제 Tier 1-2 수준과 유사하며, 2020년 이후 

제작 장비의 경우 미국 비도로 장비 엔진 규제 Tier 4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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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MRV) 체계 구축

1)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출량

을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하역

장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통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각 주체별 산정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정책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역장

비 온실가스 관리의 출발점은 산정방식의 표준화와 상호호환성 확보에 있

다. 따라서 모든 주체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차원의 행정지도 형태로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배출량 산정 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

무지침이자, 국가·항만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관리 기반이 되는 표

준 문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

인」에는 산정대상 및 적용범위, 산정대상 온실가스, 산정 절차 및 기준, 배

출계수 선정, 활동자료 선정, 품질보증 및 데이터 관리 기준 등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해야 하며, 국제기준과 국내 표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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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목적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의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확보

산정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 제공

기본원칙
가능한 한 활동자료 기반의 정밀 산정(IPCC 가이드라인 Tier 3 수준)을 지향하

되, 산정대상 온실가스 특성, 데이터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대상
하역장비 관리자 및 항만당국

국외 항만, 기타 항만 이해관계자도 참조 기준으로 활용 가능

주요 내용

산정대상 및 적용범위

산정대상 온실가스

산정기준

배출계수 선정

활동자료 선정

품질보증 및 데이터 관리 기준

자료: 저자 작성

<표 4-1>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구성(안)

한편, 하역장비 온실가스 관리체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활동자료 기반

의 정밀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역장비 온실가

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서는 IPCC 가이드라인의 접근방식(Tier 

1-3)을 모두 제시하되, 가능한 Tier 3 수준의 정밀 산정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역장비는 항만 운영 특성상 세부 활동자료 확보가 용이

하며, 같은 장비군이라도 에너지원, 엔진 등급, 엔진 출력 등에 따라 배출 

특성의 편차가 크다. 특히, 산정대상 온실가스 중 CH4와 N2O는 배출 비중

은 작지만 엔진 등급(Stage I~V)이 높을수록 배출이 감소하므로, 가능한 

상위 Tier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PCC, 2006; EMEP/EEA, 2023). 

따라서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은 Tier 3 수준의 산

정을 기본으로 권고하되,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Tier 2 또는 

Tier 1 방식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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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정대상 및 적용범위는 배출량 산정의 책임

소재와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산정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산정 주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역장비는 소유자와 운영자가 상이한 경

우가 있으므로 산정주체 결정기준과 장비별 산정대상 포함 기준을 가이드

라인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PA, Ports Austrailia, IGEF-UNDP- 

IMO GloMEEP Project & IAPH 등 국외 주요 항만 인벤토리 및 탄소배

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서도 항만의 배출원에 대해 운영통제권을 기준으로 

산정주체를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GHG Protocol 

및 IPCC(2006)의 조직경계 설정 원칙과도 일치한다. 

한편, 하역장비의 배출량 산정시에는 경유, 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

른 직접배출뿐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즉 구입전력 사용에 따

른 간접배출도 포함해야 한다.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의 목적은 각 장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하역장비에 사용되

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배출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 전체 통계작성

을 위해 중복산정을 방지하고자 전력 생산에 의한 배출을 별도99)로 계상하

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달리,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은 실질적인 하

역장비의 배출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료연소

에 따른 직접배출과 함께 구입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100)도 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배출량 산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료연소 부문의 산정 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도 이동

99) 에너지-A. 연료 연소-1. 에너지산업-a. 공공전기 및 열 생산, 자료: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100) 단, 자체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력 생산에 따른 배출량을 별도 산정하여야 

하며, 이 때 화석연료 발전분은 직접배출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비연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은 배출

량 0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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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비도로)와 구입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시 동일한 3종의 온실가

스를 보고 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 또한 그러하다. 그

러므로 하역장비의 배출량 산정 대상 역시 CO2, CH4, N2O 세 가지 물질

을 산정 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각 산정된 세 가지 

물질은 최종적으로 CO2 환산량(CO2eq)으로 통합하여 표기할 수 있다.

배출량 산정기준은 가이드라인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산정주체가 일관

된 방식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각 변수의 정의와 적용 단위를 명

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PCC 가이드라인(2006)

의 기본 산정식을 공통틀로 하되, 활동자료 정밀도에 따라 Tier 1-3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각 Tier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가 있다. EMEP/EEA(2023)와 EPA(2022) 역시 IPCC 기본식을 바탕으로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변수 체계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

다. 다만, 두 기관의 산정기준은 Tier 구성과 보정계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EMEP/EEA(2023)는 Tier 1-3 수준의 산정식을 모두 제시하면서,101) 

Tier 3 방식에서 엔진 노후 보정을 주요 변수로 포함하여 노후 장비의 배

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EPA(2022)는 Tier 3 수준 

산정식을 기본으로 제시하며 엔진 노후 보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

내 하역장비는 노후장비 비중이 높고, 장비 노후도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가이드라인에는 

EMEP/EEA(2023)의 산정체계를 참고하여 산정기준을 제시되는 방식이 바

람직해 보인다.

101) 참고로 EEA는 비도로 장비(Non-Road Mobile Machinery, NRMM) 배출량 산정방식을 Tier 1-3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하역장비는 이 비도로 장비 범주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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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MEP/EEA
(2023)

비도로 장비당 배출량 산정식(기본 구조)

 

Tier 1  ∑×
Tier 2  ∑∑×
Tier 3

 ××× ××
N=장비당 엔진수, HRS=연간 사용시간, P=엔진 출력(kW), 

DFA=열화계수 보정값(엔진 노후 보정), LFA=부하율 보정
값, EF=배출계수(g/kWh)

EPA(2022)

하역장비당 배출량 산정식(기본 구조)

 

 ×××
 E=배출량, P=엔진 정격출력(hp), LF=엔진 부하율(%), A=가동시간(h), 

EF=배출계수(g/hp·h)

자료: EMEP/EEA(2023), p. 21, p. 28, pp. 34-35, EPA(2022), p. 8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2> 주요 가이드라인별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한편, 산정식의 주요 변수인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는 배출량 산정의 정밀

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기준이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참고하면, 

EMEP/EEA(2023)는 비도로 장비 배출계수를 연료 유형, 섹터, 엔진 기술

단계, 엔진 출력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표로 제공한다.102) 이러한 세

분화된 체계를 통해 동일한 야드 트랙터라도 150kW-경유-Stage II 장비

와 185kW-경유-Stage V 장비에 서로 다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보다 정

확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CO2는 Tier 2, 

CH4와 N2O는 Tier 3까지 배출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EPA(2022) 역시 하

역장비 배출계수를 연료 유형, 섹터,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배출계수를 구

분하여 제공한다. 두 기관 모두 실제 장비 운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배출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도로수송 부문은 CO2, 

102) Tier 2는 연료 유형-장비 부문-엔진 기술단계를, Tier 3은 연료 유형-엔진 출력-엔진 기술단계를 기준

으로 배출계수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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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 N2O 모두 Tier 3 수준의 배출계수를 차량 유형, 연료 유형별로 제공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량 주행행태를 반영한 미시적 배출계수 고도화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103)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 Tier

별로 적용가능한 연료 유형, 섹터, 엔진 기술단계, 엔진 출력 등을 기준으

로 세분화된 별도 배출계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국내에는 하역

장비용 배출계수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단기적으로는 EMEP/EEA(2023)

의 비도로 장비 계수를 기본 참조값으로 제시하되, 국내 하역장비 특성을 

고려한 보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하역장비 특성을 

고려한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여건

을 고려한 Tier 3 수준의 정밀 산정과 장비군별 감축 잠재량 파악 및 국제 

보고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EMEP/EEA(2023), p. 38.

<그림 4-2> 비도로 이동기계(경유)의 엔진 출력, 기술 단계에 따른 배출계수 테이블 (Tier 3)

103) 김대진 외(2024),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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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동자료 수집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EPA의 「Clean Ports 

Program 활동 데이터 수집 가이드」와 일본의 항만 온실가스 산정 매뉴얼

을 벤치마킹하여, 필수로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와 선택적으로 수집이 가능

한 데이터의 2단계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필수 항목은 모든 운영사가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최소 요건으로, ① 장비 기본정보(장비 ID, 유형, 엔진 

제원), ② Tier 3 핵심 데이터(연료·전력 소비량, 총 가동시간, 작업량/TEU)를 

포함한다. 선택 항목은 운영 효율성 지표로서 평균 부하율(Load Factor), 

개별 충전 세션별 에너지량 등이다.

변수명 설명 측정 단위 권장 수집 주기 산정식 활용

장비 ID 고유 식별 코드 - 변경 시 업데이트 기본 식별 정보

장비 유형 QC, YT, RTG 등 - 변경 시 업데이트
장비별 맞춤 산정 

모델 선택

연료/동력원 
유형

경유, LNG, 전기 등 - 변경 시 업데이트 적용 배출계수 결정

에너지 소비 데이터

연료 소비량 특정 기간 동안 소비된 연료량 L, kg, m³ 실시간~시간 단위 Tier 1 모형 검증

전력 소비량 특정 기간 동안 소비된 전력량 kWh 실시간~시간 단위 Tier 1 모형 검증

운영 활동 데이터

총 운영 시간 엔진/모터 가동 총 시간
시간(hr), 
분(min)

일 단위, 작업 단위 Tier 3 모형 활용

작업 시간 실제 부하가 걸린 작업 시간
시간(hr), 
분(min)

실시간~작업 단위 Tier 3 모형 활용

공회전 시간
작업 없이 엔진/모터만 가동 

시간
시간(hr), 
분(min)

실시간~작업 단위 Tier 3 모형 활용

주행 거리 장비 수평 이동 총 거리 km, m 실시간~작업 단위 Tier 3 모형 활용

작업 부하율 정격 용량 대비 사용 부하 비율 % 실시간~작업 단위 보정 계수(LF) 결정

처리 물동량 처리한 화물량
TEU, Box, 

ton
작업~일 단위 배출 원단위 계산

엔진 RPM 엔진 회전 속도 RPM 실시간~초 단위 엔진 부하 상태 판단

자료: 저자 작성

<표 4-3> 하역장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집 활동자료 수집 범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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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데이터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배

출량 산정은 결국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달려 있으므로, 수집–처리–보
고 전 과정에서 일관된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활동자

료의 범위·단위·형식 등과 표준화된 보정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해주어

야 한다. 또한 모든 자료를 전수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통계적 신뢰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샘플링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러한 QA/QC 절차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면, 운영사별 

편차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국제 보고·검증 체계와의 

정합성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연

계된 표준 배출량 산정 도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EPA는 MOVES를 활용하여 하역장비의 배출량을 일관된 방식으로 산정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항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연계된 전용 

Excel 툴을 제공하여 운영 현장에서의 계산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도구 제공은 배출량 산정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정의 일관성을 확

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정 도구는 국가가 보유한 하역장비 등록정보를 기본 데이터셋으로 활용

하여, 산정 주체는 활동자료만 입력하여 반복 입력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Tier 3 방식을 적용하되, 모든 운영사

가 모든 장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정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데이터 확보가 제한적인 경우는 Tier 1-2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혼합형 구조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주체별 데이터 편차를 반

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Tier 3 중심 산정체계로 유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Excel 기반 산정 도구와 같이, 장비 교체나 

효율 개선 조치 전후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What-if 분석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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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하여 정책 효과나 투자 성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사용자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실무자를 대상 교육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2) 국가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국가 차원에서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장비 단위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는 신뢰성 있는 하역장비 활동자료 데이터를 수집·산정·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권 내에서는 

운영사 등 하역장비 소유·운영자에게 개별 장비의 세부 활동자료나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먼저 

운영사 등은 이미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사용량신고, 항만공사 자체 요구자

료, 배출권 명세서 등 다양한 경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추가적인 

데이터 보고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데이터 제출이 기업의 실

질적 이익으로 환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일부 하역장비 소유·운영자는 장비 단위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정책 수용성이 낮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보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공유할 유인

이 거의 없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터미널 운영 최적화 등을 위해 활용되

며 외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장비 운행정보는 

기업 운영전략, 항만 생산성 등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민감정보로 해

석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공유에 대한 보안적 부담도 크다. 즉, 민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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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위험·비용 부담은 큰 반면, 편익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

강제적인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단지 통

계 작성만을 위해 장비 단위 데이터 수집·보고 체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

제 부담 대비 공익적 편익이 낮다고 판단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국가 온실가스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항만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교화, 하역장비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수단 

효과 검증체계 구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이다. 즉, 하역장비 인

벤토리는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명확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민간 영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이터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관

련 데이터를 확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하역장비 인벤토리 구축은 ‘민간이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국가가 비용을 들여 확보하는 관점’의 지원·협력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이에 인벤토리 구축의 첫 단계로 하역

장비의 활동자료와 배출량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MRV 인프

라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하역장비의 연료 사용량, 가동

시간, 주행거리 등의 활동자료를 자동으로 계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출량

을 산정·검증·보고할 수 있는 계측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디지털 MRV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뢰성 있는 장비 단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하역

장비 소유·운영자는 별도 보고 부담 없이 장비 효율 관리, ESG 경영, 탄소

규제 대응 등 측면에서 실질적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의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과 같이 정부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을 지원한 선행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

며, 이를 통해 하역장비 부문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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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벤토리 구축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MRV 인프라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HEMS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EMS는 이미 하역장비

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인벤토리 모

듈’을 추가 구축하여 하역장비 활동자료 및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저

장·분석하는 기능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는 

HEMS를 통해 자동 집계되고, 하역장비 소유·운영자는 시스템을 통해 내

부관리용 리포트나 ESG·탄소규제 대응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

며, 정부는 인벤토리 구축, 현황 모니터링, 통계지표 생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민·관 모두가 실질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

로 모듈을 설계하여 지원사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 민감도를 고려하여 HEMS 운영체계와 동일하게 개별 장비 

또는 운영사 수준의 데이터는 외부에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대

신 EG-TIPS, KOTEMS와 같이 정제·가공된 통계지표만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공적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렇게 축적되는 데이터는 단순히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 그치지 않고, 항만 운영지표, 에너지 통계 등 다양한 국가 통계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장비별 배출계수 산정, 에너지 수요 예측, 배출규제 기

준 마련 등 항만정책 전반의 기초자료로 확장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역장비 인벤토리는 단순한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넘어 항만운영 효율화, 

에너지 관리 등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국가 기반 데이터 인프라로서 

활용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HEMS는 안전 분야를 넘어 환경, 운영 데이터

까지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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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EMS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 시스템(검색일: 2025.9.8.)

<그림 4-3> KOTEMS의 도로부문 배출통계 제공 예시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하역장비 인벤토리는 항만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

장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되, HEMS의 기존 기능과 신규 인벤토리 기

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HEMS는 시설장비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운영은 장

비 관리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 판단된다. 다만, 인벤토리 모듈과 

관련된 기능은 항만 온실가스 인벤토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는 항만 분야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역장비 인벤토리 작성 관련 기능

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제도적·운영적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 구조는 국토교통부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KOTEMS를 운행하는 체

계와도 유사하며, 하역장비 역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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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축이행관리체계 마련

1)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전기화가 본격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기술 확

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운용 과

정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기화를 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 제약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항만에서는 에너지 최적 이용이 중요한 감축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장비 단위 에너지 효율 향상 조치로는 회생제동 기술을 들 수 

있다. 회생제동 기술은 하역장비 작업시 발생하는 운동·위치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원리로, 항만 내 크레인 장비에서도 일정 

수준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진 기술이다. 부산항은 이미 2013년에 

회생전력을 활용하는 크레인을 도입, 전기에너지를 30% 가량 절감하는 성

과를 낸 바 있다.104) 참고로 당시에는 정전 대비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에너지 절감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105) 

한편,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회수 기능을 넘어 AI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제동 강도와 관성 주행 여부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에너

지 회수 효율을 최적화하는 등 기술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이러

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하역장비 분야에서도 항만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크레인 장비는 더 높은 회수율 확보와 비용 저감을, 

전기 이송장비는 주행 패턴에 최적화된 회생재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104) 노해리(2024.7.18.)(검색일: 2025.9.10.)

105) 오수희(2013.6.28.)(검색일: 20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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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성인(2024.4.29.)(검색일: 2025.9.10.)

<그림 4-4> 회생제동 기술을 통한 전기에너지 생산 방식(전기차)

한편, 장비 단위의 효율 향상만으로는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는 바 터

미널 운영 차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운영 과정의 에너

지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이하 EMS)으로, 타 산업분야에서는 이미 보편화

된 기술이다. 공장(Factory EMS), 건물(BEMS), 가정(Home EMS) 등 분

야에서는 각 분야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개발, 보급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에너지 소비 예측, 피크 부하 관리 등을 통해 상당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하역장비는 터미널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다양한 장비들이 유기적으

로 연계 운영되므로, 터미널 전체를 아우르는 ‘항만 에너지관리시스템(가칭 

PEMS; Port EMS)’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하역장비

들의 실시간 에너지 소비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작업 스케줄과 연계한 전

력 피크 예측 및 분산, 장비 간 에너지 최적 배분 등을 구현한다면 하역장

비뿐 아니라 터미널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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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과 확산은 민간 자율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기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을 

보면 정부에서도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확

인되는데,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의 육성·촉진·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련 연

구기반 조성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역장비의 에너지 효율화, 운영 효율화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

발 및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기술에 대한 보급지원 사례는 다수 추진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력 수요관리 차원

에서 ‘항만크레인 회생제동장치 효율향상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선박이

나 자동차,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효율화 개조 지원사업, 엔진교체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시

스템 보급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10,000㎡ 이

상 건축물 신축·증축 시 BEMS 설치가 의무화되었고,106) 한국에너지공단

은 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역장비 분야에서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실증·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재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조성된 기후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제70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은 탄소저감 기술개발 및 보급, 감축사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으므로, 하역장비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재

정적 기반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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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2019.01.03)(검색일: 2025.9.10.)

<그림 4-5> 2019년 항만크레인 회생제동장치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5.3.24.)(검색일: 2025.9.10.), p. 2.

<그림 4-6>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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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항만의 전기화가 본격화되면 전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에너지 효율

화 기술 보급의 가장 큰 이점은 항만의 전력 인프라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즉, 외부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전

력 수급 체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운영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는 결국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는 곧 

전력 사용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전기화 전환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2) 항만 터미널 탄소중립 인증제(가칭) 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항만 터미널의 친환경 노력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증의 평가 체계 안에서 

항만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적용 정도를 측정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항만 터미널 탄소중립 인증제(가칭)’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야 부문

제7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
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생략)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11. (생략)

자료: 탄소중립기본법(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시행)

<표 4-4>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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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터미널 탄소중립 인증제(가칭)’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인증의 주체

가 될 해양수산부와 연구기관, 업계가 함께 인증 기준과 평가 체계 및 평가 

방법론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친환경 하역장비의 도입률 등의 정량지표와 탄소중립 관

련 경영전략 수립 여부 등의 정성지표를 병행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 CNP 인증 및 중국의 녹색항만 평가 항목들을 참고하여 항만 하역장

비의 전기·신재생에너지 동력 방식 도입, 에너지 회생제동 기술 적용 실적 

등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항만 터미널의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국내 항만의 경우 이미 하역장비 동력원이 경유에서 LNG 

및 전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평가항목은 현실성과 실효성

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 인증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인증 수

준을 등급별로 측정하는 것이 터미널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등급이 

높은 항만 터미널을 우수사례로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증제 도입 취지와 평가 기준에 대해 터

미널 운영사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업계의 합의와 참여 의지를 확보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련된 인증 평가 기준을 일부 터미널을 대상

으로 시범 적용한 후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정식 운용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단계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CNP 인증 역시 2022년부터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평가 방법, 지표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및 시범실시 기간을 거쳤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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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22년 6월 28일 제1차 검토회 개최

2022년 8월 30일, 9월 30일 제1~2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2022년 12월 7일 제2차 검토회 개최

2023년 1월 19일, 3월 2일 제3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제3차 검토회 개최

2023년 3월 30일  CNP 인증 제도(안) 수립

2023년 11월~ 시범실시

2024년 3월 5일, 3월 22일 제4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제4차 검토회 개최

2024년 9월 9일, 9월 25일 제5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제5차 검토회 개최

2024년 10월~ 추가 시범실시

2025년 2월 3일, 3월 4일 제6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제6차 검토회 개최

2025년 3월 21일  CNP 인증 제도 최종안 발표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CNP 인증(컨테이너 터미널) 제도 설명회 자료(검색일: 2025.9.8.)

<표 4-5> 일본 CNP 인증 제도 시행 연혁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 전담조직 구성

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항만국에서 별도의 CNP 추진팀을 

설립하여 평가를 총괄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는 각 지방청 개발국이나 정

비국에서 받고 있다. 중국의 녹생항만 평가 인증의 경우에는 중국항만협회

가 평가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유사 제도로 볼 수 

있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가 총괄하나,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신청업무의 접수 및 심사단의 구성, 결과 

보고, 홍보 등을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107)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도 ‘항만 터미널 탄소중립 인증제(가칭)’ 시행 시, 관련 업무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협회에 위임하여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는 방안 역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07) 지정 대행기관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7 및 

국토교통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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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항만법」에는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의 조항이 존재하므로, 동 조항에 추가적인 항목을 신설

하여 ‘항만 터미널 탄소중립 인증제(가칭)’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인증제도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와 같이 ｢항만법｣ 하위 행정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증 평가항목과 절차,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

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물류정책기본법｣ 하위 행정규칙으로 제정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요령｣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정부에서는 인증 결과를 탄소중립 항만 추진 정책 

평가 및 터미널 지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하역장비 전환 실적을 

인증 평가에 포함하여 이를 현재 시행 중인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

업’ 등과 같은 친환경 장비 전환사업과 연계해 인증을 획득한 터미널은 해

당 사업 참여 시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인증제

의 활성화와 터미널의 친환경 장비 전환을 한층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인증을 획득한 터미널 운영사에 대해 터미널 운영 계약

(또는 갱신) 시의 가산점 부여,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한 융자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운영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는 인증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항만분야의 국가 탄소중립 전략 이행 상

황을 점검하는 지표로 삼고, 한국형 인증을 획득한 터미널을 국제 친환경 

항만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APEC ‘녹색항만 어워드(Green Port Award 

System, GPAS)’ 등 국제 인증에도 도전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터미널 운영사의 경우, 인증을 획득한 후 이를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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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정부가 공인한 인증은 해당 터미널의 친환경 성과를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이므로 화주, 선사, 투자자 등에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터미널은 고객 입장에서 

공급망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하므로 고객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터미널 운영사 내부적으로도 인증 기준을 지속적인 경

영개선 목표로 삼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운영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항만의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도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선사의 경우, 선박 기항지를 선택

할 때 해당 터미널의 인증 획득 여부를 고려하여 ‘저탄소 해운 루트’를 최

적화할 수 있고, 제조·유통기업들은 인증받은 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자사 

물류의 Scope 3 배출량 감축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항만 하역장비 

제조사나 에너지 관련 기업 등 관련 산업계도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신기

술 시장이 확대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축기술·시장정보 DB 구축

하역장비 배출량 파악부터 실제 감축, 이행 관리까지는 인적 역량 확보

부터 비용 투자까지 상당한 자원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기 비용 부

담과 더불어 다양한 감축 기술 중 어떤 것이 실제로 투자 대비 효과를 보장

할 수 있을지, 터미널 운영 여건상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

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한철환(2024)108)은 탈탄소 기술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은 적

절한 기술 선택과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축 성과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실행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

108) 한철환(2024),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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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하역장비 분야는 장비별 감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기술, 관련 기

술, 서비스 제공업체 현황, 기술별 감축효과 등 시장, 기술 정보 기반이 충

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즉, 어떤 장비에 어떤 감축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술 적용 시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운영사는 

장비 전환이나 효율화 투자를 검토하더라도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간 총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에너지 진단’

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진단 결과는 EG-TIPS의 감축활동 DB에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사업(검색일: 2025.11.13.)

<그림 4-7> EG-TIPS의 감축활동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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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운영사들은 에너지다소비업자에 해당하지만 에너지 진단 대상에서는 제외

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항만 부문은 감축 기술 발굴을 위한 체계

적 정보 제공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역장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주도로 감축기술 

및 시장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장비 종류별로 적용 가능한 절감기술,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현황, 감축효

과, 투자비·회수기간 등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공한다면 운

영사는 장비 전환이나 효율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 기반 구축은 직접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아도 하역장비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국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 기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EPA는 홈페이지에 하역장비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옵션, 관련 기술자료, 

실제 적용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CARB는 하역장비 기술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하역장비에 적용가능한 감축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DB는 터미널별 여건에 맞는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

용될 수 있다. 특히 감축 효과,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에 대한 실질적 정보

는 운영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근거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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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RB(2025)(검색일: 2025.11.13.) B-23, B-28, B-32.

<그림 4-8> CARB 보고서에 제시된 상용화된 무공해 하역장비 리스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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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화 로드맵

본 연구에서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방안들에 대하여 하역장비의 ‘장비관리기준 강화’, ‘배출량 산

정, 보고, 검증 체계 구축’, ‘감축이행관리체계 마련’이라는 3개 축을 중심

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각 과제는 추진 난이도와 정책 여건, 추진 시급

성을 고려하여 단기(2027년 내) 및 중장기(2028년 이후) 단계로 구분하였

으며,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장비 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반을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장비 등록 정보를 다각화하

고 배출량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은 향후 모든 온실가스 관련 정책의 

전제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감축기술·시

장정보 DB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하역장비 소유·운영자의 본격

적인 투자가 이행되기 전, 어떤 기술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 감축효과가 예

상되는지를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배출관리와 장비 전환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노후 경유 장비 조기폐차 유

인 제도와 같은 조치는 중장기 단계에서 본격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만, 이러한 조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사기준, 노후장비 기준에 대한 검

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량 산정가이드라인의 경우 단기에 정립한 

절차에 더해,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는 것

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에

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하역장비 탄소중립 인증제(가칙) 도입 

등은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 수준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이 축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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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였다.

구분 정책방안 추진 내용 및 목적 관련주체
이행 시기

단기 중장기

장비관리
기준 강화

하역장비 
등록정보 

확대

장비 등록 시 연료유형, 엔진정보 등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원 정보를 추
가로 확보하여 관리정보 정밀화

해양수산부 ●

노후 경유  
장비 관리 

강화

배출가스(대기오염물질) 정기검사 
도입을 통한 운행 단계의 배출 관리 
추진

정기검사, 엔진 규제 등급 등을 활용
한 노후 경유 장비 조기폐차 유도 근
거 마련

해양수산부, 
검사기관

●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체계 
구축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항만별·장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 일관성 확보를 위한 하역장비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표준화

해양수산부 ● ●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개별 장비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계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항만협회
●

감축이행
관리체계 

마련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운영최적화 등 기
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하역장비 에
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

해양수산부,

KIMST
●

하역장비 
탄소중립 
인증제(가
칭) 도입

자발적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해 감축
성과가 확인된 장비를 인증하고,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

감축기술·
시장정보 
DB 구축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및 시장 정보를 DB로 제공하여 자발
적 투자 촉진 유도

해양수산부 ● ●

주: 단기는 2년 이내, 중장기는 3년 이상으로 설정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6>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과제별 이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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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관리체계 정비에 따른 정책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역장비 

감축정책이 ‘사업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동안 

하역장비 감축정책은 전기 장비 전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

비 전반의 배출 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하였다. 하역장비 관리체계 정비는 특정 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출 현황 파악-이행 점검-환류로 이어지는 행정적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상시적으로 운영·관리되는 형태로 전환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항만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관리·감축 이행 기반이 강화되어 국가 

감축목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역장비는 항만 내 온실가스 

배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체계에 온실가스 관리가 포함되면 

장비 단위의 배출 현황 파악과 감축 이행 여부 점검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안정적

인 감축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하역장비 감축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밀성이 제고된다. 현재와 

같이 관리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대상 장비, 적용 시점, 감축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현재 장비별 온실가스 배출 수준과 배출 특성이 체계적으로 파악되면 중장

기 감축목표 설정, 우선관리대상 선정, 지원 기준 마련 등 정책 설계의 정



166

밀도가 높아지고, 정책 이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도 개선될 수 

있다.

넷째, 항만 부문 온실가스 정책 설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 하역장비 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축적되는 운영 경험들

은 향후 항만 내 다른 배출원을 대상 감축정책 기반을 마련할 때 참고 근거

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장비 관리체계를 통해 파악된 에너지 사용 및 배

출 특성 정보들은 항만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 시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관리체계 정비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

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정책 리스크와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

다.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장비별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가 축

적되면 감축정책은 추정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

이터에 기반해 설계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규제나 비효율적 투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내 항만의 친환경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하역

장비 단위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확립은 국제 선사나 화주의 ESG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항만은 친환

경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국제 해운·물류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감축 투자가 운영 성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감축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하역장비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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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성과 관리가 가능해지면 감축 활동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인정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이는 운영비용 절감, 감축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연계, 친환경 운영 역량에 대한 인증 등과 결합되어 운영사 입장에서 감축 

투자가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실질적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장기적으로 운영사 중심의 지속적인 

감축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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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1. 하역장비 온실가스 관리체계 정비 시급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으며, 이에 따라 항만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 중요성이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항만 부

문의 탄소중립 목표가 공식화되면서 항만 내 주요 배출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역장비는 항만 운

영주체의 직접적 관리가 가능하고, 항만 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으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발자국 관리나 물동량과의 탈동조화 전략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하역장비 관리체계는 안전성 확보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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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또한 현재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주로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

리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비 등록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관리에 필요

한 기초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기 않고 있으며, 운행 단계에서는 장비별 배

출량을 산정하거나 실제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고배출 장비를 식별할 수 있

는 기준과 절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노후 경유 장

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큰 장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거나 전환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관리수단이 부족하다. 이처럼 현

행 관리체계 하에서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파악하거나 감축

정책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며, 효과적인 감축 이행을 추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항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하역장비를 온실가스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하역장비 관리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파악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역장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사업과 같은 단편적 감축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장비의 감축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항만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2. 주요국 및 타 부문은 온실가스 관리 기반 강화 중

최근 주요국들은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장비 전동화와 

같은 단일 기술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인벤토리 구축, 기준·도구 제공, 인증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확장하고 있다. 

즉, 하역장비 관리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감축 이

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정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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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CARB는 대기오염물질 기반의 경유 하역장비 운행규제

를 넘어 무공해 장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

편, 친환경 장비 전환 지원사업,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및 산정 도구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는 장비 전동화와 더불어 고효율 장비 도입,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디

지털 기반 운영 최적화 등 운영적 조치를 관리전략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

으며, 일본은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마련, 산정 도구 제

공, 탄소중립항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건물·산업·수송 등 부문에서도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관리 기반이 정비되고 있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 절감

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성과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관

리와 감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인정하는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

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송 부문은 건설기계, 화물차 등의 운행 

단계 배출의 정기적 모니터링(대기오염물질 대상), 온실가스 고배출 차량의 

조기폐차 유도, 친환경 전환 지원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 관리 등 다양한 

관리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특정 기술적 조치만으로 해

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하역장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장비 

관리주기 동안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역장비 관리체계 정비를 추

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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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필요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록-운행-

폐기에 이르는 하역장비 관리주기 전반에서 배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비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 이는 하역장비 관리체계가 기존의 안

전·대기오염물질 중심에서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그 

틀을 보완·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장비 관리주기별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관리 기

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등록 단계에서는 동력원 유형, 엔진 또는 모터 

특성 등 온실가스 배출 특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 단계에서는 엔진의 주기적 성능 점검을 통해 배출 성능 변화를 모니

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큰 노후 경유 장비부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여 고배출 장비가 장기간 운행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하역장비 배출량을 측정,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관성 있는 

배출량 산정을 위한 표준화된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비·항만 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감축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

다. 또한 하역장비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장비 단위 온실가스 통계를 확보

하고, 이를 다양한 통계 지표로 확장하여 정책적·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축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유인 구조를 마련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적·운영적 조치를 위한 다양한 감축기술 개

발과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터미널 단위

의 감축 성과를 인정하는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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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 및 시장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사의 자발적·지속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감축이 사업 중심 접근을 넘어, 관리·이

행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정착될 수 있다.

제2절 정책제언

1. 하역장비 등록대장 서식 개정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 등록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동기 관련 기초 제원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하역장비 등록은 주로 HEMS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등록절차의 디지털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여 데이터 정확성과 활

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자유 입력(오픈 문항) 방식은 

단위 불일치, 오기입, 숫자자리 오류 등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데

이터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입력 항목은 가

능한 객관식(선택형)으로 제공하여 단위 불일치나 입력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료 유형은 ‘경유·LNG·전기·수소·기타’ 등 선택형 객관

식 문항을 활용하고, 엔진 또는 모터 출력(HP 또는 kW), 회전수(RPM), 엔

진 배기량(cc), 모터 정격 전압(V) 등 수치 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하면 

선택형 또는 범위형 객관식 문항을 도입하여 단순 입력오류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주관식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허용 

가능한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자동으로 오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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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입력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서식 개선은 장비의 제원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장비 전환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이터 기반 관리체계의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입력항목의 표

준화는 운영사별 보고 기준 차이를 줄여 통계의 신뢰성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운행 장비 배출가스 관리·노후 경유 장비 전환 촉진 근거 마련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배출 기여도가 

높은 경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장비가 

사용되는 과정에서의 배출 성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노후·

고배출 장비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① 장비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준 마련, ② 노후 하역장비 조기폐차 

권고 근거 마련, ③ 조기폐차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운행 단계의 배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경유 하역장비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엔진 성능이 저하되면 연료 효율 악화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 대기오염물

질 규제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새

로 도입하는 것이 직접적인 수단일 수 있으나, 이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

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실행 가

능성과 관리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역장비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항만대기질법」은 장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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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을 통해 건설기계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실

사용 단계의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경유 장비는 연식, 정비 상태, 작업 강

도 등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역장비 또한 「항만대기질법」

과 「항만법」 개정을 통해 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성능 저하를 주기적

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에 배출가스 검사 관련 항목을 보

완하여 검사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정(안)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
여야 한다.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항만사업자는 「항만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하역장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하
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
는 하역장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하역장비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1> 항만대기질법 개정(안)-하역장비 배출가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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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
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
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
으로 하는 검사

4.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
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
으로 하는 검사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하역
장비의 정기검사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자료: 저자 작성

<표 5-2> 항만법 개정(안)-하역장비 정기검사

이와 함께 노후 경유 하역장비의 조속한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해 <표 

5-3>, <표 5-4>와 같이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항만대기질법」상 배출허용기준과 정기검사 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 장비 운행 제약이 없다. 하지만 노후 경유 장비는 온실가스 감축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운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

정 엔진 규제 등급 이하 엔진을 탑재한 장비를 조기폐차 권고 대상으로 설

정하여 노후 경유 장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

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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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00조(노후·고배출 하역장비의 운행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하역장비의 소유자에게 조
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보급, 전환을 촉진하기 위
하여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하역장비를 조기 폐차를 이행하는 항만사업자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3> 항만대기질법 개정(안)-노후·고배출 하역장비의 운행관리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00조(조기폐차 대상 하역장비) 법 제0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하역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역장비
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
하여 등록된 하역장비

2. 「항만법」 제3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하역장비

3. 「항만대기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부
합하는 하역장비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 하역장비

자료: 저자 작성

<표 5-4>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조기폐차 대상 하역장비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정비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하역장비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의 도로 이동

연소 부문의 산정방식을 준용하거나 미국 EPA의 ‘항만 배출 온실가스 인

벤토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역장

비는 자동차와는 작업부하, 가동시간, 운행패턴 등 운행 특성이 상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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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동연소 부문 산정방식으로는 실제 배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 EPA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국내 운행환경, 연료특성 등

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표준화된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주도로 행정지침 수준의 「하역장비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범항만 운영 등을 통해 그 적

정성을 검증한 뒤 국가 산정체계로 정립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지침

에는 산정식, 산정 시 활용될 활동자료 정의 및 범위, 데이터 품질 기준, 

배출계수 등 산정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배출계수의 경우 하역장비 특성을 고려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

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도로 이동연소 부문의 경우 CO2, CH4, 

N2O 배출계수가 모두 존재하지만, 하역장비 부문은 국가 배출계수가 부재

하여 세계 평균치인 기본 배출계수나 미국 EPA의 배출계수를 활용해야 하

는 실정이다. 특히 CH4와 N2O는 엔진 기술수준에 따라 배출 특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하역장비 에너지원, 운행 특성 등을 고려한 국가 고

유 배출계수의 확보를 개발·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계수 개발은 초

기 단계에는 국제 주요 가이드라인의 계수를 참고하되, 국내 운행 환경 특

성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에는 주요 항만의 하역장비를 대상으로 실측을 통해 조사하여 국가 고유 

배출계수 3종을 도출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국가 고

유 배출계수가 개발되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공식 국가계수

로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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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p. 7.

<그림 5-1> 국가 온실가스 배출, 흡수계수 개발-공표-활용 체계

4.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현재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

표)에 따라 매년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를 수행

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건물부문 역시 

「녹색건축법」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의 경우 「지속가능교통법」 제7

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

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처럼 타 부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배출 현

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 통계 및 인벤토리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서는 온실가스 통계와 관련한 조항은 부재하며, 온실

가스 관련 내용을 담은 제30조는 항만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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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고를 규정하는 선언적 조항에 머물러 있다. 그로 인해 항만 부문 온실

가스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제36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 부문을 포함

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항

만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새로운 의무 제출 규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보다는, 

통계 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록하는 계정으로, 작성 대상

의 배출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효과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항만 전체 단위로 

그치기 보다는, 하역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병행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만법」 제30조를 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작성 단위를 항만과 

하역장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항만 부문 국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하역장비 온

실가스 감축정책의 설계와 이행 점검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현행 개정(안)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② (생략)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 단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5> 항만법 개정(안)-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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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 확대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감축기

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하역장비는 시장 규

모가 제한적이고 야드 트랙터와 같은 이송장비를 제외하고, 크레인류는 일

반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주문제작 형태로 공급된다. 또한 고출력·

연속운전 등의 작업특성으로 인해 자동차나 건설기계, 농기계 등과는 다른 

기술적 요구가 존재한다. 아울러 감축기술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부담은 터미널 운영사에 집중되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민간 기업이 주도

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추진하기 어렵고 기술 확산 속도 또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주도로 차세대 저탄소·무탄소 엔진 기술, 회생제동 

기술,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장비 운영 최적화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기

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00조(온실가스 통계 작성 단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통계 
작성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

2. 하역장비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
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6>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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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50년 항만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 하역

장비 감축 기술은 관련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여 핵심 기술 확보부터 실증 

및 보급사업까지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보급 시에는 「탄소

중립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기존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관련 

재원을 활용, 해양수산부–운영사 간 매칭펀드 형태로 보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민관 공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내 항만에서 축적

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항만 시장으로 확산하여 관련 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적 대응체계 마련

하역장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 장비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LNG는 경유 대비 CO2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적 우위가 존재

한다. 하지만 전기 장비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특히 메탄슬립

(Methane slip) 문제로 인해 장기적 탈탄소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LNG 장비는 최종적으로 전환 대상이라는 점에서 경유

장비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환의 우선순위와 속도는 경유 장비의 

후순위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하역장비의 에너지 전환 촉진은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기존 연

료 인프라, 감가상각 잔존가치 등 복합적 문제를 수반한다. 항만 내 LNG 

장비는 도입 당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보급 활성화

되었으나 최근 탈탄소화 정책의 중심이 전기화로 이동하면서 아직 감가상

각 기간이 남은 장비와 기구축된 충전 인프라를 유지할 것인지, 조기 전환

할 것인지를 둘러싼 운영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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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원으로 대규모로 보급된 CNG 버스가 전기·수소 버스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충전 인프라 운영 손실, 운영 리스크 확산 등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유사하다.109) 이 사례는 연료 전환 정책이 단순한 장비 교체 차원

을 넘어 인프라 투자, 운영계약, 재정 지원 구조 등과 긴밀히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항만 역시 LNG 장비와 충전 인프라가 단기간에 내 활용 한계에 

직면할 경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사 입장에서 상당

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외 환경적 측면에서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LNG 장비를 조기에 

폐기·교체하는 것은 제조·폐기 과정에서의 추가 배출과 자원 낭비를 유발

하여 오히려 환경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역장비는 고

하중 반복작업 특성상 고출력 및 장시간 연속 운전이 요구되는데, 현재 기

술 수준에서 이러한 요구 수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모든 장비를 전기식으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 운영적 

제약이 있으며, LNG 장비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과도기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가교(bridge) 기술로서 일정 기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LNG 장비를 당장의 폐기·전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

선적으로 경유 장비의 퇴출과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

해 경유 장비의 조기폐차 유도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일정 기간 동안 

LNG 장비를 저탄소 장비로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항만 터미널 탄소중립 인증제(가칭)’의 심사 기준 등에 LNG 장비를 부분적 

감축 기여 장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정은 과도기적 조치에 해당하며, 경유 장비 퇴출이 상당 수준 진전된 이후

에는 LNG 장비 역시 본격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09) 유재준(2024.1.4.)(검색일: 2025.8.25.), 주병국(2020.8.14.)(검색일: 20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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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화 확산으로 LNG 장비가 전체 하역장비 비중이 일정 수준 이

하로 축소되는 단계에서는 충전 인프라와 잔존 장비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

의 인프라 유지가 필요할 수 있다. 과거 버스 부문에서도 CNG 충전소 이

용 규모가 작거나 충전운행 대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 충전소 접근성이 낮

아 공차주행이 길어지는 경우에 한해 에너지 공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연료비 보조가 이루어진 바 있다.110)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참

고하여, LNG 하역장비의 추가 확산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시적·예외적 조치로서 연료비 보조 방

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나, 하역장비의 원활한 

감축 이행과 항만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병행되어야할 보완적 과제

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컨테이너 터미널 중심

의 하역장비를 대상으로 관리체계를 설계한 만큼, 향후에는 컨테이너 외 

양곡, 석탄, 목재, 잡화 등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하역장비까지 고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 취급 장비는 장비 종류 및 구조, 작

업 패턴 등이 컨테이너 취급 장비와 상이하여 배출 특성 또한 다르다. 따라

서 항만 하역장비 전반의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감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 하역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10) 환경부(2022),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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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두 오염물질은 각 「탄소중립기본법」, 「항만대기질법」 등에 따라 별도 관리

되고 있으나, 두 오염물질 모두 동일한 장비를 대상으로 유사한 활동자료

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술적·실무적 측면에서 통합 관리 적합성이 

높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은 두 오염물질 배출을 함께 관리하며, 궁극적으

로 무공해 전환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는 추세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 역시 하역장비 배출 관리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포괄

하는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만 전력 인프라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전기화가 본격화되기 전 충분한 전력 

공급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 ABS, & AAPA(2024) 조사에 따르면 안

정적 전력 공급이 주요 탈탄소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실제 전기화 

이후 정전을 경험한 항만도 25%에 달했다.111) 현재 운영 중인 터미널들은 

하역장비의 대규모 전기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건설된 경우가 

많아 변전소 증설,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상당한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

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에 항만 수

요를 반영, 변전소 증설 등 계통 인프라의 빠른 구축을 추진하여 전기화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항만 특성에 맞는 무탄소 전원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항만은 부지 

제약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터미널 내에 직접 설치하기 어렵다. 따

라서 외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

에너지 생산 거점에서 산업 수요처로 전력을 신속히 전달하는 국가 전력망 확

111) ABS, & AAPA(202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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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전략으로, 항만도 이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항만 내 

전력계통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섯째, 전기식 하역장비의 확산에 대응하여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프리맨틀 하이웨이호 화재 사례112)나 국내 다

수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장비는 열폭주 현상, 유독가스 발생, 진압 어려움 등 특수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작업자가 상주하고 대량의 화물이 집적된 항만에서는 이러

한 위험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안전 기준이 반드시 마련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항만시설장비 검사체계는 기계식 부품과 고정식 전기

설비 위주로 설계,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을 개정하여 배터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한 안전 관리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기준 마련 시에는 선박, 

전기차 등 부문의 안전 기준과 KS C IEC 60204113), KS C IEC 62619114) 

등의 국제 표준을 참고하되, 하역장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고 하역장비 전기화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112) Paul Bartlett(2025.6.17.)(검색일: 2025.9.8.)

113)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전기 장비

114)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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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섭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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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개발, 모델 

개발

Shin, K., & 
Cheong, J.

2011
부산항을 대상으로 활동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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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퍼지 AHP

Geerlings, H., 
& Van Duin, R.

2011
로테르담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CO2 배출량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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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 S. et al. 2021
두 가지 방법론(EMEP/EEA, US/SCG)을 적용

한 포르투갈 Leixoes항의 선박 및 하역장비 배
출량 인벤토리 개발

사례연구, 
비교 분석

Mao, X., & 
Meng, Z.

2023
 2019년 양푸항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goPEIT의 기능을 입증
사례연구

Martínez-Moy
a, J., 

Vazquez-Paja, 
B., & 

Maldonado, J. 
A. G. 

2019
발렌시아항 Noatum 컨테이너 터미널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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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시나리오 분석

Kang, Z. et a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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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iyanto, M. 
A., Huzaifi, M. 
H., & Sirai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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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Azarkamand, 
S., Ferré, G., & 
Darbra, R, M.

2020
항만의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 

개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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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Lam, J. S.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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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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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Huang, Y., 
Mamatok, Y., & 

J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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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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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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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Alamous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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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개 항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만 탈탄소화의 

실행 수준과 요인 결정 요인을 식별하고, 전 세계 
항만 탈탄소화 이행 수준을 평가

모델 
개발(다중회

귀분석)

Densberger, N. 
L., & Bachka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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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항, LB항 사례 분석을 통해 제로 배출 하역장
비 도입 가속화를 위한 주요 교훈과 전략을 도출
하고, 캘리포니아 항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

사례연구

Alamoush, A. 
S., Ölçer, A. I., 

& Ballini, F.
2022

항만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수단 및 도구를 식별하고 분석

문헌연구

최민애 외 2010

건설장비, 항공지상지원장비, 항만하역장비, 농
립업기계를 포함하는 비도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6년,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비교

비교 분석

Zhang, Y. et al. 2017
활동 기반의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난징 롱

탄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장비 배출량 인벤토리
를 구축

사례연구

Song, D. 2024
항만 내 구역을 기준으로 배출원을 구분하고 배

출원별 감축 방안을 검토, 항만 탈탄소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실행과제를 제시

문헌연구

Sugimura. Y. 2023
 RTGC의 전동화와 스트래들 캐리어의 하이브리

드화를 추진한 하카타항을 사례로 해당 대책의 
CO2 배출 저감 효과를 검토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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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 Rahimi, 
M., & Newell, 

J.
2012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유 및 전기 야드 트랙터 간
의 배출을 비교 분석

비교 분석

Azarkamand, 
S., Wooldridge, 
C., & Darbra, R. 

M.

2020
항만에서의 CO2 배출량 및 기후 변화 영향을 계

산하고 감축하기 위해 시행된 이니셔티브와 방법
론을 수집한 뒤 강점 및 개선방향을 연구

비교 분석

조준행·신승식·
정경화

2008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정확한 산정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자료 조사, 분석 체계 제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한진석 외 2019
국내 육상화물운송수단 중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 화물
차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검토

데이터 분석, 
사례 분석, 

교통수요모형 
분석, 전문가 

자문

최기철 외 2025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대기관리 여건 변화를 고

려하여 기존 대기관리체계의 변화 방향을 탐색
사례 분석

석주헌 외 2017
국내 전기화물차 도입여건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화물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
선 방안을 제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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